
Contents

❚ Special Session 1 ··································································· 1

한중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 1

» 한중수교 25주년, 한중관계의 현실과 환황해 지역 협력 제안 ·························· 3

Current Statu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n-Yellow Sea on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 7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 Session Peace 1 ································································· 13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과 실현 방안 ···················································· 13

» 서해 ························································································································· 15

The West Sea ······································································································ 21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 Session Peace 2 ··································································· 31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 31

» 역사적 대립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시점에서- ··········································· 33

歴史的対立の解決に向けて －日本の視点から－ ············································· 49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소에 관한 학술적 고찰 ·················································· 62

有关化解东亚历史分歧的学理思考 ···································································· 75

판은쉬(範恩實)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위원



»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권 전략 

-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와 지역 민간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 ··· 87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Session Prosperity 1 ························································· 105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 105

»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방안 : 로컬 및 글로벌 생태계 관점 ····· 107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중국의 정책 조치 ·················································· 119

中国促进中小企业就业的政策措施 ·································································· 146

자오유푸 중국 산둥대학(웨이하이)

»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최신 동향과 지역의 대응 ·············································· 180

미츠이 이츠토모(三井 逸友) 가에츠대학대학원 비즈니스창조연구 

과장·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 Session Prosperity 2 ························································· 187

환황해 시대를 여는 항만 인프라와 교통 네트워크 연계 전략 ······· 187

» 환황해시대를 대비한 국제철도인프라 구축전략 ·············································· 189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 환황해에 융합하고 동북아를 발판으로 중동부 유럽으로 나아가자 항구 상호연결의 

새 국면 창출 ········································································································ 203

融入环黄海 立足东北亚 面向中东欧 不断开创港口互联互通新局面 ········ 215

송시궈(宋西閣) 웨이하이(威海) 항그룹 부총경리(副總經理)

» 동북아시아의 복합수송 - 기회와 난관 - ························································ 230

Multi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 240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 Session Symbiosis 1 ·························································· 251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 251

» 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보전사업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을 

위한 협력적 수단 ································································································ 253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A Collaborative Vehicle for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and living resources ······························ 269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실행 목표: 관리를 위한 포화밀도 지표 ················ 285

Towards Ecosystem-based Sustainable Practice : Carrying Capacity  

- Indicator for Management ········································································ 297

쟝이항 (전 UNDP/GEF 황해광역해양생태계 프로젝트 매니저)

» 일본 수산물 상업화 및 브랜드 가치 향상 ······················································· 309

Improving Commercialization of Japanese Fishery Products and Brand 

Value ···················································································································· 319

하마다 에이지 시모노세키시립대학 교수

❚ Session Symbiosis 2 ·························································· 329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 329

» 충청남도의 미세먼지와 건강 ·············································································· 331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징진지(京津冀) 지역 미세먼지 관리정책 조치 ················································ 349

京津冀地区雾霾治理政策举措 ·········································································· 362

왕리 조교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및 도쿄 미세먼지(PM) 농도 감축 ······························ 374

Automobile exhaust regulation and PM concentration reduction in Tokyo ·· 384

미노우라 히로아키 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 Special Session 2 ······························································· 395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 395

» 생활예술이 호혜적 연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 ····························· 397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을 중심으로 - ··········································· 397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 비 어펙티트 -2009년 이후의 청년 예술가들 ················································· 410

Be affected -Young Artists since 2009 ····················································· 433

팡레이 전 송장미술관 관장

» 고교생과 사회의 다리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의 청년 지원을 논하다 ··········· 456

How can we solve social issue of High school kids in Japan? ········ 472

노리아키 이마이 認定NPO법인DxP 이사장

❚ Special Session 3 ······························································· 487

한중일 싱크탱크 협력 지속 방안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 487

» 허베이성사회과학원 대외 학술교류 상황 및 협력 제안 ································· 489

河北省社会科学院对外学术 交流情况及合作建议 ········································ 494

펑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 한중일 지방 싱크탱크 협력 심포지엄 발언 요약 ············································ 500

中日韩地方智库合作研讨会上的发言提纲 ······················································ 504

왕싱궈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 중 싱크탱크의 역할과 제안 

- 구이저우성(貴州省)사회과학원을 사례로 ····················································· 508

在地方政府国际交流合作中智囊机构的角色和建议 
- 以贵州省社会科学院为个案 ········································································· 512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 대외 학술교류 심화를 통한 싱크탱크 국제 영향력 제고 ······························· 516

通过深化对外学术交流提升智库国际影响力 ·················································· 522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Special Session 1
한중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사 회 자 _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기조발제 _ 한중수교 25주년, 한중관계의 현실과 환황해 지역 협력 제안

안희정(충남도지사)

토 론 자 _ 김성환(한양대 국제학부 특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

신정승(동서대학교 석좌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전 주중 한국대사)

장후이지(길림대학교 한반도연구소 원장)

제 3회  환 황 해 포 럼





한중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3

기조발제

한중수교 25주년, 한중관계의 현실과 환황해 

지역 협력 제안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8월 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뜻 깊은 날이었지만 

정상 간의 방문도, 양국 정부 공동 행사도 없었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계획

되었던 학술·문화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한중 수교 사반세기의 

역사를 크게 기념해야 할 이 시점에 한중 관계는 수교 이래 가장 힘든 고비를 맞고 있습

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기적의 양자관계라고 불릴 만큼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한국은 중국의 제3위 교역국이자 투자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국입니다. 교역규모는 1992년 63억 달러에서 2016년 2114억 달러로 약 33배가 증가했

고, 상호 인적교류는 연간 천만 명을 돌파해 수교 당시보다 80배나 늘었습니다. 양국 

간 항공 편수도 주 1,10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중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중국 외교에 있어 최상위 관계 중 하나인 “전략

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이

를 내실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

무위원 간 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정당 간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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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대화 채널을 신설했습니다. 2015년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었고, 인문사회 교류

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한중은 그간 북핵문제, 북한 급변사태문제, 한미동맹, 일본과의 관계, 해상경계 획정 

문제 등에 대해 중요한 이견이 존재했지만,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상호 협

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한중 관계는 이처럼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취약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

니다. 사드(THHAD)로 악화된 한중 관계는 양국이 소통과 상호 이해, 신뢰 부문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여전히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는 결코 한중 관계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한중 양국이 서로 지혜를 모아 사드 문제를 잘 해소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중간에는 북핵 문제, 주변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 한반도의 미래, 한중 경제 협력,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등 협력해야 할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장, 북한

의 핵위협에 대해 협력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이 모두 어려운 처지에 빠질 것입니다. 

한중은 보다 많은 영역에서 상호 이익을 나눌 수 있고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금년 내에 양국 정상 회동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물론 한중간에는 사드문제 이외에 다른 장애요인도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 가장 우려

스런 구조적인 변화는 그간 한중 우호관계의 근간을 제공했던 동북아 경제 분업구조가 

해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기술격차는 사라졌고, 한중 간 

경쟁관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홍색공급망의 확대는 그간 중간재를 제공해 왔

던 한국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점으로 한중 무역 규모는 3년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입니다. 우호적 한중관계의 기

초인 경제협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분명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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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전략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중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 협력 토대를 만들기 위해

선 정치적, 경제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두 가지 제안 말

씀을 드립니다.

첫째, 한중 간 시급한 것은 우선 정치적 신뢰, 지도자간의 신뢰를 재건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국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에 편승하는 정책이나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추적인 중견국가로서 새로운 외교적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에 기여하며, 미중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적이고 안정

적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지역 강대국으로서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중국은 역내 최대의 안보 불안정 요인인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한중 정치적 신뢰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에 역내 

공동 안보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

야 합니다. 

둘째, ‘환황해 지역협력’을 통해 한중간에 전략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

자고 제안합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한중 경제 협력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습

니다. 한중 간 경제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이‘의식적이고 의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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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호 경제협력과 분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과 지방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분업 체계와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

력을 기울여봅시다.

아울러 양 지역 간에는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질병, 환경오염, 테러, 관광, 에너지, 

의료, 식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우선, 좁은 의미의 

환황해 지역에서 시작하여, 종국에는 환발해, 환동중국해, 환동해, 환북극해로 확산되

는 세계적인 협력의 띠를 구성(構成)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북한도 결

국은 핵무장을 포기하고, 공존과 공영의 삶에 동참하도록 초대합시다. 

한발 더 나아가 ‘환황해 지역경제협력’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을 접목하자고 제안합

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동북아 플러스 및 신한반도 경제구상은 상호 결

합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한반도 구상에는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북한만의 교류가 아닌 중국의 일대일로 구

상과 연계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장차 미래 국가전략구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제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중화민족 부흥의 꿈과 우리 한민

족 번영의 꿈이 서로 긍정적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동아시아 전체의 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역내 싱크탱크 그리고 역내 지역 지도자들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면

서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이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 공존, 발전의 기치 하에 “이익과 

희망의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중관계 개선과 환황해 평화  7

기조발제

Current Status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Sugges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in the 

Pan-Yellow Sea on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hn Hee-jung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To all the visitors from Korea and abroad participating in the Pan-Yellow 

Sea Forum

August 24th of 2017 marked the 25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t was a very meaningful day. 

However, there was no visit from leaders in the two countries nor was there 

any public event held by the governments in the two countries to mark the 

occasion. Academic and cultural events that were planned in commemorat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cancelled or reduced in scop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suffered the most acute crisi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This is unfortunate as this should have been a time to celebrate 25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diplomatic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1992,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remarkably developed. As of the end of 2016, Korea 

is the third biggest trading partner and investor in China and China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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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ome Korea’s biggest trading partner. The scale of trade has increased by 

approximately 33 times from 6.3 billion dollars in 1992 to 211.4 billion dollars 

in 2016. The number of visitor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reached ten 

million people a year – which is 80 times greater than when diplomatic 

relation were established. The number of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pproximately 1,100 times a week. 

Korea and China set the goal of achieving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 as one of their highest diplomatic priorities during the 

times of the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Afterwards, when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visited China in 2013, both countries agreed to 

fully internalize this goal. In addition, both countries have newly established 

four strategic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national policy research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as well as direct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head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the Blue House and the 

cabinet member in China in charge of diplomatic matters. Korea-China FTA 

was concluded in 2015, and social exchanges have been significantly 

activated.

South Korea and China have often disagreed on issue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America,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matters related to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owever, cooperation has been improving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ding commonality while acknowledging 

differences.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grown significantly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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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However, problems clearly continue to exist.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deteriorated due to the THHAD 

issue and this indicates that both countries will need to continue making 

efforts in terms of communication,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The government that is currently led by President Moon Jae-in hopes to 

significantly impro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urrent 

government wants to form a practical ‘strategic and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way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issue of THHAD cannot 

be the focal point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 hope that Korea 

and China will work together wisely on the issue of THHAD. There are many 

matters about which Korea and China can cooperate including the issue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uncertainty surrounding security issues,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lobal issues. If they do not 

cooperate regarding the issue of a nuclear North Korea, both South Korea 

and China will be in a difficult position. 

Korea and China are both in a position to enjoy mutual benefits in many 

areas and improve on their strategic relationship. We expect both countries 

to conduct a general meeting within this year on the basis of pursing mutual 

benefits and improving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Of course, there are obstacles other than THHAD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tructural change that concerns us the most recently is that the 

regional division of labor in Northeast Asia that has previously provided the 

basis for friendly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past started to 

collapse. Due to the economic growth in China, technological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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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narrowed, and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increased. The growth of China’s Red Supply Chain has significantly reduced 

the role Korea had previously played in providing intermediary goods. As of 

2014, the scale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decreased for three years 

in a row.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future. Redu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a cause for concern as it may impact 

negatively on relations. The strategy for relying on America for national 

security and on China for the economy is expected to no longer apply. 

In order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currently in 

deadlock and prepare for the basis of medium to long term cooperation, both 

political and economic efforts must be exerted together. For this, I am 

making two suggestions. 

First of all, I am suggesting re-establishing trust among 

leaders as well as political trust as the most urgent matter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is,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deliver consistent messages to 

China. I believe that policies biased towards either America or China, or any 

other policies hostile to China will not succeed. Korea must be able to 

solidify its relationship with America and also proceed to promote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at the same time. As a country that plays a pivotal 

role, we need to pioneer new diplomatically cooperative relations,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ocal stability and peaceful relationships, and form 

cooperative and stable relationships that both America and China can re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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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powerful nation near Korea, China should provide public goods for the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China must exert the greatest effort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in North Korea as it is one of the biggest causes of the 

uncertain national security situation. This will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political trust between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both countries 

must be able to draw up a new blueprint with other countries to promote 

mutual nat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area.

Secondly, I am suggesting that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proceeded with 

through ‘cooperation in Pan-Yellow Sea areas’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new driving force o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at is becoming structurally difficult. As there is 

an accelerating trend for Korea and China to become economically separated, 

there is a need for Korea and China to ‘consciously and intentionally’ 

establish mutual economic cooperation and a work division system. I suggest 

making an effort to form a local work division system that goes beyond the 

national unit and includes interested communities by improving the 

cooperation among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cooperation including economic collaboration in both 

countries is required in various fields such as health,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errorism, tourism, energy, medicine, and food. Speaking of 

geographic spaces, I suggest forming lines of global cooperation starting 

from the narrow scope of the Pan-Yellow Sea that expands to Bohai Sea rim, 

East China Sea rim, The East Sea rim, and The Pan Arctic Sea rim in China. 

In the course of making such an effort, I suggest that North Korea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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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d and enticed to give up nuclear armament and participate in 

matters related to co-existence and public management.  

Taking one step forward, I suggest incorporating these initiatives in a step 

by step manner on the basis of Pan Yellow Sea local economic cooperation.’ 

The plan for cooperating with China in a step by step manner and also the 

Northeast Plus of Korea and the economic blueprint in new Korean Peninsula 

can be mixed and matched together. The plan of the government led by the 

current president, Moon Jae-in, for new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logistic traffic belt in the West 

Coast.” This goes beyond the scope of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it may be feasible to achieve bigger synergic effects when 

incorporating it with the step-by-step plan regarding China and develop it 

as a national strategic plan in the future.

I hope that the dream of prosperity of Chinese nations suggested by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t the 19th party convention and the dream of 

prosperity of the Korean nation positively influence each other and these two 

visions are promoted to benefit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of East Asia. 

I suggest activating exchanges among Think Tanks and local leaders in these 

areas and working together. Based on these exchanges, I fervently hope a 

“community of interest and hope” is established based on peace, 

co-existence, and development in our shared land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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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서해

로버트 칼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

최근 뉴스를 접한 사람이라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 중 하나라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험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핵 문제가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문제이거나 다른 모든 문제보다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핵 문제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다른 사안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우선적으로 안건으

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논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한반도라고 불리는 훌륭한 건

물의 맨 위 층에는 전망 좋은 아파트 방이 하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비핵화 스위

트룸’으로 광고된 이 근사한 방을 임대하고 싶어 한다. 아파트 건물 전체와 주변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이 계획은 신중하고 면밀해 보인다. 그러나 ‘서해’

라고 표시된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가 보면, 그곳에는 석유가 가득 차 있고, ‘금연’, 

‘불필요한 불을 피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글씨가 바래고 너덜너덜한 채로 

벽에 붙어 있다. 석유가 가득 찬 지하실이 폭발한다면, 아파트 건물 전체가 맨 위층의 

‘비핵화 스위트룸’과 함께 사라지게 된다.

현재 우리는 부동산 문제가 아닌 신중하게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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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다. 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중매체의 헤드라인은 그 위험성에 대해 소리 높여 경고

하고 있으며 과열된 논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핵심을 간략화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

다. 비핵화가 지극히 중대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상기 예처럼 지하실이 석유

로 가득 찼다면, 비핵화가 모든 다른 현안을 제쳐 두고 다뤄야 하는 유일한 긴급 현안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긴박한 위협이 서해상에서 남북한의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표면상 단순한 국경분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복잡한 문제로부터 발생하

는 이러한 위협의 위험성은 매우 크다. 한반도에서 서해는 국지적 충돌이 핵 충돌의 경

계까지 발전하거나 핵 충돌의 경계를 넘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따라서 그러한 

충돌을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긴장 고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근 

수년간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으로 인해 해당 문제의 긴박성이 더욱 커지고. 지하

실에 가득 찬 석유가 폭발한다면 아파트 건물 전체가 불길 속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서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남북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합의의 부족으로 인해 상충된 주장이 존재하면서 발생한다. 서

해 수역에서, 남한은 소위 NLL이라고 하는 북방한계선이 사실상의 국경이라고 주장한

다. NLL은 한국전쟁 직후 남한 어선이 북한 국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유엔군 사령부

에서 단독으로 정한 경계선이다. 북한은 NLL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 군사분계

선을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다.

이러한 분쟁을 다루기 위한 조심스러운 시도(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했지

만)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있었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협

의되기 전에 남한 행정부가 바뀌었고 새로운 정부는 그러한 합의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2007년 남북한회담 성명이 발표된 이후, 강화된 군사훈련, 병력 증강, 신무기 도입과 

더불어 서해상에서 양 측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졌다.  2009년 3월과 2010년 

11월에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서해상의 국경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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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모든 노력(공동어로구역 설정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은 어떻게 군사적 긴

장을 줄일 것인가라는 더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느 시점에는, 이를 통해 

병력 축소나 서해 전체 혹은 일부 그리고 주변 지역의 비군사화를 향한 신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인 목표로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환경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많았지만, 때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새롭게 던져

진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는 것이다.

국경 분쟁을 넘어서 서해상의 기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자부심,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

내 문제, 빈틈없는 군사안보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과 관련이 있다. 서해 5도(휴

전협정의 조건에 따라 유엔군 지도부의 ‘군사적 통제’를 받는다)에 대한 통제와NLL로 

인해 남한 군대는 군의 판단 하에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병력을 

최대한 전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전진 배치는 북한의 항구 도시 해주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도시의 군사적 및 상업적 활용도를 감소시켜 왔다.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이러한 보다 근본적인 사안의 영향

을 이해하거나 다루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남한이 서해상에서 가지는 전술상의 군

사적 이점을 쉽게 포기하는 상황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이론적으로도, 남한

이 많은 유연성을 보여줄 동기도 거의 없어 보인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더라도 북한은 현 상황에서 상당한 전술적 영향력을 가지며, 북한의 현안들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거의 자유자재로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결과는 

양측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

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것이다. 양측 모두 충돌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행동은 긴장 고조의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핵 문제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긴장 상황을 배경으로, 모든 종류의 긴장 고조는 치명적

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 내재된 위험 요소들은 서해에서의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위기를 신속하게 진정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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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위해서는 진지하고 실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상대방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

다고 간단하게 단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박(민간 및 군)이 서해 수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행동 강령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 강

령은 해상에서 위험한 사고를 피하는 것에 대해 여러 국가들이 맺은 기존 협정을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 주장의 최종적 해결은 전적으로 남북한의 책임이며, 외부 세력은 단지 (말과 행

동으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할 수 있을 뿐이다. 남북한 양쪽 모두에, 

각 측의 요구는 실제적인 안보적 시사점과 강력한 상징적 중요성을 갖는다. 하지만, 

2014년에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DMZ 세계평

화공원 구상의 범위를 서해 수역으로까지 확대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

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기는 하나, 북한이 서해상의 긴장 완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열려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일련의 신호가 2013년부터 있기는 했다. 그 신호들

을 간략하게나마 훑어보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2013년, 북한은 황해남도, 즉 서

해의 가장 민감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경제특구를 세우는 계획

을 발표했다. 2014년에 발표한 새로운 경제 특구 명단에는 황해남도,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령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강령군은 2010년 연평도를 포격했던 북한 포병대가 배치되

었던 곳이다. 이후에, 북한 매체는 강령군 경제특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호는 2016년 5월 김정은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했던 었을인은긴 연

설문의 내용 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남북한이 서해상의 긴장을 다

루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 해 8월에 김정은이 서해상의 섬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참관한 것은 서해 문제가 잊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

이 문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양측이 서해상의 위험

을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석유가 가득 찬 지하

실은 언제라도 폭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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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중 

한 가지 아이디어는 서해상에서 남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해 합의된 조치를 모니터링하

고 이행하도록 도울 제3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서해상의 충돌이 긴장 고조 가능성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높이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이러한 긴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중국과 미국은 서해상의 충돌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남북한이 서해상의 긴장 완화 

방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관련된 남북한 협상을 지원

하고, 필요하고 가능한 한도까지 협상의 결과물인 남북한의 합의가 실제로 실행되도록 

돕는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1. 예를 들어, 남북한, 중국, 미국의 전문가(군 및 민간)로 구성된 비공식 실무단을 

조직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 이 실무단이 착수하는 합동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한은 서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서해 수역에서 얻을 수 있는 공

동의 이익, 즉 수산자원 활용을 위한 공동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기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는 제3자의 지지와 적절한 관여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

게 수립하고 또 유지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과 미국이 제 3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상 관련 문제에 경험이 있는 다른 국가가 관여하는 것도 생각

해볼 수 있다.

3. 이러한 실무단은 아래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법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서해상의 사고를 관리하고 억제하는 것

  -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

4. 명확히 말해, 현 상황에서 서해 문제의 영구적 해결은 휴전협정을 대체할 최종적 

평화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광범위한 협의 외에, 서

해상의 국경선에 대한 궁극적 해결만 해도 너무 복잡한 문제이다. 또한, 모든 과도적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남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중국과 미국이 외부 세

력으로서 해결책을 강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역효과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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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비공식 실무단은 핵심 위험

지점을 확인하는 역할과 위험을 막거나 억제하고 건설적으로 다루기 위해 필요한 메커

니즘과 절차, 양식을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것이 민감한 문제임을 알기에 요점을 강조하자면, 외부 세력이 중재를 통해 해

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가능성은 적지만 중

국도 함께)은 언제라도 남북한이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양측의 토론을 촉

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남북한 어느 쪽이든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가 되기 쉽다. 요점을 다시 말하자면, 최종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남북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결부돼 있으며, 남북한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루어

냈더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해결책은 결국 가치가 없다.

6. 핵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최상의 경우, 서해상의 긴장을 완화하는 조

치는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해상의 상황은 방치할 경우 더욱 위험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며, 모든 

관련 당사자를 불필요하고 매우 위험한 군사적 긴장 고조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을 것이

다. 반면에, 또 다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낮추는 과도기적인 성격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실제적인 예를 마

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7. 휴전협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는 서해상의 위험은 이후에 평화 유지 

협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영구적 평화협정이 핵 

문제의 중요한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비록 

서해 문제와 핵 문제는 매우 상이하고 적어도 표면적으로 중요도의 순서에서 큰 차이가 

나지만, 공통의 근원을 가지며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공동의 최종 

목적지를 갖는지도 모르겠다. 실제적 수준에서, 모든 크고 작은 외교 및 안보 문제의 

해결에는 입구가 필요하다. 어쩌면 서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시작함으로써 그러한 입

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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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역사적 대립의 해결을 위하여

-일본의 시점에서-

우메노 마사노부
조에츠 교육대학

1. 문제의 소재와 학술적 방도

본 발표는 ① 한중일 간의 과거사와 역사 교육을 둘러싼 대립점에 관한 역사 교과서 

기술이 일본 정부의 방침을 반영해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검정 교과서와 집필자인 역사 

연구자의 노력으로 일정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①에는 주로 민간의 협동적 작업,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일본측의 역사적 경위가 있는 점, 

③정부 관여에 의한 협동적 작업을 거치면서도 정치적 대립점에 대한 개선의 방향을 

도출하지 못한 채, 각국의 역사 전시 등에서 일본의 판결에 기재된 사실 확인이나 학술적 

기재 등을 활용해 해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의 역할로서 기

대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인을 포함한 3국 국민에 의한 역사적 사실의 수용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의 의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2. 일본에서의 역사 교과서 현황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특히 식민지 통치기에 관한 기술에 대해 개선의 조짐

은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 정부 주장의 반영, 집단적 자위권이나 위안부 문제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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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서적 (본문) 일본은 식민지나 점령지에서도 혹독한 동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수의 조선

인이나 중국인이,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끌려와 광산이나 공장 등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이러한 동원은 여성에게도 및 전지에서 일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p. 227)

교육 출판 (본문) 전쟁이 총력전이 되는 가운데, 일본 내뿐만 아니라 식민지나 점령지 사람

들도 노동력의 병력으로 동원되게 되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

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에 끌려와 낮은 임금으로 힘겨

운 노역을 강요당했습니다. (p. 227)

(칼럼) 과거의 전쟁이나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보상문제, 영토 문제 등으로 인해 

대립도 생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후,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무

력에 의지하지 않고 대화와 법에 근거해 그 해결을 지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

다. (p. 259)

교용 검정」(2016년 3월 19 일 아사히신문), 「교과서, 강력해지는 문부과학성 관여」

(2017년 3월 25 일 아사히신문)은 2016년도 고교 역사 등의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2014

년 1월에 개정된 검정 기준의 3대 요건(①정부 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를 둔다, 

②특정 일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③근현대사에서 통설적인 견해가 없는 수치 등

의 기술은 여러 설이 있음을 함께 기재할 것)이 적용된다고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난징

대학살(난징 사건)의 희생자수가 ‘일본에서는 수만~수십만 이상 등 여러 설이 있음’ ‘중국 

정부는 30만 이상을 주장’이라고 기재하더라도 ‘통설적인 견해가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본사 A의 경우, ‘간동대지진 시에 학살된 조선인 수를 ‘수천명’

이라고 기재했었으나 ‘통설이 없다’고 지적되어 ‘수백명~수천명’으로 바꾼’ 점, ‘중국인 강

제 노역을 둘러싼 전후 보상 관련 기술에 ‘각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됨’이라고 추가한’ 점, 

일본사 2권에 대하여 ‘위안부 문제 관련 2015년말의 한일 합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검정 의견이 나온’ 점, 영토 관련 기술은 ‘현행의 1.6배 분량이 된’ 점 등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표 1과 표 2에서는 검정 교과서에서도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을 어

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 1)

1)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

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제37 권 제1호 표 1은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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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 서원 (본문) 전쟁으로 인해 일본 내 노동력이 부족하자, 일본은 기업 등에서 반 억지로 

할당을 정해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모아 일본 각지의 탄광·광산 등으로 데리고 

가, 낮은 임금으로 힘겨운 노역에 종사하게 했습니다. (p. 227)

(본문)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과거사 인식이나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있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 259)

이쿠호샤 (본문) 전쟁 말기는 조선이나 대만에도 징병이나 징용이 적용되어 사람들에게 괴

로움을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광산이나 공장 등에 징용 되어 힘겨운 노역

을 강요당하는 조선인이나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p. 238)

시미즈 서원 (본문) 억지로 데려 온 조선인·중국인이나 연합국군의 포로까지 탄광 등에서 일

하게 했다. (p. 241))

(본문) 아시아 근린국가들과는 관계가 심화되는 한편, 과거의 침략전쟁이나 식민

지 지배에 대한 반성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겼다. 그러한 가운데 1995년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평화 이념과 민주주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총

리 담화가 발표되었다. (p. 270)

마나비샤 (본문) 또한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각지로부터 사람들을 노무자로 징집해 비행장 

건설 등 강제로 육체 노역을 시켰습니다. 1942년, 태국에서 버마로 향하는 철도

를 건설하기 위해 버마로부터 10만명, 태국으로부터 4만명, 말레이반도와 자바

섬으로부터 8만명 등 수많은 노무자를 열대 정글 지대의 건설 현장으로 보냈습

니다. 1여년의 돌관공사로 철도는 완성시켰지만, 중노역으로 인해 수많은 노무자

가 과로나 병으로 쓰러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사에서는 영국군 

등 포로 6만명 또한 노역을 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후에도 ‘롬샤

(Romusha)’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괴로운 육체 노역의 기억이 남게 되었습

니다. (p. 239)

(칼럼) 전쟁이 장기화되자 일본 정부는 패전까지 약 70만명의 조선인을 국내 탄

광 등에 보냈다. 장시간의 중노역으로, 식사도 불충분했기 때문에 병이 들거나 

도주하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지원이나 징병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군에 

동원되었다. 또 군속으로서 일본 점령지에 있는 포로 수용소의 감시인이나 토목 

작업 등을 명할 수 있었다. 조선으로부터는 군인 20만명 이상, 군속 약 15만명, 

대만으로부터는 군인 약 8만명, 군속이 약 12만명에 달했다. 한편, 조선·대만의 

젊은 여성 중에는 전지에 보내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일본군과 함께 

이동을 했는데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 (p. 239)

(본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인권을 요구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중국인 전

쟁 피해자와 유족이 개인으로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판에서도 최종적으로는 중일공동성명 등을 근거로 소송은 거부되



36   제3회 환황해포럼  

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대법원이 판결에서 ‘피해자 등의 고통이 극히 

크고, (중략)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기대된다.’고 부언한 점을 받아들여 화해

를 추진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화해금을 지급했으

며, 기념비를 지어 강제 연행·강제 노역의 사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대응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p. 281)

(주석) 고노 요헤이(河野 洋平) 관방장관 담화(자료)의 해설 

현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

을 ‘직접 가리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칼럼) 1990년대, 세계에서는 전시 하 및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인권침해를 되묻

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1년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된 유엔 주최 회의에서 

노예 무역이나 노예 제도, 식민지 지배의 책임이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미국 정

부와 캐나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

넣은 것을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독립을 요구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넣어 고문·학대한 문제와 관련해 피

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것임을 표명했다. 1991년 한국에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전시 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1993년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정부 견해를 발표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전시 하의 인권침해를 되묻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미

국·네덜란드 등 각국 의회도 이 문제를 채택했다. 현재, 세계 각지의 전시 하 폭

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p. 281)

신일본사 B

야마카와출판사

(본문) 다수의 조선인이나 점령지역의 중국인을, 일본에 강제 연행해 광산 등에

서 일하게 하고, 나아가 조선인 여성 등 중에는 종군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받은 

자도 있었다. (p. 325)

현대 일본사 A

야마카와출판사　

(본문) 일본 식민지에서 만난 조선·대만 사람들이나 일본 점령 하에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공장·광산 등에서 노역을 당했다. (p. 150)

일본사 B

시미즈 서원

(본문) 국내에서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광산이나 토목 건축업에서는 다수의 조

선인과 더불어 점령지역의 중국인까지 강제 연행해 혹사시켰다. (p. 228)

(주) 패전까지 조선인은 약 80만명, 중국인은 약 4만명의 사람들이 일본에 연행

되었다. 1945년 6월에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강제 연행된 중국인 약 900

표 2　교과서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기술(2017년도에 사용중인 학교역사교과서)2)

2) 야마모토 겐지(山元 研二) ·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問題の授業開発に関する研究－判決書教材活用

の視点から－」『上越教育大学研究紀要』제37 권 제1호 표 2는 야마모토 겐지의 작성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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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봉기해 420명이 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p. 228)

(칼럼) 노역자의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조달도 이루어졌다. (p. 253)(자료) 무라

야마 담화

(본문)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　8월에는 ‘식민지 지배’ ‘침략’ 등 무라야마 담

화 등의 문구를 포함한 전후 70년 ‘아베 담화’가 각의에서 결정되어, 12월에 한

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

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10억엔을 갹출할 것임을 표명했다.

고교 일본사 B

짓쿄출판

(본문) 경제면에서는 국가총동원법 등을 적용해 군수 생산을 실시하고, 국민징용

령을 적용해 많은 사람들을 공장이나 탄광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p. 213)

(주)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39년부터는 집단 모집을 통해 1942년부터

는 관의 알선으로, 1944년부터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지나 사할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 이 기간 중에 

415만명의 조선인을 조선 내 광산이나 공장에, 11만명을 군대 내 노무요원으로 

강제 연행했다. 또한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 등으로 강제 연행했다.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 사망자를 내었고,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의 봉기까지 일어나, 약 

4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13)

(주)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의 화인(華人, 재외 중국인) 수만 명, 필리핀의 일반주

민 약 9만명을 학살했다. 또 버마·태국·자바(인도네시아) 등에서는 가혹한 노역 

동원을 실시했다. (p. 213)

(본문) 동남아시아에서는 군정 하에서 석유·고무·식량 등을 징발하고 군표 등을 

남발했기 때문에 지독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노역자 징병이나 항일

운동에 참가한 주민 학살도 이루어졌다. (p. 213) (본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 움직임은 아시아 각국에 경계감을 주었다. 그 배경에는 전쟁 책임, 전후 보

상문제의 미해결이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자 위안부나 강제 연행 등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분출되었다. 1991년, 한창 소해정을 파견할 무

렵,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가이후 도시키(海部 俊樹) 총리는 침략에 대한 사

죄를 표명했고, 1993년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煕) 총리가 처음으로 총

리로서 ‘침략전쟁’이라고 명언했다. 전후 50년인 1995년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현지 주민

의 불신을 초래하는 예가 지적되었다. (p. 247)

(주) 1993년 8월 5일 담화에서는 ‘감언, 강압에 의한 등 본인의 의지에 반해 소

집된 사례가 많이 있고’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 상황 하’에 있었다고 말하였다.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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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 B

짓쿄출판

(본문) 조선·대만·’만주국’에서도 황민화 정책과 전쟁 동원이 이루어졌다. (p. 316)

(주)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 점령 후, 일본군이 항일적으로 간주한 중국계 주

민 수만 명을 싱가포르·말레이 각지에서 학살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아시아태평양 전쟁 하에서 일본 본토로 연행되어 강제 노역을 당한 중국인은 약 

4만명이 넘으며 이 중 약 7,000명이 사망했다. 또, 1945년 6월 아키타현 하나오카 

광산에서 혹사를 견디지 못한 중국인 노역자가 봉기했으나, 잔혹하게 진압되었다. 

(하나오카 사건)(p. 317)

(본문) 전후 보상문제의 미해결이나 복고적 내셔널리즘의 대두에 대한 위구심이 존

재하고,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대립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93

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 전후 50년에 해당하는 1995년, 국

회에서 전후 50년 결의가 이루어지고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관련해 침략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쟁 전체에 대해 침략전쟁의 성격을 부여하는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pp. 354-355)

(본문) 일본이 아시아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위해서는 과거의 침략을 반

성하고 위안부 문제나 강제 노역의 보상문제 등을 성실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

력을 활용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적 지역 공동체 형성에 대한 협력 등 아시아 국민

들의 진정한 공존을 지향하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p. 358)

신일본사 A

짓쿄출판

(본문)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약 80만명의 조선인을 일본 내

지나 사할린의 군수 공장이나 탄광 등에 강제 연행했습니다. 또, 중국인도 강제 

연행했습니다. (p. 104)

(주) 조선에서는 1939년부터 집단 모집이 시작되어, 42년에 관 알선, 44년에는 

국민징용령에 따라 수많은 조선인이 내지·사할린 등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또 

1942년의 도조(東条) 내각의 각의 결정을 통해 약 4만명의 중국인도 일본으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탄광이나 광산, 댐 공사 현장 등에서 가혹한 노역

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쟁 말기, 아키타현에서는 

중국인 봉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나오카 사건) (p. 105)

(본문) 20 세기 후반에 전후 보상을 둘러싼 재판이 대량 제기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사건과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식민지로부터의 강제 연행·강제 노역이나 ‘위안부’를 둘러싼 소송

이 이루어졌습니다. (p. 163)

(칼럼) 사할린에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패전 후 일본인은 본

토로 돌아왔지만, 한국·조선인은 돌아오지 못한 채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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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일본사 B

도쿄 서적

(본문) 병력이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에는 조선에서, 1945년에

는 대만에서도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또한, 국민징용령에 따라 조선이나 대만으

로부터, 나아가 중국의 점령지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일본에 연행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본의 군수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가혹한 노역 여건 

하에서 일하면서 참담한 생활 속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p. 228)

(주) 징용령의 실시에 앞서 1942년 이래 집단적으로 끌려온 조선인은 약 70만명

이라고 한다. 또, 위안부로 전지에 보내진 식민지나 점령지 여성도 적지 않았다. 

(p. 225)

(본문)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시아태

평양 전쟁 지역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전후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안부·강제 연행·롬샤·한국·조선인과 대만

인의 전 일본병·인도네시아인 병보(兵補), 군표 등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 보상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각국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

국간 협정을 통해 해결이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개인에 대한 

새로운 보상을 부정해 왔다.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95년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발족되어 보상 사업이 실시되었다. (2007년 

해산)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일본 정부에 의한 책임의 명확화와 보상

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p. 233)

3.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민간의 협동적 연구가 수행한 역할

일본 검정 교과서 집필자의 상당수는 역사 연구자와 역사 교육자이며, 『한일역사 공통 

교재 한일교류의 역사(日韓歴史共通教材　日韓交流の歴史)』(역사교육연구회, 역사교

과서연구회 아카시 서점 2007년) 『미래를 여는 역사-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未来
をひらく歴史-東アジア3国の近現代史-)』(한중일 3 국 공통 역사교재위원회 고분켄 

2005년) 등을 필두로 한 역사 연구, 역사 교육에 있어서의 협동적 작업은 국민적 공유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교과서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전후 보상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온 일본의 역사 교육자·교사3)가 수행한 역할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3) 스즈키 도모코(鈴木 智子) (1997) )「『従軍慰安婦』問題を授業で扱って」『歴史地理教育』12월호 pp. 

108-114, 가토 고메이(加藤 公明)(1999) 「リレー討論 従軍慰安婦を考える授業」『教育』 49호 pp. 115-124,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 正一郎) (2001) 「高校の授業 日本史 強制連行された中国人の訴え」『歴史地理教育』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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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술에 있어서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이 수행한 

역할

일본의 역사 교육사를 되돌아 볼 때, 이에나가 사부로(家永 三郎)가 위헌, 위법한 검

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 1965년의 1차 소송을 제기한 이래 32년에 걸쳐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온 교과서 소송, 특히 제3차 소송이 수행한 역할도 잊어서는 

안 된다.

1997년 8월 29일,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은 ‘일본군의 잔학행위’ ‘난징대학살’ ‘소모

타이(草莽隊)’등의 기술에 대한 검정의 위법성과 더불어 ‘731 부대’의 검정 의견에도 재

량권의 일탈을 인정했다4).

1980년 검정, 1983년 검정에서 이에나가는 ‘일본군은 난징 점령 때, 다수의 중국군민

을 살해했고, 일본군 장병 중에는 중국 부인을 욕보이거나 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각주에 ‘일본군은 도처에서 주민을 살해하거나 촌락을 불태우고 부인들을 욕

보이는 등 중국인의 생명·정조·재산 등에 대해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손해

를 끼쳤다’고 첨가했는데, 검정은 ‘중국 부인을 욕보이고’ ‘부인을 욕보이고’ ‘정조’의 각 

부분을 삭제한다는 수정 의견을 교부했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은 ‘학계의 상황에 근거

해 판단하면, 검정 당시에 연구자 사이에서는 난징 점령 시 일본군 장병이 중국인 여성

에게 범한 정조 침해 행위에 대해 특히 비난을 받을 만큼 다수이고, 잔학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며, 다수의 중국 군민에 대한 살해 행위와 더불어 난징대학살로 불리

며, 일본군의 난징 점령 시 발생한 특징적인 사건으로 파악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

반적이다.’라며 문부성의 검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나아가 대법원 1997년 8월 29일 판결은 관동군 안에 세균전의 실시를 목적으로 한 

‘731 부대’라는 군대가 존재해 생체 실험을 실시하면서 다수의 중국인 등을 살해했다는 

월호 pp. 54-57, 쓰카모토 노보루(塚本 登) (2007) 「高校の授業 日本史 人道に反する罪に時効はない－高校生は

戦後補償裁判をどうみているか」『歴史地理教育』9월호 pp. 52-55, 히라이 미쓰코(平井 美津子)(2013) 「歴史

教育の現場から：「慰安婦」の授業を中心に」歴史学研究会編『歴史学研究』No, 901 2013년 pp. 27-34
4) 도쿄 지방 재판소 1989년 10월 3일, 도쿄 고등 재판소 1993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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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이미 검정 당시 학계에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설화하고 있었다.’라며 검정 의견

은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가 있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5. 일본의 전후 보상 재판에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의 의의5) 

1990년대 이후,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일본 정부나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재판은 80건 가까이에 이른다. 전후 보상(배상) 청구 소송 중 원고의 호소를 용인(일부 

용인)한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삭제된 것을 포함하면, 야마구치 지방 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1998.4.27, 도쿄 지방 재판소 2001.7.12, 교토 지방 재판소 2001.8.23, 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2001.12.26,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4.26등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국가무답책(國家無答責)의 법리, 시효나 민법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 조약 등에 의한 

배상청구권 포기 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사실 인정은 비록 재판의 승패로 결

부되지 않더라도 사실을 앞에 두고 입법 조치나 화해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 기업

측의 화해 대응, 정부 시책에 영향을 주어 왔다.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후 보상문제 관련 재판에 기재된 사실 인정의 일부를 아래에 제시하고자 한다(원고

명은 알파벳으로 나타내었다. 또 지면 관계상 내용은 요지만 실었다). 

5.1 후쿠오카 고등 재판소 1999.10.1(나가사키 지방 재판소 1997.12.2) 

한반도로부터의 강제 연행과 나가사키에서의 피폭

1942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안’을 각의에서 결정하

고 이에 근거해 다수의 조선인 노역자를 일본 내지로 이입시켰다. 1944년 8월에는 ‘반

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각의 결정)에서 국민징용령에 따른 일반 징용을 한반도

에서도 발동시켰다. 판결은 국민징용령에 근거한 징용이라고 해서 도저히 허용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일본기업에 의한 여관이나 차 안에서의 대응 또

한 마찬가지로 ‘위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가의 관리인 순경이 연행을 하고 감시한 행

5)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戦後補償裁判に描かれたアジアの個人史」『越境する歴史教育』2004년 6월 교육

사료출판회 pp. 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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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의 권력 작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A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1944년 12월 하순, 부산부장(일본 관리)이 발한 징용 영서가 송달되었으나 

남겨질 가족이 걱정되어 숨어 있었다. 그러나 며칠 수, 순경(일본 관리)이 모친을 찾아

가 징용 영서를 받았으면서도 도망친 경우에는 일체의 생활필수품이 배급되지 않는 다

고 위협하며 안내를 했다. A는 반항해봤자 얻어맞을 뿐 효과가 없을 것이라 생각해 체

념하고 순경을 따라 그대로 군용수송열차에 몸을 실었다. 부산 부두 가까이의 여관까지 

연행되었지만 도망 방지를 위한 감시역이 있었다. 이튿날 아침, 관부 연락선에 올라 선

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상시 감시를 받으며, 시모노세키까지 연행되어 행선지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기차로 나가사키까지 연행되었다. 기차 입구에는 감시역이 서있었

고, 창의 커튼은 모두 내려져 있었다. 나가사키 역에는 일본기업의 직원이 기다리고 있

었고, A등은 비로소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었음을 들었고 직원의 감시 하에 기숙사까지 

행진을 했다. 조선에서 온 징용공의 외출은 허가제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었

고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징용공 여덟 명 내지 열 

명이 한 방에 넣어졌고 식사는 충분치 아니하였다. 징용공 중에는 영양 실조에 걸리거

나 이질에 걸린 자도 있었다. 작업 중에 사망한 징용공이 있었던 외에 A자신도 바다에 

빠졌다. 1945년 8월 9일, 하수구에 몸을 숨겼는데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얼마간 기절하

였다. 이듬 날, A는 기차를 갈아타고 나가사키를 탈출해 8월 17일, 시모노세키에서 배

를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5.2.1 도쿄 고등 재판소 2000.11. 30 종군위안부

판결은 병사에 대한 강제 매춘에 종사하게 한 구 일본군의 행위는 집단적, 조직적 강

간이라고 하였으나, 사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한국 국적의 여성에 대하여 만일 손해배

상청구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민법 724조 후단의 제척 기간에 따라 청구권은 소멸되

었다 하여 기각하였다. 

‘B는 한반도에서 태어난 여성이다. 1938년경, 업무 내용이 성과 관련되고, 심지어 추

업(醜業)인 점 등을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지에서 일할 것을 승낙했고, 다수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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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함께 무창의 일본군 육군 위안소에 끌려갔다. 울면서 저항했으나 군의관에 의한 

성병 검사를 받고, 뜻에 반하여 종군위안부로서 일본 군인의 성행위 상대를 하게 하였

다. 그것이 싫어 도망하고자 하면 위안소의 초바(帳場) 담당자 등에게 다시 끌려와 맞거

나 발로 차는 등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좋든 싫든 계속해서 군인을 상대할 수 밖에 

없었다. 군인이 위안소에 오는 시간대는 병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사관이 저녁부터 

오후 9시까지, 장교가 그 이후로 정해져 있어 매일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군인을 상대하

여야 했다. 때로는 일요일은 오는 군인 수가 많았고, 통과 부대가 있을 때에는 다수의 

군인이 방문해 그 상대가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군인 중에는 사소한 일로 

격앙해 군도를 들이대거나 때리고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자도 있었다. B는 초바 담

당자, 군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맞다가 왼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옆구리에 군인

이 비수를 들이대 칼자국이 남아 있다. 무창의 위안소에서는 왼팔에 문신을 당해 현재

도 남아 있다. 군인은 피임 도구의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자도 

있어 성병에 걸리거나 임신하는 위안부도 있었다. 제2차 대전 종료 시까지 위안부로서 

어쩔 수 없이 군인을 상대로 추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다.’

5.2.2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종군위안부

‘C는 1940년 무렵, ‘일본의 공장에 돈 되는 일이 있다’ 등의 권유를 받아 부산에서 

배를 이용해 대만의 위안소에 끌려가 거의 매일 일본인이나 대만인의 민간인 외에 수많

은 일본 군인을 상대하다가 걸린 병 때문에 오른쪽 대퇴부에 수술자국이 남았고, 2, 3

차례 위안소를 이동하였다. 식사는 1일 2식으로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고 외출 또한 부

자유스러웠다. 전쟁 후 귀향하여 혼인을 하고 네 자녀를 두었으나 위안소에 대한 일은 

근친자에게도 숨겼다. 현재는 폭력에 의한 후유증 때문에 귀도 잘 들리지 아니한다.’

5.3 히로시마 고등 재판소 2001.3. 29 여자정신대

‘D는 1944년 봄 무렵, 국민학교 담임 교사가 여학생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일본에 가면 좀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고, 꽃꽂이도 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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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며 권유했고, 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일본인에 인솔되어 도야마 

시에 도착하였다. 공장에서는 주린 배를 참으며 회전하는 금속봉을 절단해 비행기의 부

품을 만드는 기계를 담당하였고, 1일 6000~8000개의 할당량이 끝나지 않을 때는 잔업

도 하게 하여 작업 중에는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2회 수술을 하였다. 공습의 두려움으

로 인하여 불면증에 걸렸고, 정신 안정제를 먹고 쉬던 차에 1945년 7월 무렵 북한으로 

끌려가 자택에서 대기하던 중 종전이 되었다.’

5.4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2002.5. 1 중국인 강제 노역

화북 정무위원회 및 각 행정장관은 노무 동원총부를 조직하여 노역자 강제 징수 계획

을 세우고 화북노공협회와 일본군정당국이 협력하거나 혹은 무력으로 이를 지원하였다. 

행정 공출의 실태는 강제 징수였다. 외무성 보고서는 사망 원인과 질병 원인에 대하여 

총 사망자수 6830명 가운데 질병사는 6434명(92.4%), 상해사는 322명(4.7%), 그 외 

자살자가 41명, 타살자가 33명이다. 그 중 배 안에서 사망하거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자는 583명, 일반 질병에 의한 자는 3889명, 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환에 의한 자는 

1962명이다. 상해사 중 공상사는 267명, 사상사는 55명이다. 공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탄갱 및 발전소 건설 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원인은 낙반 낙석, 측벽 붕괴에 의한 경

우가 가장 많아 71명, 차량에 의한 경우가 30명, 가스 폭발은 20명이다. 사상사 55 명 

중 35명은 전재사이다.

5.5 도쿄 지방 재판소 2002.8. 27 세균전

판결에는 ‘역사의 심판에 견딜 수 있는 상세한 사실의 확정은 최종적으로는 무제한의 

자료에 근거한 역사학, 의학, 역학, 문화인류학 등의 관련 제과학에 의한 학문적 고찰과 

논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내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당 

법원으로서 본건의 각 증거를 검토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존재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구 일본군에 의한 중국 각지에서의 세균병기의 실전 사용은 

제네바 의정서에서 말하는 ‘세균학적 전쟁 수단의 사용’에 해당된다. ‘세균전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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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헤이그 육전 조약 3조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국가 책임이 발생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1936년에 편성된 관동군 방역부는 관동군 방역 급수부로 개편되었고 이윽고 731 부

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동 부대는 1938년 무렵 이후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 

교외의 핑팡(平房)에 광대한 시설을 건설하여 본부를 두고, 그 밖에 지부를 두고 있었

다. 부대의 주된 목적은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제조로, 핑팡 본부에서 이루어졌다. 또 

중국 각지로부터 항일운동의 관계자 등이 731 부대로 이송되어 세균병기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각종 인체실험을 실시하였다.’

‘1940년부터 1942년에 걸쳐 731 부대나 1644 부대 등에 의해 중국 각지에서 세균병

기의 실전 사용(세균전)을 이루어졌다.’

‘1941년 11월 4일, 731 부대의 일본 군기가 창더(常德) 상공에 날아와 페스트 감염 

벼룩과 면, 곡물 등을 투하하였고 현성 중심부에 낙하하였다. 11월 11일에는 페스트 환

자가 나오기 시작해 약 2개월 사이에 1차 유행으로 현성 지구에서 8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약 70일의 간격을 두고 1942년 3월부터 2차 유행이 발생하여 6월까지 현성 

지구에서 총 34명의 사망 환자가 나왔다. 창더 시가지의 페스트가 농촌부로 전파되면서 

각지에서 다수의 희생자를 냈다. 창더 관련 페스트에 의한 사망자는 7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6　전후 보상 재판 판결의 의의와 역할

전후 보상 재판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를 근거로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는 판결도 나와 있다. 판결이 기업

과의 화해를 촉구하고, 현실적으로 화해가 성립되는 케이스 또한 법원이 사실 인정을 

한데 의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전후 보상 재판과 관련하여 미나미 노리오(南典

夫)(2004)는 재판에서 밝혀진 피해와 가해의 사실, 권리행사를 둘러싼 사정 등의 ‘사실

적 시행착오’가 일률적으로 청구를 물리치는 ‘제소의 적용 제한이 인정될지 여부가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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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다’6)고 지적한다.

역사적 사실로서 일본의 사법이 확인하고 공표한 사례가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6. 역사 박물관 등의 전시해설에서의 실증적 역사 기술의 확충(총괄)

전후 보상문제를 둘러싼 과제에 대해서는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정치 주도로 화해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양국간 외무성이 대응한 한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제1

차 2005년, 제2차 2010년)7), 중일 역사공동연구 보고서(2010년)8) 등의 성과 또한 충

분히 기여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본 발표의 마지막으로 3국의 많은 국민이 방문하는 박물관이나 

기념관 전시, 관광용 자료 등에 대한 역사 전시의 해설, 특히 식민지화 프로세스, 종군

위안부 문제 등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개개 사항 해설에 대하여 자국민의 기존 지식, 

이해를 전제로 한 상징적 전시에서 벗어나 역사 연구자, 역사 교육자에 의한 국외 방문

자를 전제로 한 설명 기술로의 개선, 구체적으로는 3국의 역사 연구 현황, 사실 인정의 

비교, 교과서 기술의 비교를 가미한 역사적, 학술적 해설을 중시하는 전시 해설로의 개

선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하는 2008년에 전시 확인에 근거한 지적이며, ‘독립기념관 전시품 요록’(일본어판 

2004년 개정판)에 기재된 문구를 토대로 한 지적이기도 하고, 독립기념관의 전시 담당

자가 참가한 심포지엄(2010년 개최)에서 지적된 내용9)이므로, 이미 수정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바, 그 경우에는 양해해주기 바란다. 

6) 미나미 노리오(南 典夫) 「戦後補償裁判の現在と未来を考える」『法律時報』일본평론사 2004년, p. 12
7)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korea/rekishi/index.html
8)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mofaj/area/china/rekishi_kk.html
9)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日本の博物館における同時代展示の課題と可能性」『博物館と記念館における歴史

教育-ヨーロッパと東アジアの比較-』한국국립박물관·도호쿠 아시아역사재단 2010년 8월 pp. 75-83　(2010년 

08월 12일-13일 국제 심포지엄(서울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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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을미 조약’ 관련 재현 모형

일본측 자료 등에 의한 일본측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교권 박탈이 군사적 압력 하에서 

강요당한 사실은 하야시 곤스케(林 権助)『회상기(回想記)』, 니시요쓰쓰지 긴타카(西

四辻公堯)『한국외교비화(韓国外交秘話)』, 『대한리년사(大韓李年史)』, 이토 히로

부미(伊東博文)의『복명서(復命書)』 (일본외교문서) 등에 의해, 예전에는 야마베 겐

타로(山辺健太郎) 『일본의 한국 병합(日本の韓国併合)』 (태평 출판사 1966년), 근

래에는 운노 후쿠주(海野福寿) 『한국 병합(韓国併合)』 (이와나미 신서 1995년) 등에 

기술되어 왔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의 실행 계획을 결정(1905년 

10월 27일)하고 한국 주재군 군사령관에게 명령, 일본군을 한성에 종결시켜, 한국 정부

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보호권 설정을 통지함으로써 열국에 사정 설명을 실시하도

록 결정하였다. (2) 한국 황제는 시종 외교권의 위양을 거부하였으나, (3) 이토히로부미

가 한성에 입성(11월 9일)하여 보병 1대대·포병 중대·기병 연대가 왕궁 앞과 종로에

서 군사훈련을 통한 시위를 하고, 일본병이 시내를 순회하는 가운데(11월17-18일) (4) 

일본병으로 가득 찬 경운궁에 이토가 군사령관, 헌병 대장과 참내하여 황제가 최고회의

를 거부하였기에 대신을 심문하였다. 이토는 각 대신의 비동의를 ‘반대로 간주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 (5) 오후 11시, 하야시 공사와 박 외상이 협약안에 기명, 외상이 직인을 

날인하였다.

독립기념관의 재현 모형 전시는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적 장면의 재현인데,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한 해설은 생략되었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방문자들이 사실로써 

납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강제적 병합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할 수 있다.

6.2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 관련 재현 모형의 경우, 지역에서 트럭으로 납치하는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납치 당사자와 피해자의 관계,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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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한국국민과 식민지 통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

는 자에게는 상징적 이미지를 얻는데 불과하다. 여기에서도 여자정신대, 종군위안부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전후 보상문제 관련 전시나 해설 등에 일본에서의 판결 사실 인

정 부분(본 발표 5)이나 한국 및 일본의 교과서 기술(일본에 대해서는 본 발표 2)을 추

가한 해설 전시가 검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7. 사실 공유에 공헌

영화 ‘피의 일요일’(2002)은 1972년 1월 30일(일요일), 북아일랜드 델리 시에서 발생

한 가톨릭계 주민의 공민권, 억류(Internment)에 대한의 항의 행동을 무력 탄압해 13

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영화이다. 영국 정부는 자기 방위라고 설명하면서 북아일랜드 

전체를 직접 통치 하에 두었다. 사건은 영국과 IRA의 처참한 살육과 항쟁을 거쳐 38년

이 경과한 2010년 6월 15일, 카메론 총리가 정부의 입장에서 사죄를 했다. 원작자인 

돈 마랑은 이 작품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사실이다’ ‘사실 해석이 아니다’ ‘결론은 아니

다’ ‘화해 프로세스가 틀렸다10)’고 지적한다.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의 역할은 단기적 해결을 전망할 수 없을 때에도 역사적 사실의 

공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장래 화해를 목표로 연구자, 교육자로서 역사적 사

실의 확인을 반복하며 사회에 제공해 나가는데 있다. 이 작업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고자 

한다. 

주요 저서 등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社会科歴史教科書成立史－占領期を中心に－』일본도서센터 2004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裁判判決で学ぶ日本の人権』아카시 서점 2006년

 우메노 마사노부(梅野 正信) 『映画で見なおす同時代史』시즈오카 학술출판 2017년

10) 돈 마랑의 말은 본 작품 DVD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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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歴史的対立の解決に向けて

－日本の視点から－

梅野正信
上越教育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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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동아시아 역사 갈등 해소에 관한 학술적 고찰

판은쉬(範恩實)1)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 부연구위원

현재 몇 가지 역사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동아시아 각국 학계에 이견이 존재한다는 사

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학술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견해 차이는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소위 동아시아 역사 갈등에는 비정상적인 일면이 존재한다. 이 중 일부는 학술적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설사 학술적 범주에 속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학술적 범주를 크게 넘어서

기도 한다. 일부 갈등 문제는 관련국 간 정상적인 관계 발전을 해치고 나아가 동아시아 

각국이 지역 협력을 전개하는 데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황해 주변 정부 간 상호 교류와 평화 발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학술 회의에서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 전략을 특별 어젠다로 채택해 논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회를 빌려 이 문제를 고찰해보고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토론해보고자 한다.

소위 역사 인식의 견해차는 주로 학술, 정치, 감정 세 가지 요인이 만들어내지만 문제

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동아시아 역사 인식에 대한 견해차

도 그렇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전략은 일률적인 것이 아닌 맞춤형이어야 한다. 동아시

아 학계에 존재하는 역사 갈등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해법도 구별

해서 생각해야 한다.

1)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경(邊境)연구소 동북 및 북부 변경연구실 부주임 겸 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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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근현대사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료(史料)가 충분하고 역사적 사실 관계가 

명확해서 기본적인 결론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위 갈등은 주로 학술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감정적 요인으로 야기된다. 또 이러한 역사 문제는 현시대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워 현재 동아시아 각국 간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한중 양국은 일본과 2차 대전 역사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

고 있다.

상기 판단을 토대로 이러한 갈등의 해법은 정치 협상, 민간단체와 전문 학자들의 공

동 노력을 통해 관련국의 정치적 인도를 확보하면서 교육과 홍보 분야에서 정확한 인식

을 형성,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많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성과도 거두었다. 일례로 2002년 3월 한중일 3국의 민간단체와 역

사학자들이 난징(南京)국제학술회의에서 3국 중고생들이 사용하는 근현대사 역사 교과

서를 공동 편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학자 23명, 중국 학자 17명, 일본 학자 14명으로 

구성된 공동편찬위원회는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국내외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는 역사

적 진술을 해결하였다. 공동편찬위원회는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

해 3국 학자들이 3년여간 각자 고유의 역사적 인식을 존중하면서도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중일 3국 공동

역사편찬위원회’는 2005년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와 2012년 ‘국경을 초월한 동아시

아 근현대사’ 서적 2권을 출판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2020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물

론, 이렇게 공동으로 편찬한 역사책 심지어 역사 교과서가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합당

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는 각 분야의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그 효과도 시간 검증

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갈등은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서 비롯됐기에 그러한 갈등

이 발생하고 발전한 정치 토양, 사회풍조에 적당히 존재한다면 갈등을 근절하기 어렵

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반대하는 것은 멀고도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

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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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현재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시기로, 사료는 상대적으로 충분하지만 사

료 기재에 쟁점이 존재해 학술적으로 견해차를 보이는 경우이다. 물론, 이 중에는 학술 

이외의 요인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이 거의 명확하기에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

다. 또한 연대(年代)가 상대적으로 멀어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난 경우도 충분한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므로 주요 견해차는 학술적 범주 내에 있다.

일례로 청대(淸代) 조중(朝中) 경계선 연구에서 두만강의 원류가 과연 어느 쪽인가에 

대한 인식의 견해차가 존재한다. 한중 학계뿐 아니라 중국 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

분하다. 당시 청나라에서 국경 조사를 위해 파견한 목극등(穆克登)은 백두산 수원에 일

명 ‘목극등비(碑)’를 세웠는데, 이 비는 청대 조중 간 국경 위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

요하다. 리화쯔(李花子) 저서 ‘조중 국경의 형성과 특징-명·청대를 중심으로’에서 명

청 시기 조중 국경의 형성 과정을 자세히 풀어 놓았다. 여기에는 압록강, 두만강 경계의 

점진적 형성, 백두산 지역 경계의 형성, 1885년[광서(光緖) 11년] 제1차 국경 확정, 

1887년(광서 13년) 제2차 국경 확정이 포함된다. 1712년[강희(康熙) 51년] 목극등이 확

정한 경계는 천지 동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압록강 원류를 

경계로, 동쪽으로 흑석구(黑石溝)와 두만강 원류[홍토수(紅土水)]를 경계로 해야 한다

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비가 세워진 곳으로부터 두만강 원류까지 물이 없는 지대

에 석퇴(石堆), 토퇴(土堆), 목책(木柵) 등을 설치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2) 니이(倪

屹) 저서 ‘목극등비 원지(原址) 고증’에서는 조선의 관련 문헌을 분석,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 원류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석을수(石乙水) 혹은 홍토수이며, 정계비의 최초 

위치는 백두산 천지 남쪽 기슭이지 소백산에서 발견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3) 이들 

견해와 달리 천후이(陳慧) 저서 ‘청대 목극등비 최초 위치 및 두만강의 올바른 근원(正

源) 고증’에서는 관련 사료 문헌에 따라 두만강 원류의 지리적 외관으로 볼 때 목극등이 

정한 두만강의 올바른 근원이 소홍단(小紅丹)이라고 간주한다.4) 2011년 천후이 저서 

‘목극등비 문제 연구: 청대 조중 두만강 경계 고증’5)과 리화쯔 저서 ‘명청 시기 조중 국

2) 『헤이룽장(黑龍江) 사회과학』, 2015년, 제2판
3) 『북방문물』, 2012년, 제2판
4) 『청사(淸史)연구』, 2009년, 제4판
5) 중앙편역(編譯)출판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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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國境史) 연구’6)가 잇달아 출판되면서 관련 문제의 심도 있는 논의에 초석을 다져

주었다.

1887년 제2차 국경 확정 과정에서 조선은 조중 국경의 토문강(土門江)을 현재 중국 

경내의 해란강(海蘭江)으로 봐야 하며, 현재 투먼장(圖們江, 두만강의 중국 명칭)은 두

만강이고 토문강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란강과 두만강 사이에 벌어진 영토 

분쟁을 ‘간도 문제’라고 일컫는다. 1887년 국경 확정 과정에서 조선이 토문, 두만, 투먼

을 하나의 강으로 인정했지만 두만강 원류 분쟁으로 정식 국경 협정을 체결하지 못했고 

‘간도 문제’에 갈등의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

게 벗어난 것으로, 한중 주류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고 주요 갈등이 학술적 차원에 존재할 경우 정치적, 감

정적 요인이 개입되더라도 작용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이러한 역사 갈등 문제는 주로 학

술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의 고증과 판단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는 상기 두 부류와 달리 상기 두 부류 사이에 있어 생기는 역사 갈등이다. 첫

째, 이러한 갈등 역시 학술 연구상 발생했지만 구체적인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와 달리 

이러한 갈등은 주로 ‘사론(史論)’으로 불리는 역사적 서술에서 나타난다. 사론 자체는 

소위 ‘견인견지(見仁見智,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다름)’라 연구자의 사관, 역사적 지

식, 역사적 재료에 따라, 또 신분지위, 시대배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에 따라 

도출하는 결론이 천차만별이다. 둘째, 이러한 문제의 첨예화는 정치적, 감정적 요인의 

작용에서 기인하지만 학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정치적, 감

정적 요인이 정확한지, 합리적인지 단순 평가가 어렵다. 일례로 한중 학계에 고조선, 

고구려, 조공/책봉 등 문제에 관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견 해소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앞의 두 부류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러한 

갈등의 첨예화가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서 기인했더라도 표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의 정치적, 감정적 요인은 학술적 이견과 별개이기에 이러한 요인이 정확한지, 

합리적인지 단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최우선 

6) 지식산권(知識産權)출판사(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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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정치적, 감정적 요인에 맞춰서는 안 된다. 만일 이러한 문제에 휘말려 있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문제를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견이 발생한 학술적 측면부터 손을 대야 한

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사론 부류의 이견은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달라 옳

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중국 옛말에 ‘문예에 1등 없고, 무예에 2등 없다(文無第一, 

武無第二)’는 말이 있다. 어울리진 않지만 역사 연구에 비유해 보자면, 고증은 무예로 

간주할 수 있어 증거가 충분한 사람이 1등이 되는 반면, 문예에 비유되는 사론의 경우 

사료에 근거해 의견을 발표하면 누구의 말이 더 뛰어난지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여기

서 말하는 사론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발표한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거나 억측으로 주

장하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님을 강조해야 한다. 되짚어 보자면, 사론을 판단하기 어려

운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가? 진리가 하나가 아닌 사론의 특징을 이용

해 소통과 교류를 통해 각자의 결론을 조정하여 모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상호 이해

에 도달한다면 갈등은 통제 가능한 상태에 진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역사 갈등 상황에서 상호 존중, 상호 이해,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남겨둔다), 미래 지향을 제창해야 한다.

상호 존중. 이러한 역사 인식의 차이는 주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사론의 다른 

해석이므로 각자의 주장은 학술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 학술적으로 문제를 다뤄 질의

든, 비평이든 학술적인 범주 내에서 실행하되 비학술적인 말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예

컨대 전문적인 역사학자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가장 부적절한 행동이다.

상호 이해. 학술적인 측면에서 상대의 관점을 분석하고 상대의 관심을 고찰하며 상대

의 입장에서 생각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구동존이. 학술적 법칙을 존중하고 관점의 완전한 일치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군

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신의 중심과 원칙은 잃지 않음)한다고 

했다. 상대방에게 선회할 여지를 주어야 교류하고 토론하여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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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 넓은 마음으로 불필요한 역사적 부담을 지지 말아야 한다. 수천 년간 동아

시아는 경제, 문화적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었으므로 역사를 지역 협력의 토대이자 우의

를 다지는 교량으로 삼아야 한다.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에서 학술적으로 출발한다면 ‘격

렬한 교전’을 거치더라도 학술적으로는 우의가 깊어질 것이다. 

동아시아는 유가(儒家) 문화의 전통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유가 도덕 문화의 정수

는 중용이며, 중용의 핵심은 적절함과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중용의 도를 역

사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면 갈등 해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술 차원의 교류를 강화한다.

이러한 교류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이점이 있다. 하나는 기초연구를 강화해 관련 문제

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술 교류를 강

화하면 학술적 사상을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각자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적절한 길

을 모색할 수 있다.

특히 기초연구 강화의 측면에서 볼 때 학술적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이런 

부류의 모든 문제에는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

론 갈등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일례로 한중 학계가 모두 주목하는 고구

려 문제에는 인식상의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간단히 두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고구려 

민족의 기원 문제에서 현재 주류 관점은 문헌 기록에 따라 부여 왕자가 남하해 맥(貊) 

지역에 건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 내용에 의심을 표하는 학자도 있다. 건

국 신화의 범주에 속하고 부여의 건국 신화 상황과 비슷해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하다. 더 중요한 것은 부여가 남하해 건국한 충분한 고고학적 증거 자료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고구려의 평양 천도 초기 한반도 

대동강, 재령강 유역으로 들어온 전연(前燕) 이민 관계 문제도 현재 논란이 분분하다. 

덕흥리 벽화고분의 벽화와 묵서(墨書)에 전연 이민과 고구려 정권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나타나 있다. 심지어 일부 고분의 주인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안

악 3호분의 묘주는 동수(冬壽, 연나라에서 고구려로 망명)인가, 아니면 고구려의 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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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왕인가?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으면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

다. 이는 또한 고구려 민족의 기원과 역사적 위치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초연구를 심화하려면 국제 학계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미

의 연구 역량 확대, 연구 시야 확장이라는 이유 외에 이러한 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관계

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 학계에서 이견이 분분한 역사 문제 자체도 국제성을 갖

는다. 예컨대 고구려 문제의 경우, 첫째, 관련 문헌 사료가 한자로 씌어졌기에 사료 해

독에서 중국 학자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다. 둘째, 고구려 전성기 때 분포 지역이 지

금의 중국, 북한 및 한국 북부의 일부분이어서 고고학적 자료가 3개국에서 발견되고 이

러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3국 학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 조공, 책

봉 문제에서도 중국 학계의 중심-변방이라는 시각 외에 한일 등 국가 학계의 변방-중

심, 제2의 중심-변방의 시각도 필요하다. 

셋째, 학술적 논의 과정에서 핵심 문제에 대한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학술적 차원에서 세 번째 부류의 역사 갈등을 고찰하려면 일부 핵심 문제에 대한 연

구, 특히 각국 학자가 공동 참여하는 연구가 강화돼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역사상 정치 공통성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연관성에는 일반적 의미의 

경제,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정치적 관계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 관계 이해는 

현재 동아시아 역사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학계의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정치적 관계 인식에는 중요한 시

각이 존재한다. 즉, 일본학자가 고안하고 후에 한국, 중국 심지어 일부 구미 학자가 보

강한 ‘체제론’이 그것이다. 쑹청유(宋成有)의 조사에 따르면, 고대 동아시아 혹은 동북

아 국제 체계 개념 확정에 관하여, 일본학자 니시지마(西嶋)의 ‘책봉 관계 체제설’, 호리 

토시카즈(堀敏一)의 ‘동아시아 세계 체계설’, 타니가와 미치오(谷川道雄)의 ‘고대 동아

시아 세계설’, 아베 타케오(安部健夫)의 ‘사방천하설’, 쿠리하라 토모노브(栗原朋信)의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 전략  69

‘내신(內臣)외신(外臣) 예법설’, 후지마 세이타(藤間生大)의 ‘동아시아 세계설’, 시노부 

세이사부로(信夫清三郎)의 ‘화이(華夷) 질서설’ 하마시타 타케시(濱下武志)의 ‘중화제

국 조공무역 체계설’, 한국학자 전해종의 ‘조공 제도설’, 미국 한학자 존 킹 페어뱅크

(John King Fairbank)의 ‘중화 세계 질서’, 중국학자 허팡촨(何芳川)의 ‘화이 질서설’, 

홍콩학자 황즈롄(黃枝連)의 ‘천조예치(天朝禮治, 하늘 아래 있는 세상은 하나의 왕조이

고 그곳은 예로써 다스려진다) 체제설’, 타이완학자 장치슝(張啓雄)의 ‘중화세계제국 체

계설’ 등 관련 학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7)

현재 학계의 연구로 볼 때 ‘체제론’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중국의 적극적인 운영 하에 형성된 ‘체제’, ‘체계’, ‘질서’ 나아가 ‘권

(圈)’을 고대 중국지역 패권주의의 발현으로 간주하며, 이를 현재 중국굴기(屈起) 후의 

발전 방향에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두 번째 관점은 이러한 ‘체제’, ‘체계’, ‘질서’, ‘권(圈)’의 실질적 의미를 부정한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외교 형식일 뿐 중국의 정치 통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관점은 ‘체제’, ‘체계’, ‘질서’, ‘권(圈)’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서방의 식민체계

와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동아시아 세계 발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

다. 어떤 중국학자는 “조공을 바치면 화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동아시아 조공 체계는 

서방의 식민주의 체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중국은 식민주의국가가 아니며 주변 지

역을 식민지로 구분하여 식민통치를 벌인 적이 없다. 양자 간에는 실질적으로 조약의무

를 지는 정치적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명대 이후 형성된 ‘종번(宗藩, 종주국과 

번속국)제도’ 또한 서방 식민주의 체계의 종주국과 보호제도와는 구별된다. 중국은 일반

적으로 번속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조공관계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중국은 더 많은 답례를 통해 이를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

로 융통)의 통상과 문화 교류로 바꾸었다.”고 밝혔다.8) 또 다른 학자는 “중국은 전통적

7) 쑹청유(타이베이), 『동북아 전통 국제 체계의 변천-전통적인 중국과 주변국 및 민족의 상호관계 평론』, 중앙연구

원 근대사연구소 정치외교팀(2002), p.2-3
8) 위정량(俞正梁) 외, 『글로벌화 시대의 국제관계』, 푸단(複旦)대학출판사(2000),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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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특유의 ‘덕을 존중해 무력을 억제하고 덕으로 남을 설득시킨다(尚德抑武, 以德服

人)’는 관점으로 주변 국가 및 민족과의 관계를 대해왔다. ‘덕으로 사람을 설복하면 천

자의 감화가 미치지 않는 먼 나라 황복(荒服)에서도 왕이 나온다(舜舞幹戚, 荒服來

王)’, ‘군주가 남풍(南風)처럼 따사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안해진다(舜歌南風, 

天下大治)’와 같은 생각은 수당(隋唐)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9) 양롄성

(楊聯陞)은 보다 직접적으로 “전체 중국 역사를 관찰하게 되면 다양한 중국 중심의 세

계 질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시기에, 정도가 다르게 때로는 거의 0에 가까운 

사실에서 만들어진 신화.”라고 지적했다.10)

또 다른 일본학자는 소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간 책봉 관계의 출현은 중국이 자발

적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진북조(魏晉北朝) 시대 바야흐로 중원 정국이 동

요하던 때 고대 일본 및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국가는 이 시기에 중원에 조공을 하고 

중국의 관직을 얻음으로써 소위 책봉관계를 형성했다. 이들 정권과 중원 왕조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관계 수립은 화하문화(華夏文化)의 유입에 도움이 되었

다.11) 따라서 이때부터 화하문화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원을 획득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요구를 제기했다. 이는 자국의 필요

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다. 실제로 왜5왕이든 고구려, 백제이든 대부분 자체

적으로 구체적인 관직의 명칭을 정해서 중국 왕조에 승인과 책봉을 요구했다.12) 이는 

소위 책봉 관계가 책봉을 받는 측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설명한다. 반대로 중국에 있어서는 평화 공존의 국면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공통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관련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여 내

린 결론은 완전히 달라진다. 향후 한중일 등 동아시아 각국 학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이는 관련 역사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9) 왕샤오푸(王小甫) 편집 『당나라 전성기 시대와 동북아 정국』, 상하이사서(辭書)출판사(2003), p.3
10) 양롄성, 『역사에서 본 중국의 천하질서』, 싱이톈(邢義田), ’식화월간(食貨月刊)’ (타이베이) 복간(復刊) 2권 2판

(1972)
11) 參見(일)·이성시, 『고대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 이와나미(岩波)서점(도쿄)(1998)
12) 호리 토시카즈, 『수당제국과 동아시아』, 한성(韓升)·류젠잉(劉建英), 란저우(蘭州)대학출판사(2002),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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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오늘날 사학 연구에 종사하는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사용하는 

용어는 근대 이후 등장한 것이며 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졌고 그 중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국가와 민족이다.

‘국가’라는 이 단어를 오늘날의 이해로 풀이하면 국가는 국토, 국민(민족), 정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고정된 영토 범위 내에 국민(통상 동일 민족 혹은 동질감 소유)이 살

며 국민이 합법적인 정치권한을 행사할 때 국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 인식은 

유럽의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제창한 것으로, 이제는 전 세계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다. 

이러한 체계에서 국가의 영토, 국민은 고정화된다. 그러나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국가

의 영토와 국민은 변화무쌍하다.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역사 서술에서 어떻

게 명백하게 밝힐지는 각국 역사학자가 직면한 공통 과제이다. 이웃 국가 간 역사적 영

토의 확장/축소 변화는 상호 영향 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변화를 서술할지는 역사적 인식의 차이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야기된 역

사 갈등을 해소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국가 정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부터 시

작해야 하며 지역의 특징에 적합한 역사적 국가 정의를 찾아야 한다. 

셋째, 민족과 민족 정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야 한다.

민족주의는 서구에서 생겨났으며, 유럽 자본계급이 민중을 동원해 봉건통치자에 반대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 뚜렷한 혁명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

다. 이후 동양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 

운동과 결합되어 이러한 혁명적 색채가 더욱 강화되면서 ‘종족 민족론’으로 진화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언어, 문화, 체질상의 일치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민족 개념이 민족

역사 연구에 응용되면서 민족 ‘원초론’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민족 역사를 좁은 틀에 

가둬놓았다.

그러나 국제민족사회학, 문화인류학계의 논의에 따르면, 소위 ‘민족’의 개념에 대해 

논쟁 중이다. 초기의 민족에 대한 정의는 문화론이 주를 이뤘고 이와 유사한 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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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론, 기반론 등이 있다. 프레드릭 바스(Fredrick Barth)는 “문화론자는 다음과 같은 

집단의 사람을 민족으로 간주한다. (1) 생물학적으로 강력한 연속성을 갖는다. (2) 기본

적 문화 가치를 공유하고 문화 형식상의 공개적인 통일을 실현한다. (3) 교류와 상호작

용의 영역을 조성한다. (4) 동질감과 타인에 의해 인정받는 구성원 자격을 갖춰야 기타 

동일 계층을 보유한 집단과 다른 민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3) ‘주관적 

동일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관련 문헌에 대한 사학 연구가 미흡한 경우 

문화론(객관론)은 소위 ‘자체 동일시와 타인 인정’을 공통의 문화적 특징으로 전환하기

도 한다. 1950년대 이후 국제 민족학계(사회인류학계)는 민족문화론, 원초론에 대해 검

토를 시작하고 주관적인 동일시를 부각시키며 선천적이지 않은 개체적, 주관적인 조건

으로 인해 조정되는 동일시가 민족의 의식 형성, 발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네 가지 민족관이 생겨났다. 첫 번째는 ‘경계론’으로, 민족이 

특정 언어, 문화, 체질적 특징의 종합체가 아닌 민족을 하나의 집단으로 동일시하는 주

관적인 범주로 간주하는 것이다. 집단의 주관적 동일시(민족 범위)는 집단의 경계선을 

확정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완성되며 집단의 경계선은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활용이 가

능한 것이다. 다양한 차원의 집단 동일시 가운데 민족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큰 범위

의 ‘집단’이다. 이러한 주관적 민족 범주의 형성으로 특정 정치/경제 환경에서 사람들은 

공통의 자기 호칭 및 민족 기원의 역사로 내부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집단의 경계선을 

설정하여 타인을 배제하며 체질, 언어, 종교 혹은 문화적 특징을 주관적으로 강조한다. 

내부 환경이 변화하면서 자원을 공유하는 집단의 범위도 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 

혹은 전체 집단의 동일시도 변하게 되었다.14) 두 번째는 도구론이다. 족칭과 본적은 원

초적이거나 없어서는 안 될 신분이 아니라 실리적인 상호작용 환경에서 변화하는 것이

다. 직업, 계급, 본적, 성별 등 신분에 의해 불시에 교체되고 집단 동일시를 일종의 정

치,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 간주한다.15) 집단 지도자와 엘리트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문화 집단을 군중 동원의 장소로 이용하고 그들의 권력과 자원 경쟁의 지원군으로 삼는

다. 그들은 집단 군중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 계급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임을 

13) 프레드릭 바스, 『민족과 민족문화』, 가오충(高崇) 역, 쉬제순(徐傑舜) 편집, 헤이룽장인민출판사(2006), p.43
14) 왕밍커(王明珂), 『화하의 주변지역』, 사회과학문헌출판사(2006), p.76-77
15) 저우촨빈(周傳斌), 『개념과 패러다임-중국민족이론 일백년』, 민족출판사(2008),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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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때문이다.16) 세 번째는 상상론이다. 두 사람이 상대가 동일한 민족에 속한다고 서

로 인정하면 그들은 한 민족에 속한다. 바꿔 말해 민족은 사람을 창조하고 민족은 사람

의 신념, 충성심, 단결의 산물이다. 만일 어떤 유형의 사람(예컨대 특정 영토에 사는 

사람, 특정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 공동의 구성원 자격에 따라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고히 인정할 때 그들은 하나의 민족이 된다. 그들을 민족으로 만든 것은 이러한 동반

자 관계에 대한 상호 인정이지 이러한 유형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과 구별하는 기타 

공통적 특징이 아니다.17) 네 번째는 집단-상징주의론이다. 이 이론의 제창자는 객관론

과 주관론의 편파적인 면을 보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집단-상징주의는 

주관적 요인이 집단의 연속, 민족 형성, 민족주의 영향에 미치는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

다. 이는 ‘객관적’ 요인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이들을 자신의 분석 범위 밖으로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 가치, 감정, 신화, 상징 등과 같은 주관적 요인을 더 중시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족과 민족주의 ‘내재적 세계’에 진입, 이해를 추구한다.18) 

집단-상징주의론은 동일시를 통해 민족을 형성하고 상징을 통해 동일시를 강화하므로 

민족 발전의 실제와 더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한 인식을 토대로 민족사 연구 과정에서 객관론, 원초론의 잘못된 영향을 

버리고 다음의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세상에 단일 종족 혈통으로 이루어진 민족은 거의 없다. 오늘날의 민족은 역사 변

천 과정에서 지속적인 집단 융합 발전과 장대하게 최종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러한 

융합 과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원초론에서 출발하는 배타적인 서술은 지

양해야 한다.

2. 일부 역사적 집단은 흥기, 발전, 변화의 과정 후 다른 집단에 융합되며 그 역사는 

후자에 의해 지속된다. 그러나 진입을 받아들인 집단의 경우 전체 진입도 있고 부분적

인 진입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들어온 역사 집단의 경우 그 역사는 현재의 민족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16) 안토니 D.스미스(영국), 『민족주의-이론, 이데올로기, 역사』, 예훙이(葉江譯), 상하이세기출판그룹(2006), p.58
17) 어니스트 겔러(영국), 『민족과 민족주의』, 한훙이(韓紅譯), 중앙편역출판사(2002), p.9
18) 안토니 D.스미스(영국), 『민족주의-이론, 이데올로기, 역사』, 예훙이, 상하이인민출판사(2011),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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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제적 경험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동아시아 역사의 공통성과 유사하게 유럽에도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존재

한다. 오랜 기간 유럽 각국도 공동의 역사 서술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성공 경험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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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有关化解东亚历史分歧的学理思考

范恩实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研究所东北与北部边疆研究室副主任、副研究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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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권 전략 
-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와
지역 민간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1. 환황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갈등 요소

2. 백제문화와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3. 사례, ‘무령왕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  

4. 21세기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환황해 동아시아 3국은 그 지리적 관계상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역사를 지속하여 

왔다. 때로는 전쟁과 분쟁이 이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였지만, 문화의 교류와 

전수 혹은 경제적 상호 관계에 의하여 3국의 역사는 고대 이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 1세기 동안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에의 노

선은 ‘동아시아 세계’를 파괴하였고 희생과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에 무거운 역사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으로의 21세기는 동아시아 세계의 복원과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한 

상호 발전과 공존의 방향 모색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 혹은 영토 문제 등의 갈등 요소는 환황해 동아시아권의 새로운 도정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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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되어 있다. 이같은 걸림돌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레벨의 문제인데다 갈등의 요소가 

워낙 심층에 축적되어 있어 단기간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은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3국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왕의 논의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1) ‘환황해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2), 충청남도는 이 권역의 핵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충남 주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3) 

본고에서는 환황해권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 요소인 역사 문제를 간략

히 점검하는 한편으로, 시민 교류의 레벨에서 환황해권 동아시아 각국 시민의 상호 이

해를 증진 시키는 방안을 충청남도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 문제

를 둘러싼 논의는 정부 간 협의가 중요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동시에 민간 레벨에

서의 활동, 혹은 지자체 레벨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1. 환황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갈등 요소

한국의 근현대사는 중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 추구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군국주의화,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 체제 등,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전개 되었다. 근, 현대에 있어서 이같은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속에서 20세기 한국은 가장 심각한 피해자의 입장, 혹은 첨예한 대결의 접점(接

點)이 되어 왔다.

동아시아 평화세계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교육, 역사인식의 상호 공감을 확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뜨거운 문제로 부각된 바 

1) 김성환,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한국의 시각에서｣ 󰡔제2회 환황해 포럼󰡕, 충청남도, 2016, p.3 
2) 국토해양부의 안(2011)에 의하면 ‘환황해권’ 협의의 범위는, 한국의 경기ㆍ충남ㆍ전북ㆍ전남ㆍ제주, 중국의 허베

이성(하북성)ㆍ랴오닝성(요령성)ㆍ산동성ㆍ베이징ㆍ텐진, 일본의 후쿠오카로 설정하고, 광의의 범위로서는 한국의 

경남과 중국의 장쑤성(강소성)ㆍ저장성(절강성)ㆍ상하이, 일본 큐슈의 7개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송두

범ㆍ홍원표,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심포지엄 자료집), 충남연구원, 

2015, pp.16-21) ‘동아시아’가 흔히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환황해’는 지역간 

네트워크의 개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읽을 수 있다. 
3) 송두범ㆍ홍원표, 위의 논문, pp.58-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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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의 문제는 역사교육의 상

호 공감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그리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동시에 제기

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

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사교과서에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서술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객관적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같은 출발선에서의 역사 인식 정리는 환황해

권 동아시아 세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다. 1993년 일본의 고노(河野洋平) 장관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는 담화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역사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

영에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신이 실제에는 계

승,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역사 인

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노,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이 역

사교과서에 반영되어 1993년, 1994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고등학교 

일본사(A/B) 23종중 2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였다.4)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를 ‘자학사관’으로 공박하는 우익의 집요한 공격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

과 역사 인식 및 교과서의 기술에 있어서 후퇴를 거듭하였다.5) 이후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 경향에 의하여 2011년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6) 

‘위안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었다. 2006년(9월)부터 2016년(6월)까지 10년 간 120편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련 자료

4) 남상구,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54, p.371
5) 남상구, ｢일본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 pp.325-339
6)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중학교 역사의 경우  2005년 8종중 2종으로 감소하고 2011년에는 전 교과서에서 

삭제 되었다. 다만 2015년 검정에서는 学び社 발행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었다. (남상구, 앞의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p.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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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집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의하여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군ㆍ정부

의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였다.7)   

독도와 관련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경화된 입장을 강화해 왔다. 교과서 집

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2008년에 “우리나라(일본을 가리킴)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14년에는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

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일본인의 역사 인식을 가늠하는 하나의 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5년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총리의 공식 참배를 계기로 

그것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

기간 6회에 걸쳐 참배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에 A급 전범 14명이 ‘소화 

순난자(昭和殉難者)’라는 명목으로 합사(合祀)되어 있기 때문이다.9) 한국에 대한 식민

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보수 우익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은 이같은 인식

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10) 특히 북핵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빌미로 이러한 

국가주의적 인식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후 급격한 관계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특

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밀접한 인국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급격한 관계 진전이 말해주는 것은 동아시아 3국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단

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문제

를 둘러싼 갈등이 있고, 특히 북한 문제 혹은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치 구도 

속에서 현실적으로 갖는 한계점도 확인되고 있다.  

7) 서현주, ｢2006∼2016년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8) 남상구,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p.381
9) 남상구,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황과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참고.
10) 이종국,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전개｣󰡔동북아역사논총󰡕 5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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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5년간에 걸쳐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연구소에서 

추진한 역사 관련 사업으로서, 특히 고구려사, 넓게는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까지 중국

사의 범주에 포함하여 재정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해

당하는 국가주의 역사관을 동북지역에 적용하는 정치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11) 역사 문

제가 갈등의 초점이 되면서 이를 정치쟁점화 하지 않고 학술연구에 맡긴다는 2004년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2006년에는 한중 정상 간에 이 합의를 준수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논쟁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12) 표면적 논쟁은 진정되었지만 이

같은 역사관이 중국의 현실 인식에 대한 정책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내면

에 잠복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간 논의는 필요한 것이지만, 보다 객관적이며 현실성이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이를 토대화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와 아울러 지자체 레벨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여러 지역간 상

호 인식을 심화하고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 백제문화와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1) ‘환황해권’ 기반으로서의 백제문화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유적의 등재가 가

능했던 것은 백제유적이 갖는 ‘동아시아적 가치’에 있었다. 환황해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세계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한 백제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국제적 공인인 셈이다. 백제

는 불교문화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일본에 전수하였다. 불교는 단순한 정신적 가치

의 공유에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에 의하여 뒷받침된 건축, 공예, 미술, 과학 등 각종의 

11) 윤명철, ｢동북공정의 배경과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의 구축｣ 󰡔단군학연구󰡕 10, 2003; 김남철, ｢역사교육에서의 

‘동북공정’과 민족주의｣ 󰡔역사교육󰡕 95, 2005 등 참고.
1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에는 고대 중국의 변경에 대한 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속사 연구, 고조선ㆍ고구려ㆍ

발해에 대한 연구, 한반도의 국가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 10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56개 과제가 한국

과 관련된 것이며, 고구려ㆍ발해 관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윤경, ｢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중국학󰡕 31, 2008, pp.56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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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기초가 되

었던 셈이다.13)    

백제문화는 기본적으로는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백제 지배층

의 주류가 고구려 계통이었다는 점, 백제문화의 발전에 중국의 선진 문화가 크게 기여

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착문화의 고유성, 외래문화의 보편성을 결

합하여 새로운 문화발전을 이룩한 것이 백제문화였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 발전에

도 교훈을 준다. 백제문화의 중심에 있는 백제 미술은 ‘자연미’를 특징으로 하며, 부드럽

고 섬세한 백제인, 충청인의 심성(心性)이 반영된 것이었다. 

백제는 원래 한성을 도읍으로 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압력에 의하여 475년 충남권

의 공주로 천도한 후 538년 부여로 천도하여 660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

하였다. 백제문화가 꽃피워 특히 주변국에 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충남에 도읍하고 

있던 약 2세기 간의 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는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의 

기반이기도 하였다. 

백제문화의 제반 내용 가운데 특히 이를 대표하는 것이 무령왕(재위 501-523)과 무

령왕릉이다. 무령왕은 서기 471년(혹은 472) 일본의 가카라시마(加唐島, 佐賀縣 唐津

市 소재)에서 태어나고 즉위 이전 상당 기간을 오사카 지역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

되는 인물이다. 재위 중에는 중국 양(梁)과의 활발한 교류에 의하여 선진 문물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며, 약화된 백제를 다시 회복시킨 인물이다. 1971년 발견된 그의 왕릉에서

는 중국 양으로부터 도입된 문물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본의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가 ‘환황해권’을 무대로 백제의 위상을 제고했던 역사적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무령왕대 중국의 양의 서울은 쟝쑤성(강소성)에 위치한 현재의 남경이다. 그리하여 

무령왕대의 교류는 중국 남경과 충청남도와 일본 사가현 및 오사카를 잇는 ‘환황해권’의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13) 백제문화유적지구 통합관리위원장 노중국 교수는 백제문화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고대 동아시아에

서 문화교류를 잘 보여주는’ 유적, ‘문화적 전통과 문명에 관한 독보적 증거가 되는 유적’으로 규정하였다.  (노중

국,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기념 학술회의󰡕(발표 자료집), 충청남도역

사문화연구원, 2015,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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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제63회 백제문화제가 공주와 부여에서 동

시에 개최되었다. 금년의 백제문화제는 공주에서 개막식을, 부여에서 폐막식을 거행하

였으며,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주한 일본대사와 

중국대사가 참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의 성격을 잘 보

여주었다.14) 

백제문화제가 시작된 것은 1955년 부여 백마강변에서였다. 6.25 전쟁을 통하여  겪

은 역사의 아픔이 1천 3백년 후 백제 땅에서, 백제 역사의 아픔을 느끼게 한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1965년에는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제를 함께 열게 되었다. 이 백제문화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륜의 근대 역사축제로 꼽히고 있다. 백제

문화제의 정체성과 근거는 1천 5백 년 전 고대왕국 백제에 있다. 고대 한반도의 3국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로 칭해지던 백제는 660년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는다.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그 결과가 참담한 것이었던 때문에 백제 멸

망의 한(恨)은 후대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겨지게 되었다. 낙화암과 ‘삼천궁녀’ 이

야기도 말하자면 그러한 한(恨)의 내림이었다.  

2007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여ㆍ공주 통합 개최가 실현

된다. 충남의 대표 축제로서 동시에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국제적 소통의 장으로서 백제

문화제의 새로운 단계의 진입이었다. ‘환황해권’ 중심으로서의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

성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백제문화제는 공인된 것이다. 이후 백제문화제의 ‘통합 개최’는 

통일적 구도를 가지고 부여․공주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되, 기획과 운영에는 충청남

도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다. 백제문화제가 3개의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개최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축제와 차별화되는 백제문화제만의 특성이며, ‘백제’를 역사

적 고리로 하여 ‘환황해권’을 지향하는 축제로서의 기본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최근 수년 동안 백제문화제는 특히 일본을 중심

14) 백제문화제가 갖는 국제교류의 장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윤용혁, ｢공주, 동아시아 국제교류｣ 󰡔공주학강좌󰡕, 

공주학연구원, 2015, pp.192-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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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외 축제 조직위원회와도 밀접한 관계 형성에 노력해왔다.15) 2007년 이후 백제

문화제에서 동아시아 교류 거점으로서의 백제가 끊임없이 강조되어 동아시아 축제로서

의 특성을 강조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환황해권 축제’라는 지향점이 명확하게 설정

된 적은 없다. 2017년은 통합 백제문화제로서 10회를 넘긴 시점이고, 백제문화제의 새

로운 비젼을 정립하여 재출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을 재확인

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삼을 수 있는 지향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백제를 고

리로 한 ‘환황해권 축제’이다. 

백제는 7백년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다. 이 때문에 백제 관련의 축제는 

공주․부여 이외에도, 서울(송파구), 익산(전북), 영암(전남) 등 여러곳에서 매년 이루어

지고 있다. 백제 관련 축제는 일본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오사카의 왓소축제, 히라카타

(枚方)의 백제페스티발, 가라츠시 가카라시마에서의 무령왕탄생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

한 배경을 이용하여 백제문화제가 ‘환황해권’을 연계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간 교

류를 촉진하는 중심의 장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것은 통합백제문화제 향후 

10년의 비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통합 백제문화제’ 이후 이를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개최된 것이 2010년 1개월 

동안에 걸치는 메가이벤트로서 ‘세계대백제전(世界大百濟展)’이었다. 백제문화권개발 

사업의 결정물이라 할 ‘백제문화단지’가 17년 만에 부여군 규암면에 완성되어 개관한 것

도 이때였다. 이후 ‘세계대백제전’은 경주의 신라문화엑스포와 함께 대표적인 역사재현

형 메가이벤트로 꼽히게 되었다.16) 그로부터 10년 후의 ‘제2기 세계대백제전’ 개최에 

대한 논의가 부여와 공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컨

셉을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가 그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 된다.  2017년부터 

향후 10년을 ‘환황해권 축제’로서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 가자는 것이다.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개최

가 필요하다. 이에 적당한 시점은 2021년이다. 서기 521년 무령왕은 양(梁)에 사신을 

15)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윤용혁 ｢2010년 세계대백제전 세계화의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9, 2009 

참조.
16) 류정아 󰡔축제의 원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p.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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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면서, 백제가 여러 번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강국이 되었다(更爲强國)”는 이른바 

‘갱위강국’ 선언을 하고 있다. 백제가 고구려에 대응할만한 국력과 자신감을 완전 회복

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538년 성왕에 의한 부여 천도의 예고이기도 하다. 2021년

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1500년’이 되는 해이다. 다른 한편 2021년은 백제 세계유산의 

핵심유적인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갱위강국’, 그리고 ‘무

령왕릉 발굴 50년’의 의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제2

기 ‘세계대백제전’ 개최의 적기는 2021년이 된다. 

3. 사례, ‘무령왕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 

1) 무령왕네트워크

백제의 인물 가운데 1500년 전 백제 25대 임금이었던 무령왕은 21세기 동아시아 세

계에서도 특별한 점이 있다. 고구려에 의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제를 다시 살린 뛰

어난 업적을 남긴 임금이기도 하지만, 환황해권을 하나의 세계로 엮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환황해’에 걸치는 무령왕의 세계는 

1971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에서 현실로서 입증되었다. 뛰어난 백제의 문물에, 그가 묻

혀있던 무덤은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무덤이었고, 그가 왕비와 함께 누워진 관은 일본

에서 보낸 목재로 제작된 것이었다. 무령왕릉은 곧 고대 ‘동아시아 세계’, ‘환황해권’이

었던 셈이다. 

2001년 무령왕릉 발굴 30주년을 계기로 가라츠와 공주의 두 무령왕 민간단체가 교류

를 시작 하였다. 2002년에 처음 열린 무령왕 탄생제에 공주 사람들이 참석하고, 가을에 

열리는 공주의 백제문화제에 가라츠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이 교류는 곧 정례화 되어 금

년 2017년에 16년의 역사를 축적하게 되었다. 매회 30명 전후의 규모로 매년 시민 레벨

의 정기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주의 단체는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회장 정영일)17), 가라츠의 단체는 처음 ‘친제이쵸 무령왕 실행위원회’에서 지금은 ‘마쓰

17) 가라츠와의 교류는 처음 공주향토문화연구회와 이루어졌으나, 교류가 진행되면서 2004년에 ‘무령왕국제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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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쿠다라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회장 미야자키 다카시, 宮崎 卓)이다.   

무령왕국제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령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가카라시마(사

가현 가라츠시 소재)의 무령왕탄생제에 참가하는 일이다. 6월 첫째 주 주말에 열리는 

무령왕축제는 올해로 16회를 기록하였다. 공주에서는 2002년 이후 2017년까지 도합 

16년 간 매년 30명 내외의 시민 방문단이 가카라시마 교류에 참가하였다. 간단히 계산

하면 16년 간 연인원 500명, 가라츠를 포함하면 대략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가카라

시마와 공주를 상호 방문하고 교류 행사에 참여한 셈이다.18) 9월에는 가라츠가 중심이 

되어 백제문화제 참가단을 파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호 방문의 국제교류가 이루어

진다. 백제문화제의 가라츠 방문단은 무령왕이 모셔지는 사왕추모제(四王追慕祭)에 참

석하고, 사왕추모제에 앞서 <무령왕, 별과 노래와 시>라는 프로그램을 가라츠 팀과 함

께 진행한다.19) 

2006년 가라츠 시민과 공주 시민 공동의 가카라시마 무령왕 기념비 건립은 무령왕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에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기념비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공

주에서 제작하여 운반, 가카라시마 항구 현지에 건립되었다. 비용은 양측 시민의 공동 

모금에 의존하였고 소요 비용은 분담되었다. 3.4m 높이의 기념비(설계 김정헌)는 무령

왕릉의 아치와 전벽(塼壁)의 디자인을 취하였고 중앙에 왕릉의 등감을 배치하여 생명 

탄생과 빛의 근원을 상징하였다. 본체는 화강암 2개의 돌을 조립하여 세움으로써 공주

와 가라츠 두 지역 간 우호와 교류를 상징하였다.20)

정례적 교류가 이어지면서 공주의 백제문화제 혹은 가라츠의 축제에 서로 참여하게 

되고, 학생 교류, 벽화 제작, ‘무령왕’ 별의 등재, 사진전 개최 등이 협력 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2년에는 가라츠 측의 협조에 의하여  ‘무령왕’ 이름의 별이 등재

크협의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8) 금강포럼(대표 신용희)에서는 공주-가라츠 무령왕교류 15년 역사를 정리하는 사진전을 2016년에 열었다. 관련자

료들이 전시회 도록인 󰡔무령왕교류 15년󰡕(2016)에 정리되어 있다.  
19) <무령왕, 별과 노래와 시>에서는 1년 간의 여러 교류 행사를 정리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무령왕 노래 ‘니리무세

마’(‘임금님의 섬’이라는 뜻)를 함께 부르고, 나태주가 지은 ‘무령왕’ 시를 같이 낭독하며, ‘백제 춤’을 함께 추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공주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 무령왕기념비 건립의 경과에 대해서는 윤용혁, 무령왕에의 길- 2006년 무령왕기념비의 건립｣ 󰡔웅진문화󰡕19, 

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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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4년에는 ‘공주’ 별의 등재가 다시 이루어졌다. 소행성

의 발견자 사토 나오토(佐藤直人) 씨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21) 2017년 8월에는 문화

재청에서 지원하는 여름야행 ‘무령왕별(星), 공주별을 찾아라’ 행사가 무령왕릉 일원에

서 펼쳐졌다.22)

공주-가라츠의 무령왕 교류에는 가카라시마 기념비 건립이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사업 시행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기념비 제작 자체의 문제 이외에 ‘무령왕 탄생지’로

서의 역사적 적합성에 대한 역사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

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념비는 ‘탄생 전승지’로 기록하였고, 이후 학계의 

의견 또한 긍정적으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우려되었던 역사 문제는 야기 되지 

않았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민간 레벨의 교류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역사적 사실이 관련된 교류 사업에서는 사실 자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먼저 거

치지 않으면 안된다.23) 그리고 이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 혹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령왕 교류가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이벤트가 이루어졌다. 그 중의 하나

는 식민지시대 공주 거주 일본인에 의하여 반출되었던 문화재의 기증이었다. 2006년 

6월 25일 기념비의 제막식에 참석했던 요코하마 거주 공주회 회장 아메미야 히로스케

(雨宮宏輔)는 이때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2008년에 선친이 소장하고 있던 공주 반출의 

68종 328건 문화재의 기증이 이루어졌다. 아메미야 유물은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에 전

시, 소장되고 있다.24)  

무령왕네트워크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 오사카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연결된 곤지네트

워크가 결성되었고, 2014년에는 후쿠오카현 야메시에서 ‘무령왕을 생각하는 모임’이 발

21) 윤용혁, ｢‘별에서 온’ 무령왕, 그리고 백제문화제｣ 󰡔백제, 축제로 부활하다󰡕(최석원 편), 서경문화사, 2014.
22)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천문

관측(천체망원경)으로 무령왕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광 별자리 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마련

됐다. 특히 토크 콘서트(무령왕 별이 되다), 별별 사연 소개, 국악공연을 비롯해 무령왕네트워크 회원들의 무령왕 

노래 및 백제 춤 공연, 그리고 일본 가카라시마 학생들이 소-란 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파워뉴스> 

2017.8) 
23) 윤용혁, ｢무령왕 출생 전승에 대한 논의｣ 󰡔백제문화󰡕 32,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03
2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63년만의 귀향,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유물 특별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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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였다. 2017년에는 동아시아린진(隣人)네트워크(대표 萱沼紀子)의 소개로, 히라카

타 백제페스티벌을 주관하는 백제회(百濟の会)와의 교류가 새로 시작되었다. 모두 ‘백

제’를 주제로 하는 단체이다. 시민 교류라는 특성 때문에 중국 남경과의 연계와 교류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였지만, 몇 차례의 남경 방문을 통하여 그 기반을 축적하고 있

는 중이다. 

1500년 전 무령왕대의 동아시아는 백제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화권으

로 발전 시켜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남경-공주-큐슈-오사

카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무령왕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그 1500년 전의 역사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교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 이삼평연구회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유적 부근에는 일본 아리타(有田)의 도조(陶祖)로 칭해지는 이

삼평(李參平, 1579-1656)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사가현 아리타에서 성금을 모아 

1990년에 처음 건립한 것인데, 2016년 학봉리 도요지 가까운 동학사 입구로 새로 이전

한 것이다. 

원래 공주의 이삼평 기념비는 아리타 정민(町民)들이 이삼평의 은덕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고향’에 건립한 것이다. 한국도자문화진흥협회의 협조를 받아 세운 기념비의 건립

에 의하여 아리타와 공주 간의 활발한 도자 문화 교류가 기대 되었으나, 도리어 비문의 

문구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제가 된 문구는 

이삼평이 ‘임진ㆍ정유의 왜란에 일본에 건너가게 되어’라는 구절이었다. ‘끌려갔다’고 고

쳐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역사 인식의 진면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25)  

기념비의 문구를 둘러싼 문제는 논란을 거듭하고,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다. 심지어 

아리타 현지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와 법원에 청원 혹은 제소하는 등의 방법까

25) 윤용혁, ｢아리타의 도조 이삼평과 공주｣ 󰡔공주, 역사문화론집󰡕, 서경문화사, 2005; 윤용혁, ｢도조 이삼평, 그리고 

아리타와 공주｣ 󰡔공주, 역사와 문화콘텐츠󰡕, 공주대 출판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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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취해졌다.26)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8년 문제의 문구는 ‘건너가’가 ‘건너가

게 되어’로 수정되었다. 기념비의 건립 의도는 이삼평에 대한 ‘보은과 감사의 표시’였고, 

‘국제 친선과 문화교류’의 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평 기념

비는 ‘역사’ 문제로 생각지 않은 험한 수난을 겪게 된 것이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기념비의 건립과 이후의 논쟁 과정에 공주에서의 지역적 입장과 역할이 거의 개재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립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이 거의 배제된 때문이었다. 비문 정정

의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논의의 과정에서 건립 주체들과 지역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이들 당사자 간의 상호 소통이 보다 충분하게, 그리고 공개적으

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공주에서 민간단체로 ‘이삼평 연구회(회장 이종태)’가 결성된 것은 그 후 2013년의 일

이었다. 학봉리 철화분청사기 요지로 대표되는 지역 도자문화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삼평 기념비의 의미에 주목하고 기념비가 원래의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주의 지역적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

다. 2013년 처음으로 공주에서 아리타의 도조제에 공식 참여하고, 8월 11일에는 첫 번

째 이삼평 추모행사를 공주에서 가졌다. 이삼평연구회는 김해에서 열린 제19회 분청자

기 축제의 참관 답사 행사를 실시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연이어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27) 특히 2016년 아리타 도자기 400년이 되는 해로서, 풍물단 파견에 의한 아리

타 도조제 참여하고, KBS 대전 방송국에서 계룡산 철화분청을 주제로 다큐를 제작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이삼평연구회 조직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은 2016년 이삼평 기념비의 이전이었다. 공주

-유성 간의 국변에 위치한 이삼평 기념비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

여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삼평연구회에서는 공주에 있어서 이삼평기념비

의 중요성과 문제의 복합성을 홍보하는 한편 특히 시청 담당자들과의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입지 선정에 중요한 중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26) 당시의 관련 자료는 이풍용, 󰡔弘益明鏡碑-일본의 역사왜곡을 중심으로󰡕 <자료편>, 글담, 2005에 수록되어 있다.
27) <이삼평공과 분청사기에 관하여>(2014.8.11.); <이삼평과 공주분청사기의 재조명>(국회 박수현의원 주최,  

2015.11.6.); <공주의 도자문화와 일본, 중국>(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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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념비의 이전을 계기로 이삼평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시에 의하여 적극 수용

되어 기념비는 새로 조성된 반포면 학봉리 이삼평공원으로 이전되었다. 기념비 이전 준

공식에는 도자기 관련 유관 단체인 한국도자기협회 임원, 회원은 물론 아리타에서도 정

장(町長)을 비롯한 유지 다수가 참석하였다. 

이삼평 기념비는 1990년 건립 이후 문구를 둘러싼 역사논쟁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 

2016년 기념비 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새로 창립된 이삼평연

구회에서 중개역을 맡음으로써, 공주시와 관련단체, 아리타 당국, 반포면 주민들이 모

두 동의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토대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

다.28) 역사 갈등이라는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 지역에서 얼마든지 현

실로서 당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역은 물론 환황해권 

지역 간 협력 발전의 미래와도 연결된다.  

4. 21세기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동아시아 역사가 제국주의 침략과 이데올로기 문제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20세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에 기반

한 화해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규명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전문적 논의와 정치적 측면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기반한 

대화와 접근 노력이 중요하다. 역사 논쟁은 쉽게 감정적으로 전환되고 정치인들의 정치

적 이해에 의하여 논지가 왜곡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외적 공간에서의 지속적 논의와 생산적 방향을 담보하는 것이다.

환황해권 동아시아 세계의 토대 구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역사교육

에서 <동아시아사> 과목이 편성된 점이다.29) 자국사와 세계사라는 역사 교과의 편성이 

28) 이삼평연구회 창립 이후 기념비 소재 거주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기울여졌고, 관련하여 2편의 석사 논문이 

만들어졌다. 박미옥, ｢공주 반포면 도자유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석사논문, 2016; 

이종태, ｢국제교류 콘텐츠로서의 이삼평에 대한 연구｣,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석사논문, 2017
29) <동아시아사> 과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성되고, 2012년부터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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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되어 있는 전제에서 생각하면, <동아시아사>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갈등 극복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

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사> 수업은 

다른 역사 과목보다 현저히 ‘평화지향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되었다.30) 실제 수업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9%가 학습을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는 자국사의 객관적 인식, 문화상대주의적 관점 함양(학생)이 30.4%와 29.1%로 가장 

높고, 교사의 경우 역사의 단절 극복, 민족의 편견 극복이 각 27.3%로 높은 반응을 보

였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과목을 우리만 가르친다고 해서 (역사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는 교사의 불만도 있지만,31)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역사과목의 하나

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32) 환황해권 역사 갈등의 현실 속에서 한국 역사교과에 

<동아시아> 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 받을 만하

다고 생각한다.33) 

교과서 문제를 비롯하여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주체를 배

경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논의는 쉽게 경직성을 띠게 된다.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논의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 간의 교류와 접촉에 의하여 상호 이

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레벨의 논의만이 아니

고 지자체 레벨의 교류와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호 이해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30) 김유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 󰡔역사교육󰡕 130, 2014
31) 윤세병,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pp.264-272
32)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역사 과목별 응시자는 <한국사>가 42,529명, <동아시아사> 36,982명, <세계사> 

28,772명이었다. <중앙일보> 2013. 11.26(김유리, 앞의 논문, p.9에서 재인용)
33)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의 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오늘날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영역과 

그 외의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과 국가,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김유리ㆍ신성곤,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역사교육󰡕
132, 2014 참고.



102   제3회 환황해포럼  

금번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환황해권’은 지역간 협력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개념이라

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역간 협력’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과거 역사문제

에 당면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환황해권에 있어서 역사문제는 문제에 대

한 솔직한 직면과 함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

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 갈등은 지속적인 논의

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수(常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병행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호 이해 증진과 생산적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의 증진은 다른 한편으로 역사 갈등의 대화 노력에도 생산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문제는 현재의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 갈

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에 직면한 역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동아시아사> 과목의 채택은 획기적인 것이며, 이 과목

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소기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은 환황해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학교의 정규 

과목 이외에 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유용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이 역사 현장을 공동 탐방하는 역사 캠프 프로그램의 제안

은 이같은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34)  

환황해권에 있어서 지자체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리

적으로 충청남도는 환황해권의 중심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

의 기반이라 할 백제역사는, 환황해권의 정체성을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개

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의 대표축제이며 한국에서 가장 오랜 근대 역사축제인 

백제문화제를 환황해권 중심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환황해권 협력에 있어서 충청

남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2기 세계대백제전

의 컨셉을 이같은 ‘환황해권’ 조성에 맞추고, 2021년에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

34) 정기은은 청소년 공동 탐방의 역사 현장으로서 왕인 박사 문화전래의 길, 불교 전래의 길, 장보고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정기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한중일 역사ㆍ외교 분쟁｣ 󰡔백산학보󰡕 82, 2006, pp.2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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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 관련 시민단체, 무령왕국제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

의 사례를 통하여 지자체를 배경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

게 노력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사례로서 소개 하였다. 

최근 한국의 국무총리가 일본 천황의 재임 중 방한을 조심스럽게 거론한 사실이 보도 

되었다. 장기간 경색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의 제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

과 일본 시민사회에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콘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

고 그것은 국가보다는 지자체 레벨에서의 바탕 구축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러한 점에서 백제를 토대로 한 충청남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열리는 백제문화제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 갈등 ‘완화’라는 환황해권의 토대를 닦는 일은 목표를 분명히 하되, 서두르지 않

고 긴 호흡으로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는 공감 확산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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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방안 :

로컬 및 글로벌 생태계 관점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1.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로의 전환

□ 4차 산업혁명의 의의

∙ 산업혁명에서 핵심 요소는 산업전반에 걸쳐서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하는 기

술발전

∙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시대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변화가 있었는데, 핵심 기술변화는 각각 농업, 기계와 전기, 컴퓨터

∙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유도해내는 핵심 기술은 IoT와 IoE

∙ 다양한 기술변화가 복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과정에서도 생명체와 

비생명체 간 융합을 통한 경계의 붕괴는 특별한 기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이러

한 기술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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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삼열(2016.12), “미래거대환경변화와 중소중견기업 정책방향”, 2016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

대회 발표자료.

□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변화

∙ 과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개별기업간의 가격중심의 경쟁구조, 보호 무역주

의, 업종의 개념 명확화 등과 같은 특성을 가졌다면

∙ 글로벌화, 4차산업시대 경영환경은 기업 네트워크간 경쟁, 지식기반 경제, 글로

벌 무역자유화, 융합의 시대로 표현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할 핵심주체로 중소기업이 부상되

고 있음

□ 지배적 중소기업의 변천

∙ 지배적 중소기업이란 그 시대 경제환경, 산업구조,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경영전

략과 경영자원을 갖추고 고성장을 이룬 중소기업

∙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성장중소기업은 양산형 중소기업-소프트형 

중소기업-개발지향형 중소기업-시장창조형 중소기업이란 네 가지 단계로 발전

∙ 양산형 중소기업 :, 경제발전 초기 단계 소비재나 중간재의 대량생산이 필요한 

시기에 성장한 주도한 중소기업군. 특히 중화학공업화 시기 대기업의 계열형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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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형 중소기업 : 1990년대 들어 성숙화된 소비시장에서 수요의 다양화 개성

화가 이루어짐. 섬유산업은 패션산업화되었으며, 기계공업도 제품의 다품종화․고
부가가치화의 전략으로 전환.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서도 기술, 디자인, 정보 등 

소프트 경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도 다품

종소량생산으로의 전환, 경영자원의 소프트화로 변화. 다품종소량생산이 대표적

∙ 개발지향형중소기업 : 다품종소량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벗어나 고도

화된 기술수요를 연구하는 개발력을 갖는 것이 성장중소기업의 조건이 됨. 대표

적 기업군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임

∙ 시장창조형 중소기업 : 기술적 측면에서의 대기업 자립화뿐 아니라 시장측면에

서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립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시장의 성숙화에 의해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고객의 잠재수요를 충족시켜 새로운 시장을 창조가 필

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중소기업군

□ 중소기업의 위상 강화

∙ 한국경제는 2014년 이후, 인구절벽·주력산업 위기·양극화 등 기존 경제문제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성장잠재력 감소와 사회갈등이 심화

∙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교체 필요

∙ 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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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은 양적으로 세계 일등수준이나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미흡

∙ 중소기업정책은 선택과 집중, 성장사다리,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나누어주기식, 살포식 지원의 중단을 표방

∙ 개별기업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려는 변

화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 대상은 개별기업

∙ 기업생태학적 관점에서 기업은 창업-성장-성숙-구조조정-퇴출-재창업의 순

환구조를 형성하기에 한국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청은 지금까지 기업의 창업

이나 성장, 퇴출, 재창업 등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함

∙ 기업생태계 관점에서 중소기업 정책목표의 재정립 필요한 시점

∙ 기업생태계를 기업의 활동단위 개념에서 접근하여 중소기업이 활동단위별로 다른 

기업이나 외부 조직, 외부 자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한

다는 개념으로 이해

∙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는 활동단위별 생태계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기업 

생태계의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가 정책의 목표

∙ 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기업생태계는 거래생태계, 글로벌생태계, 혁신생태계, 

창업생태계, 일자리생태계, 경쟁생태계 등으로 구분이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목표는 개별기업, 애로해결에서 벗어나 기업생태계의 하위 

생태계들을 형성, 촉진, 발전시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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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기업과 글로벌화

□ Mega FTA 출현

∙ 글로벌 분업 구조의 가속화, 스파게티볼 효과로 인한 FTA 활용률 하락 등으로 

거대 경제권간, 다자간 FTA 논의 활성화

∙ 미국 주도 TPP, 중국 주도 RCEP, 미-EU FTA(TTIP), 日-EU EPA 등

□ 동아시아 지역통합

∙ 동아시아 통상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대립 격화 

∙ 한-중-일의 전통적 동아시아 분업 구조 와해 우려

∙ TPP, RCEP은 각각 중국과 미국을 상호 고립시키는 전략?

∙ 서로가 역내국간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 등 GVC 구축, 지재권, 경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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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규범 확립 노력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대-중소 기업 관계 그리고 국제화

∙ 과거에는 지역-중소기업(local SME)이 수출과 같은 국제적인 활동과 그 활동 

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외지사를 두고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의 형

태로 성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국제화를 인식

∙ 즉, 국제화의 과정에서 다국적기업 혹은 대기업 등과 동종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

에 있다는 개념

∙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혹은 다국적기업)들과 경쟁적인 관

계에 있다기보다, 대기업의 가치사슬(즉, 대기업이 형성하고 있는 GVC)에 협력

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OECD, 2004)

□ 글로벌 가치사슬과 부가가치의 배분

∙ 미국내 시판가 600달러인 iPhone4의 글로벌 부가가치 분배 현황

∙ 중국 기업들이 iPhone4  1대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대당 194달러의 무역 실적

을 기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부가가치의 생성은 6.54달러에 불과

∙ 간접적으로 중국에 부품을 조달하는 한국 기업들은 Apple의 GVC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 1개 수출시 8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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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VC의 지배(governance) 구조와 환태평양 GVC형 형성

∙ 모든 산업, 업종, 품목 등의 GVC는 각 각의 특징에 따라 해당 GVC를 지배하는 

주체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 생산자, 중개업자 등이 특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해당 GVC를 지배하는 주체는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이지만, 모든 

GVC가 대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님

∙ 때로 GVC는 생산자와 구매자간에 형성된 시장적 관계(arm’s length market 

relation),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 관계, 비록 자본의 결합관계는 미약하지만 주

통솔자(dominating governor)가 지배하는 준계층(quasi-hierarchical) 관계 

그리고 해외투자(FDI) 등으로 연계된 계층관계 등으로 구분되기도 함

∙ 이는 개별 중소기업들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전략과 관련 중요한 시사

성을 가짐

∙ 왜냐하면, GVC를 지배(govern)하는 주체가 해당 GVC에 편입하려는 중소기업

의 가입 조건을 규정/규율하고 혹은 배제할 수 있기 때문

∙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자신이 속한 GVC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GVC의 ‘게임

의 법칙’을 깨달아야 함

∙ 환태평안 분업구조 속에서 한중일 삼국 주도의 GVC 형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고려

∙ 이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이 직면한 중국과 일본 기업 사이에 끼인 넛 크래커

(nut-cracker) 상황을 돌파

2.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 중소기업 지원사업

∙ 중앙부처(18개) : 14조 2,939억원, 288개 사업(융자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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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자 체(17개) : 2조 2,867억원, 1,059개 사업(융자, 1.2조)

∙ 지방정부의 기능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중(사업수 기준)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역시 개별기업 지원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

□ 생태계 구축자로서의 지방정부(플랫폼 형성자)

∙ 지방정부의 중소기업정책도 기업생태계 형성과 육성 관점에서 출발

∙ 기업생태계의 형성과 성장은 플랫폼의 특성과 기능, 적절한 운용에 좌우

∙ 플랫폼의 도입, 이를 기반으로 한 참여자의유인과 선순환의 형성이   기업생태계

의 형성과 성장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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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창업 및 벤처 생태계(예시)

∙ 벤처생태계의 구성요소

✔ 벤처 생태계에서 실체적 의미와 역할이 큰 구성요소로는 벤처기업,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주체인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회

수할 수 있는 다양한 회수경로, 그리고 벤처 비즈니스의 본질적 속성인 혁신

성에 기반한 고위험-고수익 창업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제요소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혁신창업 인프라 등을 들 수 있음

✔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은 벤처 생태계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으며, 

혁신창업 인프라는 기반요소에 해당 

✔ 이외에도 물리적․제도적 환경, 문화 등 제반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을 포함

하여 논의할 수 있음

∙ 지역별 신집적화 거버너스

✔ 현재 개별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정책을 광역화

하고 개별 대학의 혁신창업 인프라를 지역 단위로 조직화

✔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들이 경합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별 대학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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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밖으로 유도하고 지역 차원에서 대학 혁신창업 인프라를 외부 벤처 생태

계와 연계시켜 줌으로써 혁신창업의 성과를 구현

✔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와 다수 대학이 연합한 형태의 혁신창업 집적

지 조성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형태로 신집

적지를 조성

✔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와 지역내 혁신자원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중앙

정부가 신집적지를 지정하되, 신집적지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중앙정부의 신집적지 내 정책자원 투입 대상은 지역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내 

운영기구가 되며, 동 기구가 정책자원의 배분기능을 수행

✔ 지역내 운영주체는 통합 거버넌스가 선정한 통합 기술지주회사 또는 통합 신

기술창업전문회사가 되며 지역 내 관련 지원기구, 투자자, 선도 벤처기업 등

이 운영에 참여

✔ 운영주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통합 신기술창업전문회사(또는 기술지

주회사)의 업무영역 제한을 완화하여 집적지 개발기능을 부여 

✔ 모태펀드는 지역 단위에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 사업 운영주체에게 선별

적으로 집적화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동 집적지의 통합 

거버넌스에 금융, R&D, 인력 등 분야별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제공

✔ 뉴욕 BTT처럼 신집적지에 대해서는 창업규제 프리존, 법인세 면세 등을 통해 

양질의 혁신창업을 적극 유입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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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의 글로컬라이제이션

∙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관점에서 

생태계 구축과 운영이 필요

∙ 한중일의 수직적 분업구조를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

✔ 구매자 탐색에서 협력자 탐색으로 지원 프로그램 전환 등 

✔ 일회적 수출 거래에서 장기지속적 거래관계의 형성에 기여

✔ 협력 파트너를 찾아주는 공공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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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 생태계 구축 모색

✔ 한중일을 테스트-베드로 인식하고 기업간 국제적 협력 모색(현지창업 인큐베

이팅 등)

✔ 창업이나 기업의 목표시장을 내수시장 중심에서 한중일→아시아→글로벌로 

확대

✔ 한중일 투자금융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생태계 형성에 주도적 역할 담당

✔ 한국 지역 생태계가 중국, 일본 등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도 함께 추진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하위 생태계의 수준을 점검하고 육성 분야 및 대상

에 적합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level-up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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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는 중국의 정책 조치

자오유푸
중국 산둥대학(웨이하이)

1. 중국 취업문제 해결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소기업은 중국 민영 경제의 주체로 줄곧 중소기업은 취업 촉진, 민생 개선, 경제 

발전, 사회 안정의 중요한 기초이었으며 시장 경쟁을 보증하고 시장 번영을 촉진하는 

기본 역량이자 기술 혁신의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은 민생과 사

회 안정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중소기업의 신속한 발전은 경제 

성장, 취업 루트 확대, 자주 혁신 추진, 조화로운 사회 구축 등 방면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가. 규모의 확대, 경제적 효익 증가 현저

2015년 말, 중국 중소기업은 2,000만 개, 개인사업자는 5,400만 개를 초과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이윤과 세금 기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공업을 예로 들면, 2015년 말까

지 전국의 규모 이상 중소공업기업은 규모 이상 공업기업 수량의 97.4%를 차지하고 있

다. 세금은 2.5조 위안을 실현하여 규모 이상 공업기업 세금 총액의 49.2%를 차지하였

고 이윤은 4.1조 위안을 완성하여 규모 이상 공업기업 이윤 총액의 64.5%를 차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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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은 80%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 취업의 주요 채널이 되었다. 

(1) 민영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비중이 제고되었다.

민영경제 수량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중국에 등록된 사영기업은 

657.42만 개， 개인사업자는 2917.33만 개에 이르렀다. 2015년 중국에 등록된 사영기

업은 1908.23만 개, 개인사업자는 5407.94만 개에 이르러 동기대비 각각 23.4%, 

8.5% 성장하였다. (그림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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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2008~2015 사영기업과 개인사업자수  （자료출처：중국통계국 자료 정리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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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08-2013년 중소기업 숫자 및 규모 이상 공업 기업 비중 （자료출처：정신, 친즈후이 ：

《2009-2014년 중국중소기업연감》, 경제과학출판사 정리）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양호하다. 2008년부터 2010년 수량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약간 하락하였 으나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국민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2008년 중국 규모이상 중소기업 수량은 42.29만 개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99.3%를 

차지하였다. 2010년 중국의 규모 이상 중소기업 수량은 34.30만 개로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였다. (그림1.2 참조)

(2) 민영공업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중소기업 판매생산액의 비중이 크다.

비록 중국 사영기업은 최근 2년간 이윤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국

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 주식회사, 외상 및 홍콩ᆞ마카오ᆞ타이완 투자기업 보다 높다. 

2008년 사영기업 공업이윤 총액은 8302.06억 위안으로 공업기업 이윤 총액의 27%를 

차지하여 외상 및 홍콩ᆞ마카오ᆞ타이완 투자기업보다 약간 높았으며, 2015년 사영기업 공

업이윤 총액은 24,249.73억 위안으로 공업기업 이윤 총액의 36.6%을 차지하여 외상 

및 홍콩ᆞ마카오ᆞ타이완 투자기업 보다 52.2% 높아(그림1.3 참조) 경제 성장을 이끄는 민

영공업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2016년 전국 공업 발전 성장 속도는 전체적으로 주춤하였

으며 공업기업 이윤 총액은 소폭 반등하였고 다른 소유제 공업기업의 성과는 분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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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영기업 성장은 상대적으로 빨랐으며 효익은 안정적이었고 국유지분 우위기업 성장

은 느렸고 효익은 두드러지게 하락하였다.  2016년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115.16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4.9% 성장하였다. 실현 이윤은 6.88조 위안

으로 동기대비 8.5% 성장하였다. 주영업 활동 수입 이윤율은 6.0%로 2015년 말에 비

해 0.21%P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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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2008~2015 공업기업 이윤총액   (자료출처：《2009~2014중국통계연감》정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중소기업 판매생산액은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규모 이

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였다. 2008년 중소기업의 판매생

산액은 33.8조 위안으로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6% 이었고 2013

년 중소기업의 판매생산액은 61.9조 위안으로 제고되었고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60.2% 이었다. (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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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2001~2013년 중소기업 판매생산액 및 규모 이상 공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그림 1.1과 동일)

(3) 경제적 효익의 성장은 빠르고 사회 공헌은 확대되었다.

2015년 중국의 규모 이상 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1,109,852.97억 위안으로 그 

중 국유 공업기업은 45,201.64억 위안, 4.07%를 차지하였고 동기대비 -9% 성장하였

다. 집체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6,726.92억 위안, 6.06%를 차지, 동기대비 

-12% 성장하였다. 주식회사 주영업 활동 수입은 99,630.68억 위안으로 9.0%를 차지, 

동기대비 -5% 성장하였다. 외상 및 홍콩ᆞ마카오ᆞ타이완 투자기업의 주영업 활동 수입은 

245,697.55억 위안, 22.1%를 차지하였고 동기대비 -3% 성장하였다. 사영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은 386,394.6억 위안으로 점유율이 가장 큰 34.8%를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3.8% 성장하였다. (그림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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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2008—2015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수입   (자료출처：그림 2.1과 동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11년 약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전국 중소기업 이윤 총

액, 세금 총액 전체는 성장 상태에 있다. 중소기업의 이윤총액, 세금총액은 2008년의 

20,043.6억 위안, 14,253.3억 위안에서 각각 2013년의 38,154.8억 위안, 22,354.1억 

위안으로 높아졌고，사회 공헌 증가가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효

익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였고 사회 공헌은 확대되었다. (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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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2008~2013년 중소기업 이윤세금총액 및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출처：

그림1.1과 동일) 

나. 취업인원의 비중이 높고 공헌이 두드러졌다.

(1) 민영기업이 취업과 신규 취업의 80% 이상을 차지

제2차 경제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전국 기업법인 단위 종사자 수는 21,889

만 명으로 그 중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이 4,384만 명으로 20%를 차지하고(그 중  

국유기업 2,202만 명， 10. 1%) 집체기업 905만 명， 4. 1%를 점유했다. 사영기업은 

9,149만 명으로 41. 8% 점유, 외상기업은 3,113만 명으로 14. 2%를 차지했다. 회사는 

5,959만 명으로 27. 2%를 점유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 기업법인단위 종사자는 

국유 및 주식이 20% 점유했고 나아가 집체 및 주식， 공유제 경제  종사자가 25% 정도

를 점유했다. 사영 및 주식과 외자 등 비공유제  경제는 약 75%를 차지하였고，나아가 

집체 및 주식  경제，비국유의 민영경제 종사자는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제3차 경제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공업기업 법인단위 종사자수는 

14,025.8만 명, 내자기업은 80.3%을 점유， 홍콩ᆞ마카오ᆞ타이완 투자기업이 9.6%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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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외상투자기업이 10.1%를 차지하였다. 내자기업 중， 국유기업 종사자는 478.5만 

명에 달하고 전체 기업의 3.4%를 차지하고, 집체기업 종사자는 173.6만 명으로 1.2%를 

차지하였고 사영기업 종사자는 6,272.2만 명으로 44.7%를 점유하였다. (표1.1 참조）

표 1.1 2013년 공업기업 종사인원수

기업유형 종사자

국유기업 478.5

집체기업 173.6

주식유한회사 847.6

사영기업 6,272.2

홍콩ᆞ마카오ᆞ타이완 및 외상투자기업 2,766.7

(자료출처：제3차 경제 센서스 데이터 정리)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상은 법인단위 종사자일 뿐 개인 사업체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08년 전국 도시 취업자는 32,103만 명으로 그 중 개인사업 종사자

는 3,609만 명이다. 이 외에 농촌의 종사자 중 향진기업(乡镇企业)은 15,451만 명(다수

가 농촌 집체기업을 제도조정한 사영 위주의 기업)， 사영기업 2,780만 명， 개인사업

자 2,167만 명이다. 그러므로 전국 비농 취업자로 보면 비국유의 민영 경제가 이미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중국통계연감(2016)》의 관련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면 2015년 전국 도시 취업자는 

40,410만 명이고 그 중 국유단위가 6,208만 명으로 15.4%를 차지하고, 집체단위는 

481만 명， 1. 2%를 점유하였다. 회사는 8,187만 명으로 20.3%,  사영기업 11,180만 

명으로 27.7%, 외상기업은 2,790만 명으로 6.9%, 개인은 7,800만 명으로19.3%를 차

지하였다. 상술한 회사의 종사인원 중 3/4 이상은 사영법인 지주회사 종사자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영경제는 특히 중소기업의 빠른 성장은 대량의 도시 노동력, 농

촌 잉여 노동력, 대학 졸업생 등을 위해 대량의 취업 일자리를 창조하였고，사회 취업

을 흡수하고 도농 주민의 임금 성격의 수입을 늘리고 국민 생활을 부단히 개선하는 주

요 출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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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2008-2012년 중소기업 종사자 및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  도 종사자수(만 명) 비 중（%）

2008 6867.1 77.7

2009 6787.7 76.9

2010 7236.9 75.8

2011 5935.7 64.7

2012 6129.0 66.1

(자료출처：그림1.1과 동일)

전국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역시 성장 추세를 보이지만 2008년 중소기업 종사자 총수

는 약간 하락하였고 2010년에 신속하게 회복되었다. 2011년 종사자 수는 다시 약간 하

락하였으나 2012년 빠르게 회복되었다. 매년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공업 기업 취업자의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여 중소기업은 이미 중국의 취업 압력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

량이 되었다. (표1.2 참조）

(2) 민영기업 임금 소득은 해마다 증가, 업계 차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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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그림 1.4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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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에서 2015년까지 각 도시 단위 평균 임금은 모두 

상승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 사영단위와 도시 집체단위 평균 임금은 줄곧 도시

단위 평균 임금보다 낮았으며 도시의 국유단위 평균 임금은 줄곧 도시단위 평균 임금보

다 높았다. 2009년 도시 사영단위의 평균 임금은 18,199위안이고 도시 집체 단위 평균 

임금은 20,607위안으로 도시단위 평균 임금 32,244위안보다 낮았다. 2015년 도시 사

영단위의 평균 임금은 39,589위안, 도시 집체단위 평균 임금은 46,607위안, 도시 국유

단위 평균 임금은 65,296위안이었다.

업종으로 보면, 민영경제의 각 업종 취업자 평균 임금 차이는 비교적 컸다. 정보 전

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와 지질조사업, 금융업, 건축

업 등 업종의 평균 임금은 비교적 높으며, 민영경제 평균 임금 수준보다 높다. 2009년 

민영경제 평균 임금은 18,199위안, 정보전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의 평균 임

금은 28,166위안,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와 지질조사업 평균 임금은 26,187위안, 금융

업 평균 임금은 30,452위안, 건축업 평균 임금은 19,867위안，공공관리와 사회조직 평

균 임금은 8,191위안, 농림목어업 평균 임금은 14,585위안, 주민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업종 평균 임금은 15,688위안이다. 2015년  민영경제 평균 임금은 39,589위안, 정보전

송, 컴퓨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의 평균 임금은 57,719위안, 과학연구, 기술 서비스

와 지질조사업 평균임금은 50,441위안， 금융업 평균 임금은 44898위안, 건축업 평균 

임금은 41,710위안이다. 농림목어업, 주민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업종 평균임금 수준은 

비교적 낮아서 민영경제 평균 임금 수준 보다 낮았다.

(3) 산업 분포가 집중적이고 노동집약형 업종 위주이다.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 공업형 중소기업 수량 순위 10위의 대분류 업종 변화

는 크지 않았다. 비록 매년 대분류 업종의 순위는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범용설비 

제조업, 방직업, 비금속 광물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제품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

업, 금속제품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교통

운수 설비 제조업, 방직의류복식업 등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표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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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2008~2013년 공업형 중소기업 순위 10위의 대분류 업종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범용설비 
제조업

범용설비 
제조업

범용설비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2 방직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비금속광물 

제품업
범용설비
제조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3
비금속광물 

제품업
방직업 방직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4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화학원료와 
화학

제품업

범용설비 
제조업

범용설비 
제조업

5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방직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6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방직업 방직업

7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농업 부식품 

가공업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금속

제품업

8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9
전용설비 
제조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10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전용설비 
제조업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방직의류복 
식업

방직의류복 
식업

주 : 상기 표에서 서술한 10대 업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 순위 10위의 업종이다. (자료출처：표1.2와 같음)

중소기업은 자체 규모가 작고 제품 구조가 단일하며 초급 제품 가공 비중이 크며 리

스트 대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장벽이 높은 업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노동집약형 

업종은 일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중국이 보유한 노동자원은 독보적으로 우위

에 있기 때문에 현재 중소기업은 노동집약형 기업 위주이지만 전체 산업 차원이 낮은 

편이고 경영관리 수준이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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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영경제는 대부분 제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2013년 전국 개인사업자 실재수 

산업 구조 중, 제1차 산업은 2.03%, 제2차 산업은 7.41%, 제3차 산업은 90.56%을 차지하

고 있다. 2013년 전국 사영기업 실재수 산업 구조 중, 제1차 산업은 2.76%, 제2차 산업

은 25.20%, 제3차 산업은 72.04%을 차지하고 있다.（그림1.8와 그림 1.9 참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림 1.8 2013년 전국 개인사업자 실재수 산업구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림 1.9 2013년 전국 사영기업 실재수 산업구조
(자료출처：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중국민영경제발전보고》, 사회과학문헌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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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 해 전체 공업 부가가치는 228,974억 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5.9% 성장하

였다.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6.1% 성장하였다. 규모 이상 공업에서 경제 유형으로 

나누어 봤을 때 국유지분 우위기업은 1.4% 성장하였다. 집체기업은 1.2% 성장, 주식회

사는 7.3%, 외상 및 홍콩ᆞ마카오ᆞ타이완 투자기업은 3.7% 성장하였다. 사영기업은 8.6% 

성장하였다. 분류로 나누어 보면, 채광업은 2.7%, 제조업은 7.0%, 전력,  열에너지, 

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은 1.4% 성장하였다.

다른 경제 유형의 공업기업 영리 상황을 대조하여 절대치에서 봤을 때 국유 및 국유

지분 우위기업의 투자 총액은 사영기업의 1.7배 정도이고，양자는 각각 전국 자산 총액

의 37.9%와 2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영기업의 주영업 활동 소득과 이윤 총액은 

오히려 각각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의 두 배 정도와 두 배 이상으로 사영기업의 

주영업 활동 소득과 이윤 총액은 각각 전국의 35.5%와 35.3%를 차지한다. 사영기업의 

매출 이윤율 역시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과 비교하여 0.9%P 높으며 둘은 각각 

5.9%, 5.0%이다. 데이터로 보면 비록 전체 경제가 하행하고 있지만 민영기업 영리능력

은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보다 현저하게 강하다.

2015~2016년의 공업기업 주영업 활동 소득 이윤율 상황을 분석하면 외자기업 이윤

율 수준이 여전히 가장 높고 국유 및 국유지분 우위기업 이윤율이 가장 낮으며 사영기

업은 모두 전국 평균 수준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윤율 변동폭은 비교적 작음을 발

견할 수 있는데 이는 민영기업 영리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2.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대한 기본 정책적 조치

1998년 9기 전인대 2차회의는 《199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199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를 통과시키고 1999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주요한 임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역시 과학기술형 중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원한

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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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중국인민은행은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진일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반포

하고 금융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재취업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99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 신용담보 체계 시범 구축에 관한 지도 의

견》을 제정하였고 중소형기업의 신용담보체계에 대해 첫 번째 배치를 하였다. 

2000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중소기업 발전 장려 및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정책 

의견》을 반포하였고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대대적으로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2)

기술 혁신을 장려한다. (3)재정조세 정책의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4)융자 채널을 적극

적으로 확장한다. (5)신용담보체계 구축을 가속화한다. (6)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완전

하게 한다. (7)공평 경쟁의 외부 환경을 창조한다. (8)조직적 지도를 강화한다.

2002년 9기 전인대 28차 회의는 《중소기업촉진법》을 통과시켰고 2003년 1월1일

부터 시행하였다.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실행하고 지도를 강화

하며 서비스를 개선, 법에 따라 규범화하고 권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창

립과 발전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1)중소

기업이 법에 근거하여 경영관리를 하도록 장려하고 자체발전 능력을 강화한다. (2)중소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 재정예산에 중소기업 과목과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종합 신용 담보 및 기술혁신 장려, 퇴직 근로자 취업 배치, 과학기술성과 

전환과 중소기업 창립 등에 중점적으로 이용한다. 건전한 중소기업 신용담보 체계를 구

축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담보 체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 융자 환경을 개선한다. (3)

국가는 정책을 제정하고 다방면의 서비스 등 수단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장

려한다. (4)개인 혹은 법인의 중소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심사 비준 조건을 완화하고 중

소기업 등기 수속을 간소화하며 세수 등 정책상에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 지원을 한

다. (5)중소기업이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국내 및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격려한다. 

(6)건전한 중소기업의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기술, 관리, 재무 훈련을 

확대하고 인재 시장을 발전시킨다.

2004년 재정부는 《중소기업 융자담보기구 리스트 잠정 방법》을 하달하였고 주로 

정부 예산 및 자산 할당을 통해 지도와 지원을 진행하였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133

2005년 국무원은 《국무원의 개인사영 등 비공유제 경제 발전 지원 및 지도 격려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하달하였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을 포함한다. (1)비공유제 경제 

시장 진입제한을 완화한다. (2)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재무조세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3)비공유제 경제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개선한다. (4)비공유제 기업과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한다. (5)비공유제 기업의 자체 소질 제고를 지도한다. (6)정부의 비공유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선한다. (7)비공유제 경제 발전에 대한 지도와 정책 협조를 

강화한다.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이 통과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채

널과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며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격려하고 실업자와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며 실업자가 창립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수 우대를 제공하는 내용을 제시

하였다. 

2009년 국무원은 《국무원의 중소기업 발전 진일보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하달하였고 주요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1)중소기업 정책 법률체계를 개선한다. (2)

중소기업 융자난을 확실하게 해결한다. (3)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조세 지원을 확대한다. 

(4)중소기업 기술 진보와 구조 조정을 가속화한다. (5)중소기업의 국내 및 국제시장 개

척을 지원한다.  (6)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개선한다. (7)중소기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도한다. (8)중소기업 업무의 조직적 지도를 강화한다.

2010년 국무원은 《민간 투자의 건강한 발전 격려 및 지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내놓고 비공유제 경제의 진입 업종 제한 확장에 대해 더욱 명확한 표시가 있었다.

2011년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의 지속적 실시에 

관한 통지》와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잇따라 반

포하였고 주로 중소형기업의 세수를 겨냥하여 조정을 진행하고 영업세, 토지 부가가치

세 등 방면을 포함한다.

2012년 국무원은 《소형ᆞ미형 기업의 건강한 발전 진일보 지원에 관한 의견》을 반포

하였고 중소형 기업의 중국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명확히 하였고 중소형 기업의 

신용담보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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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가세무총국은 《소형ᆞ미형 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정책 진일보 지원에 

관한 통지》를 인쇄배포하였고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월 판매액 

2만 위안에서 3만 위안 부가가치세의 소규모 납세인과 영업세 납세인에 대해 부가가치

세 혹은 영업세 징수 면제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다시 《소형ᆞ미형 기업 부가가치세와 

영업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를 반포하였고 분기별 납세, 다른 과세 항목의 겸

영, 전용 영수증 발급 등 문제를 겨냥하여 명확한 규정을 내놓았다.

2014년 국가세무총국은 《소형ᆞ미형 기업 징수면제에 대한 관련 정부성 기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다음을 규정하였다. (1)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

지 월별 납세하는 월 판매액 혹은 영업액이 3만 위안(3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고 

분기별로 납세하는 분기 판매액 혹은 영업액이 9만 위안(9만 위안 포함)을 초과하지 않

는 납세 의무자에 대해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 수리건설 기금, 문화사업건설비를 

면제한다. (2)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장애인 취업 배치가 규정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재직 직원 총수가 20인 이하(20인 포함)인 소형ᆞ미형 기업에 대해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면제한다.

2015년 국가는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연 20만 위안(20만 위안 

포함)보다 낮은 소형박리기업에 대하여 그 소득을 50% 줄여 과세대상 소득액을 계상하

고20%의 세율로 기업 소득세 납부를 규정하였다. 그 후, 국가세무총국는 다시 《소형

박리기업의 기업소득세 절반 징수 범위확대의 실행 관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를 

인쇄배포하였고 세수정책 조정에 적응하고 일부 구체적인 관리 조작 문제에 대해 진일

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2015년 국가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소형ᆞ미형 기업 창업 시범기지 건설 관리 방법》

을 인쇄배포하였고 소형ᆞ미형 기업 창업 시범기지의 신고조건, 신고절차, 시범기지관리 

등 내용을 규정하였다.

2016년 국가공업정보화부는 《국가 소형ᆞ미형 기업 창업혁신 시범기지 건설 관리방

법》을 인쇄배포하였고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혁신에 대한 중시와 전체 사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 지방정부의 역할  135

방향의 전환 즉, 각종 형식의 창업과 각종 형식의 혁신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혁신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으로 혁신을 이끌고 창업과 혁신 사이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양호

한 전환의 실현을 부각시켰다. (2)소형ᆞ미형기업 창업혁신기지 플랫폼화, 스마트화, 생

태화 발전을 추진한다. (3)창업 혁신 시범기지 건설과 운영주체의 다양화 및 운영 모델

의 다원화를 부각시켰다.

2016년 국가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발전 촉진계획 (2016~2020년)》을 인쇄배

포하였고13차 5개년 계획 시기 중소기업 발전 촉진의 전체 사고방향, 발전목표, 주요 

임무와 관건이 되는 공정과 특별행동을 제시하였고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안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주관부처의 직책 이행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3. 대중창업, 만중창신,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가.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1)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취업 메커니즘에 대한 영향

‘쌍창(双创, 대중창업과 만중창신)’의 제기는 바로 원천에서부터 일자리 창조 메커니

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은 과거의 일자리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취업모델을 바꾸고 

인력자원을 주도 요소로 하여 취업의 각종 자원 사이에서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자원 배

치 효과의 최적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취업 메커니즘은 긍정적인 변화

가 발생할 것이다.

(2)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취업 부처에 대한 영향

중국인민대학 중국취업연구소와 ZPIN이 공동 발표한 중국취업시장 경기지수(CIER

지수로 약칭)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CIER지수는 1.91으로 비록 계절적 반락이 나타나

지만 전년 동기 수준보다 높다. 2017년 2분기에 진입하고 동분기 CIER 지수는 2.26까

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취업 형세가 안정에서 좋음으로 가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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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 형세가 양호한 10대 업종은 다수가 ‘인터넷+’의 신경제이다. (그림 3.1 참조) 

그러므로 ‘쌍창’의 추진은 바로 신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다. 이에 따라 미래 중소기

업 취업부처는 전통적인 부처에서 신경제 부처로 전환하는 형세가 출현할 것이다. 당중

앙과 국무원의 대중창업, 만중창신에 관한 중대한 전략 배치를 심도 있게 관철하기 위

하여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제조2025》와 제조 강국, 인터넷 강국 건설 및 ‘인터넷+’

소형ᆞ미형 기업 쌍창 육성행동을 중심에 두고 실시한다. 대중창업, 만중창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풀뿌리 창업 혁신 잠재력을 일깨우고 창업혁신 자원을 집결하며 중소기업과 

촹커(创客)를 위해 교류전시, 산업금융결합, 프로젝트 인큐베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쌍창 프렌들리 프로젝트와 우수 단체를 찾아 육성하고 신제품, 신기술, 신모델과 신업

태의 탄생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전환 업그레이드와 혁신 발전을 추진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인터넷/전자상거래

보험

기금/증권/선물/투자

부동산/건축/건축자재/공사

교육/훈련/학교

CIER指数

그림 3.1 2017년 2분기 취업 상황이 양호한 10대 업종 (자료출처：2017년 2분기 
《중국취업시장경기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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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취업 품질에 대한 영향

대규모 기업은 리스크 대처능력이 강하고 시장 진입이 신중하며 규모 경제 등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중소기업 보다 높고 평균 수명이 길다. 중소기업은 평균 수

명이 비교적 짧고 취업 품질이 낮기 때문에 ‘쌍창’이 시장경쟁과 우승열패를 부각시킨

다. ‘쌍창’은 창업 주체가 시장 경쟁과 등가교환 과정에 참여하여 혁신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경제적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장기적으로 저원가 우세가 형성한 경영모델

에 기반하여 대부분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로의존 경향이 생겼지만 자주혁신을 통해 기

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쌍창’은 중소기업의 최적화에 유리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취업 안정성을 제고한다.

나.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1)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단기적 영향

(가) 긍정적 영향

중소기업은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업무공백 기간이 기업 운영과 관리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여 남성이 이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거나 혹

은 여성직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격려하기 위하여 여성의 임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남녀 임금 불균형 현상을 개선한다. 동시에 경제적인 압력으로 인해 직장

으로 복귀하는 여성은 업무 기회를 더욱 중요시 하기 때문에 취업 안정성이 비교적 강

하고 쉽게 이직하지 않아 인재 유동성이 비교적 큰 중소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 이 외

에 원래 전업주부였던 여성이 둘째를 출산하고 생긴 생활비의 증가로 인해 직장으로 복

귀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노동력의 일시적 부족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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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 운영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출산율이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여성이 비교적 집중된 일자리, 

예를 들어 서기, 비서, 회계 등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쉽게 출현하고 그리하여 중소기

업 일자리 구조의 안정에 불리한 영향을 조성하였다. 동시에 임신한 여성직원의 업무량

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관리자가 업무를 계획하는데 도전이 되었다.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기업 여직원의 두 차례 출산 휴가를 가능하게 하였고 두 

번의 출산은 7개월의 업무공백기를 부대하였고 중소기업은 이를 위해 출산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은 여성직원의 출산기간의 인재유실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효익과 시간 상의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중

소기업이 여성 직원의 둘째 출산 집중이 기업 업무에 가져오는 불편을 피하기 위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통상적으로 기업 여직원의 출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

적 논쟁이 생기기 쉽다.

 중소기업 취업의 흡수능력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여성은 자신의 출산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안정

적이고 믿을 수 있는 체제 안에서 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더욱 있을 수 있으며 국유기업, 

사업단위, 공무원 직위는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중소기업을 선택하여 구직을 하는 여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중소기업 인재 구조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 실시 후 만약 여성이 둘째 출산을 선택한다면 여성의 출산 주기가 연장

되어 가정에서 남성의 소득 압력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일부 기술자, 고위관리자 등은 

더 좋은 임금과 대우, 발전 전망을 추구하여 대형기업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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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장기적 영향

(1)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업종 발전에 대한 영향

두 자녀 정책의 보급으로 인해 일부 교육, 서비스 시장 발전이 왕성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영아 교육，어머니와 아기의 생활용품 및 의료보장 등 업종 발전 전망이 양

호하고 중소기업의 미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새로운 정책은 필연적으로 새

로운 시장을 만들고 상응하는 취업 추세 역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2)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노동 공급에 대한 영향

최근 들어 공공취업 서비스 기구 시장 수요는 모두 시장 공급 보다 약간 높으며 노동

력은 명확하게 부족하고 게다가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으나 두 자녀 정책

의 실시로 미래에는 노동력의 증가가 생길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력 시장에는 

호재일 것이다. (그림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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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2015 1분기~2017 2분기 노동력 시장 고급 상황 단위：만 명 
(자료출처：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모니터링센터 데이터 정리)

다. 결론

(1) 대중창업, 만중창신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중소기업 취업 메커니즘으로 보면 ‘쌍창’은 자원 배분 효과의 최적에 유리하여 중소기

업의 취업 메커니즘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부처

를 보면 미래 중소기업 취업부처는 전통적인 부처에서 신경제 부처로의 전환 형세가 출

현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품질면에서 ‘쌍창’은 중소기업의 최적화에 유리하고 그

리하여 취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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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자녀 정책의 중소기업 미래 취업에 대한 영향

단기적으로 보면 긍정적 영향은 남녀 임금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고 여성직원의 취업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느 정도 중소기업 노동력의 일시적 부족을 완화하는데 있다. 부정

적 영향은 기업의 경제 수익을 떨어뜨리고 관리의 어려움을 더할 수 있으며 일부 일자

리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출현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소기업 미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 지방정부 중소기업 취업 촉진 정책조치 - 웨이하이를 예로 들어

웨이하이시의 중소형 기업의 영업소득은 전체 시의 72.86%를 차지하며 산둥성 

61.2%의 평균 수준보다 높다. 이윤과 세금 총액은 전체 시의 72.69%를 차지하고 이윤 

총액 성장률은 15.87%에 이르며 매출채권이 전체 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6%이

다. 이는 중ᆞ소ᆞ미형 기업이 전체 시의 전체 경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지만 매출채권과 완제품 재고의 지표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종사하

는 산업의 특수성이 있으며 자금 유동은 빠르지만 전체 자산 규모는 작음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웨이하이시 각 부처 역시 관련 문제를 대상으로 다음의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가. 대학졸업생 창업 취업 촉진，인재 유입 확보

(1) 대학 졸업생의 취업 실습 일자리 신청

현재 웨이하이시는 취업실습기지의 건설과 관리에 대해 자주적 신청, 등급별 관리, 

우승열패의 동태적 관리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있으며 웨이하이시 인사부처는 구 취업실

습기지에 대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3년 내에 실습 일자리를 신고하지 않고 졸업생의 취

업실습 참가를 접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취업실습기지 자격을 취소하였고 취소된 업

체는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조건 보류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에 따라 

졸업생 취업 주관 부서가 다시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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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ᆞ미형 기업의 대학생 고용 사회보험 수당 향유

소형ᆞ미형 기업이 대학 졸업생 취업을 흡수하도록 장려하고 소형ᆞ미형 기업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웨이하이시는 대학 졸업생 취업을 흡수하는 소형ᆞ미형 기업

을 위해 사회보험 수당을 지급하였다. 수당 범위와 조건 방면에서 소형ᆞ미형 기업이 졸

업연도와 직업선택 기간 내에 대학 졸업생을 신규 고용하고 1년(포함)이상 기한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시간에 따라 정액으로 사회보험 비용을 납부할 경우, 기업에 1년의 사

회보험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표준은 소형ᆞ미형 기업이 대학 졸업생을 위해 실제 납부

한 사회보험 비용에 따라 확정한다.

(3) 대학생 창업기업 창업 수당 획득

현재 웨이하이시 인사부처 창업수당 정책은 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즉, 1회성 창업 

수당, 1회성 창업 일자리 개발 수당과 1회성 창업장소 임대 수당으로 이 3대 창업 수당

의 커버 범위는 대학생 계층을 포함한다. 2014년 6월 17일 이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

록증을 등록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경영하고 법정 노동연령 내에 있으며 웨이하이시 

호적의 취업 후 실업한 사람, 대학생(졸업 5년 이내의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웨이하

이 주재 대학의 재학생, 호적 요구 없음, 이하 동문)에게 5,000위안의 1회성 창업 수당

을 지급한다.

나. 우대정책 출시, 고급 인력 흡수

2010년 웨이하이시 인사부처는 《웨이하이시 고급 인력 혁신 창업 유치의 몇 가지 

규정》과 《웨이하이 유학생 창업단지 관리 방법》 등 정책 문건을 잇따라 내놓고 웨이

하이에서 혁신창업하는 고급 인력에게 정책적 지원과 경비 보장을 하였다. 2013년 웨이

하이시는 2.7만 명의 각종 인재를 유치하였고 고급 기술 인력 7,200여 명을 육성하였

다.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우수한 고급 인력이 국가 ‘천인계획(千人计划)’과 국가 과학

기술혁신인재추진계획, 산둥성 타이산 학자 등에 등록하도록 적극 추천하였다.

2014년 웨이하이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웨이하이 영재계획 실시에 관한 의견》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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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현대 산업, 문화, 교육, 위생, 농업, 금융, 사회업무 등 다양한 영역의 18개 항목의 

인재 유치 계획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후속적으로 《만명 대학생 웨이하이 집결 

창업계획》， 《기업박사집결계획》 등 14개 부대 문건을 인쇄배포하고 인재유치평가

인정, 임금대우，주택보장, 자금지원, 배우자와 자녀의 정착 등 방면의 우대정책을 언

급하였다. 전방위 다차원의 수준 높은 혁신 인재 체계 구축은 웨이하이 전역을 인재의 

지식이 고도로 집약되고 체제 메커니즘이 특히 우월하며 혁신창업이 고도로 활발하고 

신흥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인재발전 전략고지로 건설할 것이다.

2015년 웨이하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웨이하이시 해외 고급인재 유치 서비

스 녹색통로 잠행방법》을 인쇄배포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 육성하고 혁신창업 그

룹을 확대하고 기업 취업을 촉진하였다.

다. 각종 그룹의 자주 창업, 적극 취업 지원을 장려

(1) 특별자금 지원 역량을 증가

2013 년 웨이하이시 정부는 《기업의 자주혁신 진일보 촉진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산학연 협력혁신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시급(市级) 산학연 협력혁신 전문자금

이 700만 위안까지 증액되었고 주로 산학연 협력혁신 시범 프로젝트, ‘특별초빙 전문가’ 

찬조 등 산학연 협력 활동에 이용되었다. 시와 각 지역구(가오취(高区), 징취(经区), 궁

예신취(工业新区) 포함， 이하 동문)는 산학연 협력혁신의 자금 지원을 부단히 확대하

고 안정적인 재정투입 성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2016년 웨이하이시 정부는 《<중점 산업단지 건설 업무방안 추진 가속화> 발급에 관

한 통지》를 인쇄배포하였고 탄소섬유 산업원 등 5대 중점 산업단지 건설 추진의 가속

화를 명확히 하였으며 시정부는 1억 위안 특별 지원자금을 특별 배치하고 ‘상으로 보상

을 대신하는’방식으로 중점 단지 건설과 발전을 지원하고 금융보장 능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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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취업 지원 역량 강화

2014년 7월 웨이하이는 《창업취업 업무를 진일보 강화하여 전역의 도시화와 시 지

역의 일체화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을 내놓고 각종 단체의 자주창업 발전 경로 지원 

장려를 명확히 하였으며 도농 노동자의 충분한 취업을 총괄 추진하는 구체적 조치를 제

시하였고 창업취업이 전역의 도시화와 시 지역의 일체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

도록 하였다.

2016년 6월 웨이하이시 노동취업훈련센터는 ‘취업창업훈련 하부층’ 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현재까지 국경간 전자상거래 훈련, 보육훈련, 간식요식업, 예술품 감상, 토양 

개량, 과수 전지, 수박 재배 등 훈련을 개최하였고 동시에 2015년 육성기지 7곳과 육성

지점 12곳을 기반으로 하여 육성기지 3곳, 육성지점 4곳을 추가하였다

2017년 9월 룽청시 중소기업국은 농촌의 유휴 노동력이 기업으로 가도록 조직하였

다. 룽청시 중소기업국의 협조를 받아 동 기업은 솽스인자 마을에 전기장판 가공 작업

장을 건설하고 가공 지점을 설치하여 농민의 현실 수익 증대를 도울 것이다. 룽청시 중

소기업국은 자체 직능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자매결연 체결, 마을기업 공동구축 등 형

식을 취하여 중소기업이 빈곤 마을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농민의 

소득 증가를 도우며 정확한 빈민구체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마을과 기업의 윈윈과 공

동 발전의 목표를 실현하고 ‘수혈’빈민구제를 ‘산업조혈’빈민구제로 변화시킨다.

(3) 대출담보와 수당정책 개선

2013년 웨이하이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웨이하이시 재정국, 웨이하이시 공상행

정관리국은 《소형ᆞ미형 기업 창업 수당과 1회성 일자리 수당 지급과 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를 내놓고 2013년 10월 1일부터 처음으로 소형ᆞ미형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

증을 수령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경영한 경우, 1만 위안의 1회성 창업 수당을 지급한

다. 2013년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설립한 소형ᆞ미형 기업이 등기된 실업자와 졸업연도 

대학 졸업생을 흡수하고 1년 이상 기한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사회 보험을 납부하였고 

동시에 기업이 금융기구를 통해 월별 직원에게 지불하는 돈이 현지 최저표준임금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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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수당 신청 시 만들어 낸 일자리 수량에 따라 일자리당 

2,000위안의 1회성 창업 일자리 개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7년 6월 웨이하이시 인사, 재정 등 관련 부처는 창업 담보대출정책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고 등록조건, 대출금액, 할인방식 등 방면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조건에 

부합하는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록지의 동금 공공취업 서비스기구에서 창업 담보대

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설립형식과 신고대상에 따라 창업 담보대출은 각각 개인신

청과 기업신청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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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츠대학대학원 비즈니스창조연구 과장·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1. 일본 중소기업의 오늘과 중소기업정책의 과제

일본의 중소기업은 100년간 일본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며 수많은 사람

들의 고용 기회를 제공해 왔다. 특히 2차대전 전에는 수출 산업의 주력으로서, 전후 고

도성장 이후는 산업 근대화 및 고도화 하의 중화학공업 및 기계 산업의 공급자로서 높

은 경쟁력을 담당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부문의 활력 

저하와 쇠퇴 기조가 현저해지고, 국가 정책상으로도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쇠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수의 감소인 바,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를 보더라도 483만개 사에서 2014년에는 382만개 사까지, 15년동안 20% 가까이 감소

했다(‘경제 센서스). 이러한 감소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거의 유례없는 

사태이며, 그로 인해 특히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와 고용에 의존해 온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실시해 왔다. 최근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1999년 ‘중소기업 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창업 촉진, 경영혁신지원으로의 이행, 그리고 2010년 ‘중소기업헌장’의 각의 결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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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일련의 입법, 시책 전개를 들 수 있다. 2010년 ‘중소기업헌장’은 ‘중소기업은 경제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고 견인한다’ ‘사회의 주역’ ‘국가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

로 평가하면서 ‘한편,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자금이나 인재 등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

부로부터의 변화에 취약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에 노출되

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1) 경제 활력의 원천인 중소기업이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기업을 늘린다’ ‘3) 창의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도전을 촉진한다’ ‘4)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정비한다’ ‘5) 사회적 안전망을 정

비하고 중소기업의 안심을 확보한다’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영 지원의 

내실화 및 철저’ ‘인재 육성 및 확보 지원’ ‘기업 및 신규사업을 전개하기 쉬운 환경 정비’ 

‘해외 전개 지원’ ‘공정한 시장 환경’ ‘중소기업 대상 금융 원활화’ ‘지역 및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행함으로

써 정책 평가에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등 8대 행동 지침을 부여했다. 또한 가

족 경영적인 다수의 소규모 기업과 지역사회간 관계를 중시하고, 경영자원 면에서 배려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이 ‘헌장’이 제시하는 바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2014년에는 ‘소규모 기업진흥 기본법’이 제정되어 종래 중소기업의 정

의와 더불어 ‘소기업’(마이크로 기업)에 대해 평가를 했다.

‘중소기업헌장’으로부터 7년, 또 동일본 대지진이나 세계경제의 혼란, 지역 분쟁 등 

복잡하고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일본재흥전략’에 의거해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실시 및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문의 활성화

- 생산성의 향상 및 수익력 강화 - 해외사업전개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 신규 개업의 촉진

- 사업승계의 원활화 - 인재 문제 대응

- 소규모 사업자의 지속적 발전 -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정비

- 거래·금융·세제·공공조달 등

　이들 가운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 승계 등 오늘의 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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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과제

일본의 ‘산지’와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집중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출 경쟁력을 담당

했고, 경제와 지역을 지탱해 왔으며 압도적인 고용 창출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

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일본을 추월하고 국제경쟁이 격화되면서 장기적인 쇠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수많은 산지 출하액은 격감했으며, 기업 수와 종업원 수 또한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산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산

지 진흥’ 정책을 계속해 왔지만, 성과가 부족해 200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인 정책 전환

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 특징은 기존의 산업 집중이나 그곳에 형성된 기업간 조직, 분업 체제를 그대로 유

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지는 잠재력을 살려, 새로운 연계와 사업화, 신제품 개발

과 판로 개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전형적인 예를 ‘지역자원활용 촉진법’ ‘농상공 

연계 촉진법’ ‘지역 브랜드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림 어업이나 상업 서비스업 등을 연계해 지역 고유의 자원이나 기술, 또 지역

이 가지는 브랜드 이미지를 살려 신규사업에 도전하는 움직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서서 횡전개를 하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연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년동안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지역자원 활용화의 경우, 1000건 이상의 사업이 지정되어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2015년 2월 현재, 1333건이 지정됨). 최근에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관여하

면서 지역 전체적으로 ‘고향 명물’ 만들기나 체험형 관광사업과의 연계로도 발전하고 있다.

농상공 연계의 경우, 역시 1000건 이상의 사업이 지정되어 특징적인 농수산물 응용 

제품을 만들거나 기능소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사업 계획 1058

건, 지원사업계획 8건이 인정되었다(농림수산성에서는 ‘6차 산업화’ 또한 진행하고 있

음).

‘지역 브랜드’는 지역명＋상품명이라는 형태의 상표 등록을 가능케 하는 사업으로, 특

정 기업이나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 등의 단체에 부여되며(최근 상공회의소나 NPO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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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지역 사업자의 이용에 문호를 개방한다. 이는 인지도 향상이나 판로 개척에 엄청

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총 1100건 이상의 신청이 있었고, 2017년 4월까지 605

건이 등록 허가되었다. 또한 이들과는 별개로 세계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과 수요 확대

를 지향하며, ‘JAPAN 브랜드’사업이나 JETRO의 LL사업, RIT 사업 등의 대응도 적극

적으로 전개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대응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과제가 있다. 첫째, 오늘날의 급속한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 특히 IT의 시대에 적응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

로운 기술, 지식, 개발 성과 등의 응용 도입을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 수 있을까. 이를 위

해서는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축으로 하는 ‘산학 연계’의 대응과 성과를 지역 산업

에 적극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개척력

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한 정보·지식·관계성의 활용을 

지역의 인적자원에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에서는 ‘국제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들 말한다. 지역을 사랑하고 커뮤니티를 담당하는 

젊은 세대에게 적잖게 ‘국내 지향’이 있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셋째,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주체’의 문제, 특히 기존 사업자와 협동조합조직 등이 충분

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일찍이 경쟁력을 담당한 조직의 ‘관성적’ 보수화의 위험

을 간과할 수 없고, 조직과 거리를 둔 의욕적인 기업이 새로운 거래관계를 구축해 성과를 

올리는 예도 적지 않다. 지역은 안팎으로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요구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문제와 대책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쇠퇴와 감소 경향을 초래하는 배경으로 개업률의 침체와 더불어 

강력한 폐업 기조를 들 수 있다. 최근 중소기업청의 조사 등에 따르면, 경영파탄이나 

경영상태의 악화뿐 아니라 ‘후계자 난’에 의한 폐업 사태가 소규모층을 중심으로 현저해

지고 있다. ‘2017년판 중소기업백서’에서는 상당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기업조차 후

계자가 없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존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후계자

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는 소규모층의 경우, 절반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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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은 가족 경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경영자의 자녀 등 친족이 후계자가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러나 저출산화와 ‘가업’의식의 변화 등도 있어 전반적으로

는 ‘비친족·제3자가 승계’하는 예도 증가하고 있는 바, 도쿄상공리서치의 조사에서는 

전체의 45% 이상에 달하고 있다. 단, 비친족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내 간부, 

유능한 사원이 계승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숙련도, 경영 경험의 축적, 나아가 회사 안

팎으로부터의 신뢰 관계가 그 배경에 있다.

그러나 비친족 승계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 주주인 친족 친척등과의 관계와 이해 

확보, 상응하는 분배,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개인 보증 등 금전에 얽

힌 문제가 비친족 후계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때때로 존재한다. 거품 경제 시대에는 주

식 양도 등을 통해 막대한 미실현 가치가 대두되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담이 친족

을 포함해 후계자를 괴롭혀 왔다. 이러한 상황은 자산가치의 저하, ‘사업승계 원활화

법’(1998년), 사업승계세제 도입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또 비친

족 후계자를 괴롭히는 개인 보증의 계승이라는 부담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을 끌어들여 

협의한 결과, ‘경영자 보증에 관한 가이드라인’(2013년)에 의거해 경감하는 방향에 있

다. 자금 공급 또한 도모하고 있다. 단 그러한 경영환경적 시책만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 기업 경영을 계승한다고 함은 극히 인간적인 영위로, 경영적 수완과 판단, 실

행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사업승계문제’에 대한 대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 사업승계지원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과제와 관련한 상담에 응함으로써 중소기업

자의 조기계획 및 대응을 장려하고 있다. 2017년에는 새로이 ‘사업승계 보조금’을 마련

해 특히 지역에 공헌하는 존재로, 승계를 통해 경영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투자를 보조한다. 나아가 7월에는 ‘사업승계추진 5개년 계획’을 

발표해 ‘경영자에 대한 ‘배려’의 제공’, 경영 개선을 포함한 ‘후계자가 승계하고 싶어지는 

환경 정비’, ‘후계자 매칭 지원 강화’, ‘사업으로부터의 퇴출이나 사업통합 등을 실시하

기 쉬운 환경 정비’, ‘경영 인재 활용’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의 M&A나 

제3자 경영 인재의 등용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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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역 등에서는 널리 찾아볼 수 있는 기업 매매나 외부 전문 경영자에 대한 계승 

등도 향후 일본의 과제임이 명백하리라. 그러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M&A는 사업 

존속의 필요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동업이나 관련 기업, 거래처 등의 매수가 많다. 기업 

가치의 재정, 다양한 부채 부담의 표면화 등도 관련이 있다. 오히려 친족, 비친족을 불

문하고 힘겨운 시대에 있어서 경영의 계승과 발전, 특히 경영 혁신을 적극적으로 담당

해 갈 수 있는 차세대 경영자의 육성, ‘학습’의 기회와 환경 정비를 중시해야 하지 않을

까? 일반적으로 후계 예정자가 ‘무사 수행’이라는 의미에서 타사에서 근무 경험 등을 

쌓는 예는 널리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제조업이나 정보계통, 기능계통의 업종에서는 대

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최신의 선진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흐름이 있다. 사업 계

승을 경영의 고차원적 발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다만, 기업경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적고, 중소기업대학교의 경영 후계자 연수, 몇몇 대학이나 대학원 

외에는 사립시설이 많다. 이러한 배움의 장은 같은 입장에 있는 후계자간의 교류나 협

동, 상호 협력의 기회로도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승계문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과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경제의 담당자인 중소기업, 특히 핵심적 기업을 순조롭게 존속할 수 있어야 지역의 

산업 시스템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력 유지와 고용 유지, 산업 조직, 거래관

계 유지를 위해 M&A를 통한 경영을 존속시키고, 때로는 방대한 채무로 인해 꼼짝 달싹

할 수 없게 된 ‘전통 기업’의 재생 존속을 위해 지역 내 능력 있는 경영자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거래처 등의 협력을 얻어 경영을 계승함으로써 재건과 혁신을 실행하는 

등의 예도 적지 않다. 본디 커다란 잠재력, 기술과 제품, 관광 자원, 브랜드 등을 보유

한 기업이 새로운 경영자의 새로운 발상 하에서 재생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다대한 

것이리라. 

중소기업의 존속과 혁신 발전, 이들을 버팀목으로 하는 지역 산업조직의 활력 유지, 

그에 바탕을 둔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소득과 고용 기회의 확보는, 일본 경제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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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환황해시대를 대비한 국제철도인프라 구축전략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1. 환황해시대의 여건전망

가. 환황해 경제권의 개념 

환황해경제권(環黃海經濟圈)이란 동북아경제권내에서 황해를 인접하고 있는 한국 · 

중국 · 일본을 축으로 중국의 풍부한 시장과 노동력 그리고 부존자원, 한국의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력, 일본의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경제권을 칭한다. (참고: 지리용어사전)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 지역의 인구가 약 3.7억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평양 그리고 중국의 북경이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화․경제성장

을 배경으로 동북아경제권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경 대도시권과 서울 대도시권, 동경 대도시권이 융합된 동북아 베세토 대도시권을 형

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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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황해경제권내 교역량 추이 

한․중․일 3국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경제의 급성장 등으로 

한․중간 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9년~2008년까지 약 10년간 3국의 교역량

은 3.8배 증가하였다. 중국과 한국간 교역은 지형적 특성상 북한을 경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상과 항공으로만 유통되고 있으나 해가 갈수록 중국과의 유통량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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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황해경제권을 위시한 동북아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이 물류 중심국가의 역할을 담당

하기 위해서 국제교통구축의 필요성은 “21세기 동북아시대 한반도의 교통, 한국교통연

구원, 1994)”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자료: 21세기 동북아시대 한반도의 교통(1994), 김 시곤 등,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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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해안권의 잠재력 분석

서해안권은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특

히 입지 특성상 중국과 마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해안권

의 면적은 9,169㎢(전국의 9.2%), 인구는 5,604천명(전국의 11.3%)에 불과하나 경제

활동 인구는 전국의 36.4%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증가율은 2.5%

로 전국 평균(0.5%)에 비해 높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8.7%~16.9%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서해안권의 범위

인천광역시
(8개 구, 군)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웅진군

경기도
(6개 시)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7개 시, 군)

보령시, 아산시, 사신시, 
서천군, 흥성군, 태안군,

당진시

전라북도
(4개 시, 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라이스식 해안으로 전국의 54%에 달하는 광활한 갯벌이 

분포(1,394㎢)하는 등 세계적인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자연생태가 우수한 지역과 2,802㎢에 달하는 해안지역, 587개의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는 천해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또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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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 보호를 위하여 충남 천수만을 수산자원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전국 504개소 중 57개소, 특정도

서는 전국 162개소 중 5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서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및 수도권 간의 연계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신산업 집적거점 

등 21세기 개방형 국토 축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의 인프라․인력활용, 대중국 

투자․소비의 잠재력 충족이 가능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역

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첨단산

업 집적기능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

른 초고속 네트워크의 수요증대, 새로운 교통수단 및 상품의 출현 등으로 생활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이 구미에서 환황해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황해권 내 신산업 경제 네트워크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고 남북간․동서간의 육송, 

해송, 철도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 및 환황해권 수출 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환황해권을 묶는 국제철도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가. 남한의 경제권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

한반도의 국경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맞붙어 있고 동 지역까지 고속철도망이 완성되

어 있어 이를 연결하는 국제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면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중심(Hub)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남한입장에서는 북한이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섬나

라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사실상 항공을 제외하고는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이 매우 힘

든 상황이다. 환황해를 따라서 목포∼새만금∼서울∼평양∼북경을 잇는 국제철도 교통 인

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기 구축된 동북아의 고속철도망과 연계하여 엄청난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현재 섬 같이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남한과 중국과 함께 연결될 것이다. 이 경우 

평양권은 동북아 관문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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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북한∼북경을 잇는 국제철도교통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주로 해상을 활

용한다. 기존의 해상운송을 통한 물동량의 운임비는 상대적으로 철도에 비하여 최소 2

배 이상 높다. 철도로 운송수단을 변경함으로써 남북한의 교역 물동량 수송측면에서 약 

50달러/톤의 운임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추가적인 

운임절감은 약34달러/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송시간 절감에 

따른 철도 물동량이 증가되어 남한경제권을 동북아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구분 남북교역 (달러/톤) 한국~중국(달러/톤) 한국~유럽․러시아(달러/톤)

철도수송 15.1 27.0 38.2

해상운송 64.0 62.4 72.0

주: 1TEU = 12.5톤으로 가정

나. 북한 접경지역에 풍부한 다국적 사업이 존재

1990년대 초반에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주도 하에 북

한 접경지역을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로 탈바꿈하기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그 결

과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TRADP)이 

수립되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에 동북아에 위치한 5개국(남한, 북한, 중

국, 러시아, 몽골)이 협력하여 최초의 동북아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출범하였다. 두만강

의 하류 지역은 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중국 각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고, 한

국을 비롯한 일본, 몽골 또한 이곳의 배후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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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북한 동반성장이 가능

지정학적으로 평양은 남한~북한~북경을 잇는 교통요충지로서 남한 ∼ 북한 간 고속

철도가 연결된다면 평양이 서울과 함께 동북아 국제 관문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또

한, 평양과 서울 간 경평(京平)축에 위치한 도시들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해상운송에서 철도수송으로의 수단변환에 따른 시간절감 효과를 보면 남북한 

구간의 경우 약42시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물동량의 경우 약 33~38시간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북한 

연결철도로 인하여 인구와 물동량이 증가하여 한반도의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구간
남북교역 한국-중국 한국-유럽․러시아

남측구간 북측구간 남측구간 북측구간 남측구간 북측구간

철도수송(시간) 3.3 14.0 8.3 14.0 8.3 19.0

해상운송(시간) 60.0

주: 해운운송은 환적시간, 접안시간, 항해시간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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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차원의 국제철도인프라 구축 방안

가. 국제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검토사항

일단 남한의 경우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고속철도망(HSR)을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 지역에서 장래에 HSR망 같은 국제철도교통 인프라를 어느 도시를 통과할 것인지 

여부는 몇 가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광역경제권을 형

성하고 있는 대도시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대도시를 통과하는 

것이 고속철도망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가적으로 주변 도시와의 교통망 연계, 

인구의 규모, 주변 위성도시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북한의 광역경제권 현황

북한의 광역경제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에는 특수경제지대로 4

대 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선 경제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금강

산 관광특구, 개성공업지구가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남한의 수도 서울과 인

접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으로 2002년 개성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정치적인 상

황에 따라 여러 번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다 최근 2015년 가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은 평양과 서울의 주요 거점도시로 향후 통합경제권 형성 

시 남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공업지구로 발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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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해당 광역경제권 (연계 대상 도시)

니선 
경제특구

북동부 광역경제권
(청진ㆍ김책ㆍ온성ㆍ회령ㆍ니진ㆍ선봉)

신의주 
경제특구

북서부 광역경제권
(신의주ㆍ삭주ㆍ만포ㆍ강계)

강산 
관광특구

중동부 광역경제권
(원산ㆍ함흥ㆍ강릉)

개성 
공업지구

메가 수도권
(혜주ㆍ남포ㆍ평양ㆍ서울ㆍ인천)

  

다. 북한지역의 HSR망 통과예상 도시 및 주요 사회경제지표

상기 북한의 대도시 중 확실한 HSR 노선망은 남한의 경부선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경의선 축과 경원선 축과 평행한 신규노선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 이유는 북한의 주

요 경제권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대부분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축을 통과하는 

도시로는 경의선의 경우 개성, 평양, 신의주가 예상되며, 특히 남포시는 평양시의 위성

도시로서 자급자족의 도시 형태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원선의 경우 원산, 함흥, 

청진, 나진시가 주요 통과도시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도시가 인구 규모측면에서 북한

의 7대도시에 해당한다. 북한의 7대도시의 사회경제지표는 다음 표와 같다. 

도시
KTX통과여부
(Hub 역할)

인구(명) 도로망 형태
철도

노선 갯수
주변위성도시

(개)

개성시 ◯ 308,440 격자형 2 11

평양특별시 ◯ 3,015,811 방사형 4 20

신의주시 ◯ 359,875 방사형 3 10

남포시 Ⅹ 366,815 방사형 3 -

원산시 ◯ 363,127 방사형 3 12

함흥시 ◯ 668,557 방사형 3 9

청진시 ◯ 667,920 격자형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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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한지역의 국제철도인프라 구축방향

우선, 서울∼개성∼평양∼신의주 고속철도망 기반 TCR를 연결한다. 현재 평양에서 

북경 구간의 철도 운행은 22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서울∼평양 간 국제철도교통 인프

라가 구축된다면 평양에서 북경까지 4시간대, 서울에서 북경까지는 5시간대 이내로 소

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속철도 구상계획은 우선적으로 서울∼평양 구간부터 건설 후, 

평양∼신의주 구간으로 확대해 그 효과를 검증하면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서

울∼원산∼나진 고속철도망 기반 TSR를 연결한다.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운행하는 

철도는 현재 6일이 소요되지만 서울∼평양의 고속철도망 구축으로 소요시간이 대폭 줄

어들 것이며,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 철도운행이 가능해진다. TCR 연계와 마찬가지로 

서울∼원산 구간을 우선적으로 건설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며 나진까지 확대 건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로 확대하여 보면 국제철도망이 통과하여야 하는 6개의 지점이 있다. 우선 한

반도 말단에 위치하여 국제철도망의 시발역이 되는 목포, 부산이 있다. 또한, 국제철도

망은 반드시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국제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결되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TCR과 연결되는 신의주와 TSR

로 연결되는 나진·선봉지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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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중, 한-일 고속철도망 연결방안

북한을 통과하여 환황해경제권의 동맥역할을 할 국제철도망이 구축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북한이 개방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를 대비하여 

한-중 해저터널을 건설하여 국제철도노선을 갖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에게 북

한을 통과하지 않고 중국과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북한과의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 향후 한-중 해저터널이 건설된 후 북한이 개방하여 북한을 통과하는 국

제철도망이 완성되더라도 꼭 중복투자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해안에서 중국 하

이웨이 간 해저터널의 연장은 북한을 우회하여 가는 노선보다 철도연장이 1/4밖에 안되

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대체 노선을 확보한다는 점, 향후 한-중 교통량을 

감당하기에는 어는 한 노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일 해저 터널을 

통하여 동북아를 철도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한-일 해저터널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만 중국과 유라시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과 유리한 협상 분위기에서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천천히 

한-일 해저 터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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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반도 물류철도망 구축

환황해시대를 대비하여 서울∼평양∼신의주, 서울∼원산∼나진축으로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것 이외에도 기존의 경의선과 경원선을 개량화 하여야 한다. 모든 물류를 고

속철도망 만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 물류철도망은 북한의 철도노선이 상

대적으로 남한보다 열악하기는 하지만 현재에도 남북한 단절된 노선을 연결하면 그나마 

사용은 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물류철도망은 개량한다는 전제하에 남한을 중심으로 물류철도망을 살펴

보았다. 환황해경제권의 물류를 담당할 한반도 물류철도망은 서해안축의 서해안선 및 

경의선, 동해안축의 동해선, 남해안축의 남해선을 중심으로 “∪”자의 형태의 구축을 제

안한다. 현재 동해안 축은 Missing-Link 없이 철도망 연결계획이 있으나,  서해안 축

에서는 목포~군산의 경우 현재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Missing-Link로 존재한다.  

“∪”자 형태의 물류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는 목포~새만금∼군산 간 물류철도노선 건설

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목포~새만금∼군산 간 물류철도노선이 완성되면 새만금 신항만 건설에 따른 서해안지

역의 물동량 분산효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새만금 지역 입주업체 및 군장 산

단 입주업체 물류비용 절감,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군산 경제자유

구역의 물류벨트 형성을 통한 정부의 서해안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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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한 철도연결 방안

가. 남북한 국제철도 인프라 연결방안 

남북한 국제철도 인프라 연결은 새롭게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우선적

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에 건설

할 철도시설이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토지보상비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

다.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GTX는 총 3개의 노선이 있다.  파주∼삼

성까지 이동하는 GTX A축과 경의선 축을 활용하여 수서∼서울역∼파주∼신의주를 연

결하고 더 나아가 중국철도인 TCR선과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금정까지 이동

하는 GTX C축과 경원선 축을 활용하여 수서∼의정부∼철원∼원산∼나진을 연결할 수 

있으며, 러시아철도인 TSR선과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평양 국제철도 인프라를 통하여 북한

주요도시와 연결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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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한 물류철도망 연결방안 

남북한 물류철도망은 크게 서해안 축과 동해안 축 2개가 있지만 북한의 금강산을 거

쳐 원산으로 이르는 노선도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또 다른 물류 경로가 될 수 있다. 

우선, 이 3가지 노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또한 경춘선을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화철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여 속초를 거쳐 동해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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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환황해에 융합하고 동북아를 발판으로 중동부 

유럽으로 나아가자 항구 상호연결의 새 국면 창출

송시궈(宋西閣)

웨이하이(威海) 항그룹 부총경리(副總經理)

존경하는 고위 관계자, 전문가, 업계인사,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여러분과 함께 경제 글로벌화, 지역적 경제통합 시대의 환

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서 웨이하이항그룹을 대표하여 제2회 환황해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

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최측의 진심 어린 초청과 환대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발전 통합으로 전 세계 운송 네트워크와 시스템 연계화가 가속

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무역 교류에서 항구는 나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게 되었으며, 지역 경제 협력에서의 핵심 역할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구 간 상호연결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절실해지고 있으며, 항구기업 핵심 경

쟁력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웨이하이항을 대표하

여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추진과 강화에 대한 기본 이해, 초보적 탐색, 관련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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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구 상호연결에 대한 기본 이해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사회 분업은 효율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세분화, 즉시성이 요구되면서 생산, 무역, 운송, 금융 서비스 등 각 업종 간 연계와 상

호 의존, 상호 협력 관계는 점차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국의 물류 집산운송 책임

을 지고 국제 무역의 물류 운영을 담당하는 항구와 같은 물류 거점기업은 더욱 그렇습

니다. 이러한 공급사슬 체계에서 고효율, 신속, 공유에 기반을 둔 항구 상호연결 시스템

을 구축하자는 데 강력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대 물류산업이 발전하고 국가 간 물류 연결이 나날이 긴밀해지면서 물류기업의 원

스톱 서비스 기능은 진정한 서비스 혁신이 필요해졌으며, 이로 인해 물류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체적인 서비스 가치를 실현해야 합

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해 항구기업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급사슬을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항구 간 고효율, 신속, 공유에 기반을 둔 상

호연결 능력은 대체 불가한 교량과 연결고리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환황해 경제권 주위에는 13개 이상의 항구가 있으며, 이들 항구는 환황해 경제권 발

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항구를 핵심으로 

하는 입체적 교통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었고, 상호연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

리적 우위와 양호한 기반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의 추진과 

강화는 각 항구 간 자체 우위자원 배치 고도화, 상호협력/보완, 질적 성장을 하는 데 

필요조건입니다. 각 항구의 국제 항구 분업 시스템 진입 가속화와 지역 항구 경쟁력과 

응집력 강화, 상생발전에 있어서도 필수적임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오랜 기간 환황해 항구들은 상호연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 다양한 단계, 다양한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시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험에서 알 수 있

듯이 환황해 항구들이 상호연결을 실현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하게 됩니다. 이는 협력의 

기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자 목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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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인사, 전문가, 친구 여러분!

성과는 기쁘지만,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에 대한 인

식의 차이, 자체 수요, 추진 강도 등이 다르기에 항구 간 상호연결의 범위와 깊이가 부

족하고 공통 시스템의 대칭적 지원과 공유자원의 상호배치가 미흡하여 항구기업의 강점 

발휘, 우위 보완, 차별화 성장의 공통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지구의 70%는 바다여서 바다를 통하면 세계 어느 나라와도 연결됩니다. 항구의 편리

화와 상호연결 우위는 비행기, 고속철도, 도로 등 어떤 교통 방식보다도 훨씬 뚜렷합니

다. 항구를 통해서만이 전 세계 어떤 나라와도 연결될 수 있고 나아가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 통합 건설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과 해상 

신 실크로드)’전략,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 등 중요한 기회를 붙잡아 상생 

협력을 목표로 현재의 결점을 보완하고 항구 간 상호연결의 질과 수준을 높이며 실질적

이고 환황해만의 특색을 갖춘 항구 상호연결 ‘환황해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국제 항구 

간 상호연결에 우리의 ‘환황해 경험’을 기여하도록 합시다!

2. 항구 상호연결을 적극 모색하는 웨이하이항

한중 FTA 지방경제 협력 시범구이자, 산둥(山東)반도 블루경제권 도시인 웨이하이시

는 다양한 발전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웨이하이항은 한중 자유무역지대 건설과 중국 

‘일대일로’ 전략 건설 가속화,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강화에서 좋은 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독특한 지리적 우위입니다. 황해의 북쪽, 산둥반도 최동단에 위치한 웨이하이

항은 중국에서 한국, 일본, 북한, 동남아 국가로 통하는 편리한 출해구(出海口)이며, 항

구에서 10해리(18.52km)만 나가도 보하이(渤海)만을 드나드는 국제항로와 만납니다. 

동북아 전체 위치상 웨이하이항은 중국에서 한국 서해안을 잇는 가장 가까운 항구로, 

인천항까지 220해리, 평택항까지 238해리입니다. 보하이만에서의 위치로 볼 때 웨이하

이항에서 다롄(大連)항까지 93해리로 6~7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류의 시간적 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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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해상운송 비용도 절약해줍니다. 이처럼 독톡한 지리적 

우위는 웨이하이항과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는 조밀한 항로 배치입니다. 웨이하이항은 현재 한국, 일본, 칭다오(青島), 다롄, 

황푸(黃埔) 등 항구를 잇는 국제/국내 컨테이너 간선, 지선 항로를 다양하게 개설했으

며, 인천, 평택, 다롄 등 항구로 통하는 국제/국내 여객 정기선 항로를 개설, 매월 200

여 차례 운항합니다. 이 중 주요 노선인 한일 노선의 경우, 매주 일본 항구로 6회, 한국

의 주요 항구로 13회 운항하고 있으며, 매주 부산 3회, 인천 6회, 평택으로 5회 운항합

니다. 특히 여객 정기선은 매주 6회 운항하는데 한국까지 1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이처

럼 조밀하고 빠른 노선 배치는 웨이하이항이 항구 상호연결을 전개하는 데 좋은 기반을 

다져주었습니다.

셋째는 해상, 철도, 도로의 빈틈 없는 연결입니다. 수강(疏港)고속도로는 항구지역에 

직접 통하고 전국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수강철도도 항구에 직접 통하며 자오지

선(膠濟線, 濟南-膠州)을 통하면 전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가

장 가까운 기차역은 250m, 여객 터미널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400m 거리에 있습

니다. 이처럼 해상, 철도, 도로의 물류 체인이 빈틈 없이 연결돼 있습니다.

넷째는 고효율의 통관 환경입니다.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당일 즉시 통관’이 가능합

니다. 통계에 따르면, 광저우(廣州) 지역에서 한국으로 간 화물의 경우 공장에서 실어

서 한국에서 내릴 때까지 3일 반이 소요됩니다. 쑤저우(蘇州), 이우(義烏) 지역에서 한

국으로 보낸 화물의 경우 공장에서 실어서 한국에서 내릴 때까지 이틀이면 됩니다. 한

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전자 화물의 경우, 한국 공장에서 실어서 베트남에서 내릴 

때까지 5일이 걸립니다. 광저우, 이우, 쑤저우 등 남방지역과 한국 간 수출입 화물의 

경우, 물동량이 매년 약 4만TEU로, 웨이하이 항구에서 진출입합니다.

다섯째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항구의 대외개방 등급입니다. 신항구의 3, 4기 터미널

은 전부 대외 개방됐고 국가육류수입항구, 해상우편배달항구, 해운특급화물항구자격 

허가를 획득하는 등 항구의 개방 능력과 등급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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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국내외 항구 특히 환황해 항구 간 상호연결 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온 웨이

하이항은 ‘양대 노선 동시 추진, 전자상거래 돌파, 정보 지원, 하드웨어 고도화’ 등 주요 

조치를 취하고 적극 모색하고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상 항로를 확대했습니다. 

1990년 한중 양국이 수교를 맺기도 전에 한중 해상 항로(웨이하이-인천)가 개설됐습

니다. 수년간의 발전을 거쳐 이 항로는 한중 경제무역과 문화 교류의 ‘해상금교(海上金

橋)’로 부상했습니다.

2010년 중국에서 먼저 한중 육해운송 연계 서비스를 시범 개설했습니다. 특히 2016

년 3월 15일 한국인 여행객 5명이 2대의 자동차를 타고 인천-웨이하이 여객선을 이용

해 웨이하이 항구에서 입국에 성공, 웨이하이항 최초의 한국인 자동차 여행객이 되었습

니다. 이러한 ‘사람-자동차 동반’ 입국하는 자동차 여행 모델은 전국 최초로 꼽힙니다. 

이는 한중 육해 연계운송 서비스 개설 이래 새로운 성과이기도 합니다. 

해상항로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컨테이너 항로 개발 지도팀과 여객 정기 

항로 개발 지도팀을 구성, 웨이하이항의 단체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항로 확대 업무에 박

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웨이하이-단둥(丹東)항 여객 항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하이만 해상 ‘소형 버스’를 비정기적으로 개설, 보하이만 항구의 컨테이너를 

웨이하이로 환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웨이하이-부산, 웨이하이-군산, 웨이하이

-잉커우(營口) 항로를 증편했습니다.

둘째, 컨테이너 철도 노선 개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웨이하이-서쑤저우’, ‘웨이하이항-광저우 다랑(大朗)’ 컨테이너 특수열차 노

선을 개설했고 항구 철도 노선과 다롄, 한일의 해상항로와 빈틈 없는 연결을 실현, 한국

과 화둥(華東)지역 간 무역거래에 신속하고 고효율의 해상철도 연계운송 ‘금교(金橋)’를 

놓았습니다. 이 중 광저우 철도는 웨이하이항-한국 항로와 빈틈 없는 연결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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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한일 수입전자상품, 둥베이(東北)지역 특산물, 광저우 수출전자제품, 소상품 등 

수출입 연결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웨이하이항 ‘북상남하(北上南下)’ 시장 전략의 재

확장이자 ‘해상철도 연계운송’ 시장 영역을 확대하는 대담한 시도로, 웨이하이항이 ‘경

제영토’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시범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웨이하이-광저우 철

도는 웨이하이에서 광저우까지 적재율이 83.2%(이 중 대외무역 화물이 31% 차지)에 이

를 정도로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쿤밍(昆明)-웨이팡(潍坊)-웨이하이’ 철도 콜드체인 물류 컨테이너

열차가 개통됐으며, 이는 웨이하이에서 한국으로의 해상항로와 연결되는 해상육로 노선

입니다. 해당 열차의 개통으로 동으로 한국과, 남으로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

와 연결되는 전문 철도 콜드체인 물류 채널이 형성되었습니다. 9월 2일 웨이하이에서 

독일 함부르크를 잇는 중유럽 화물열차가 개통됐고, 9월 16일에는 웨이하이항에서 독일 

뒤스부르크를 잇는 중유럽 화물열차가 개통됐습니다. 해당 열차는 매주 1회 운행하고 

1회당 41칸을 선적하며 중유럽 화물열차를 상징하는 40척 크기의 전용 컨테이너가 탑

재됩니다. 또한 중국철도총공사(CRCC)의 중유럽 화물열차 특정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중도에 해체되지 않으며 다시 편성되지 않습니다. 고속 직통 열차로, 운행시간이 15-18

일이 소요돼 해상운송보다 약 20일 줄었습니다. 이는 산둥 최초의 거점을 연결하는 중

유럽 화물열차입니다. 9월 19일에는 국경을 넘는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시운행을 완료했

습니다.

셋째, 한중 간 전자상거래 업무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2015년 웨이하이항 소속 국제물류단지를 주체로 한중 무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를 조

성하였습니다. 웨이하이시 유일의 대외 전자상거래 관리감독센터가 단지에 입주했고 해

관(海關) 우편사무실과 웨이하이 특급우편도 입주했습니다. 현재 보세창고물류센터, 대

외 전자상거래 관리감독센터, 출입국특급화물관리감독센터, 상품분류분배센터, 보세전시

거래센터, 대외무역전자상거래기지, 한국상품해외창고, ‘항구에서 한국제품 구매(港韓

購)’O2O 우수제품체험센터 등 업무 기능지역을 구축하고 산둥전자항구시스템, 해관, 상

품검사, 배송 등 정보플랫폼이 상호 연결된 대외무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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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외 전자상거래 건수는 64만여 건으로 총액 7,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9월 말 

기준으로 2017년 누적 건수는 163.2만 건, 총액은 1억 4,110만 3,500달러에 달했습니다.

2017년 6월 23일 웨이하이는 해운 특급 화물 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해 칭다오의 뒤를 

이어 중국에서 국제 해운 특급 업무를 시작한 두 번째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웨이하

이는 4,500㎡의 해운 특급화물 관리감독센터와 2만㎡의 화물운송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이하이는 한일 본국의 국제우편배송업무를 개척하고 있으며 한일 상품이 

웨이하이를 통해 화둥, 화베이 지역에 특급으로 들어가는 물류 채널 개설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물류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행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철도와 해운 특급화물 업무와 고속철도 특급화물 연계 협력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해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9월 말 기준 2017년 누적 

건수 9.27만 건, 총액 1,162만 500위안을 기록했습니다. 차후에는 미국, 호주, 구미 기

타 국가 국제상품의 인천 환적 서비스를 개척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품이 항공으로 인

천에 도달 후 인천에서 해운으로 웨이하이에 도착하는 ‘국제, 국내’ 양방향의 특급 물류 

채널을 개척할 것입니다.

넷째, 스마트 항구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 통합이라는 위대한 역사 발전 과정에서 정보기술 혁명은 인류의 역사 과

정과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으며, 인터넷, 사물인터넷이 전체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구 물류 서비스업의 정보 의존

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구 물류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 간 물류 

정보 플랫폼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며, 그룹 소속의 ‘웨이하이-평택’ 여객 항로를 운영

하는 자오둥(膠東)선사를 중심으로, 중국해관총서 페이퍼리스 전자통관 정책에 적극 부

응하고 있으며, RFID, 베이더우(北斗) 및 GPS 위치측정 기술, 3G 통신 등 기술을 응

용하고 컨테이너 육해 연계운송 업무 프로세스를 통하여 고정식 컨테이너 도어락을 설

계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개방적인 컨테이너 복합운송 사물인터넷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컨테이너 운송 전 과정의 위치측정을 통해 한중 고객에게 원스톱 화물 운송의 

동태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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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중 보세상품 원스톱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웨이하이와 한국

의 지리적, 무역의 우위에 기반해 항구, 해운, 보세물류, 도시 간 배송의 연동 우위를 

발휘하여 한중 보세상품 원스톱 물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국가 간 통합 

집산운송 배송 저장 정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국상품의 중국 진입에 보다 신속한 무역 

채널을 개척함으로써 시장을 한층 확장시켜주었습니다.

‘13.5’기간 ‘인터넷+’발전 전략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 투자액은 5,808만 위

안으로, 웨이하이항 물류 공공정보 플랫폼, 웨이하이항 여객운송 공공서비스 플랫폼, 

국가 간 전자상거래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스마트 터미널 조작관리 플랫폼을 포함한 항

구물류 정보화 플랫폼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항구 건설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항구 상호연결에 강력한 정보화 기술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다섯째, 컨테이너 복합운송센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항구 상호연결 하드웨어 시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하이항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선석, 컨테이너 선석과 통관 조건은 연간 120

만TEU의 통과능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항구의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컨테

이너 복합운송 종합 서비스 센터 시설을 건설했으며, 이를 통해 웨이하이에 수출입되는 

컨테이너의 집중 통합, 원스톱 관리감독과 서비스를 실현하고 검역 및 통관 수준과 효

율을 대폭 향상시킴으로써 복합운송 업무의 빠른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현재 1기 공정 건설이 완료돼 정식 가동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항구 상호연결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40만㎡의 야적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물류 저장 

창고를 세워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실시할 것입니다. 1.2만㎡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

을 건설하고 작업라인을 300m 늘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강철도 개조/업그레이드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웨이하이시정부도 웨이하이 지하철 국철 귀속, 수강

고속도로 고가(高架) 건설과 제2수강고속도로 건설 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웨이하이항 종합 집산운송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2017년 4월 19일 중국 국무원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웨이하이항을 시찰하면서 “웨

이하이항이 지리적 우위를 발휘해 중서부로 확장하고 컨테이너 환적 서비스를 양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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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웨이하이가 ‘일대일로’ 건설에 깊이 참

여하고 환황해 경제권에 융합되는 데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항구 상호연결에 대한 자신

감과 의지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향후 웨이하이는 총리의 뜻을 이행하고 한국, 일본, 북한에 대한 지리적 우위를 발굴, 

발휘하여 환황해에 융합하고 동북아를 발판으로 중동부 유럽까지 진출함으로써 웨이하

이항 상호연결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웨이하이는 네 가지 

측면에서 전략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동쪽으로 영역 확장

한국을 잇는 컨테이너와 여객 정기 항로를 확대하고 한일 나아가 한일을 통해 미주까

지 확장하는 국제 물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서쪽으로 영역 확장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영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노선을 개척하며 ‘한국-웨

이하이-노보시비르스크-유럽’국제 물류루트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우마

(侯馬),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인촨(銀川) 등 ‘일대일로’ 선상의 주요 거점도시와 

린이(臨沂), 청두(成都), 정저우(鄭州) 등에 무수항(無水港)을 배치하고 컨테이너 열차를 

개통하여 웨이하이항을 중서부 지역의 주요 출해구(出海口)로 구축한다는 복안입니다.

북쪽으로 영역 확장

단둥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둥베이 3성(省) 서북부, 네이멍구(內蒙古) 

동부와 러시아 동부지역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광둥(廣東)-웨이하이-단둥-만저우리

(滿洲裏)-톰스크-노보시비르스크를 잇는 국가 간 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보하이만으

로 향하는 컨테이너 환적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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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으로 영역 확장

동남아 원양 간선항로를 개설하여 동남아로 향하는 ‘해상 실크로드’ 주요 채널의 물꼬

를 틀 것입니다. 웨이하이항-광저우 컨테이너 특수열차 운영의 질과 효율을 지속적으

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웨이하이항-서쑤저우 컨테이너 특수열차 운영의 상시화를 적극

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웨이하이항-핑샹(憑祥)-베트남 랑선-하노이를 잇는 인도차

이나반도 국제열차를 개설하며 한중 자유무역지대와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연결하는 

채널을 구축할 것입니다.

3. 환황해 항구 상호연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

환황해 각국 경제무역 교류가 나날이 빈번해지고 긴밀해지면서 환황해 항구가 이 지

역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역내 항구 간 및 역내 항구와 역외 항구 간 상호연결 가속화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

다. 따라서 ‘발전 도모, 경험 공유, 공통 시스템, 협력 추진, 시장 공유, 강점 발휘’ 원칙

에 따라 항구 간 집산운송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 체인

을 확장하며 ‘3대 행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 행동을 촉구합니다.

항구의 종합적이고 기능적이며 영향력을 발산하는 역할은 국가경제, 지역경제에서 주

요 전략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전략성은 항구의 발전이 정부 결정에 부합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정부의 정책 지원을 구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항구 상호연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웨이하이항은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서비스센

터 건설, 컨테이너 철도열차 개설, 항로 개발 등 측면에서 중국정부 관련 부처의 인정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 상호연결을 추진 시 각국 정부의 관련 계획에 호응

하고 국제 현대 물류 발전의 기본 수요에 맞춰 항구 상호연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을 

적극 구해야 합니다. 또 상호연결의 강도와 차원을 한 단계 높이고 방해 없는 상호연결 

플랫폼 구축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황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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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업계 연계 행동을 적극 이끌어냅니다.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 체인 확장은 전체 항구산업의 긴밀한 협력 및 연동 발전

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환황해 항구 상호연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

스템 자체의 개방성, 포용성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의 정책적 인도와 항구의 주도적인 

추진을 통해 선사, 육상운송기업, 항공기업, 무역기업, 공업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이

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항구연맹과 업계협회 등 조직이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발전 이념을 혁신하며 항구 상호연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

는 한편, 항로 개발, 업무 연계, 가격 협의, 자원/정보 공유 측면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

해야 합니다.

셋째, 항구의 역할을 부단히 확대한다.

상호연결 추진 측면에서 환황해 역내 대형 주요 항구는 본보기, 지원자, 선도자 역할

을 발휘해야 하고 항구 물류 연동 특징에 따라 국가 간 물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표

로 항구 전략적 연맹의 특징을 갖춘 상호연결 플랫폼을 건설함으로써 ‘발전 도모, 경험 

공유, 공통 시스템, 협력 추진, 시장 공유, 강점 발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합니다. 향

후 항구 간 교류를 강화하고 양자/다자 간 정기 협력 교류를 형성하며 상호연결의 수요

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적절한 항구 상호연결 모델을 탐색함으로써 항구 상호연결이 지역

무역, 물류, 물류 상호연결을 이끌어 지역경제 발전과 인문 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리도

록 촉구합니다.

고위 관계자, 업계인사, 전문가, 친구 여러분!

환황해 항구 협력은 수십 년간 평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환황해 경제권 

추진이 가속화되고 상호연결 플랫폼이 점차 공감대로 부상하면서 환황해 항구 간 긴밀

한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와 협력의 기반과 각국 정부

의 강력한 지원과 시대 발전의 공통 수요가 있으므로 환황해 항구 상호연결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해 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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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를 빌려 모두 바쁘시더라도 웨이하이항에 오셔서 둘러 보시고 조언과 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환황해 경제권 발전 수혜를 공유하며 상생을 도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하시는 일 모두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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融入环黄海 立足东北亚 面向中东欧
不断开创港口互联互通新局面

宋西阁
威海港集团副总经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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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동북아시아의 복합수송

- 기회와 난관 -

아라이 히로후미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연구부장,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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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Multimodal Transport in Northeast Asi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Hirofumi Ara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E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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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광역해양생태계 (YSLME)보전사업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및 생물자원을 위한 

협력적 수단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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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A Collaborative Vehicle for sustainable 

marine ecosystem and living resources

Jung-ho Nam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270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71



272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73



274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75



276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77



278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79



280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81



282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83



284   제3회 환황해포럼  



황해지역 수산자원 공동관리와 이용 협력방안  285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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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포화밀도 지표

쟝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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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노세키시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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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충청남도의 미세먼지와 건강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미세먼지와 건강 관련 주요 이슈

세계경제포럼(WEF)는 지난 20년 동안 안전하지 않은 식수로 인한 전세계 

사망자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오염된 공기로 인한 사망자수는 증

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그림 1).

<그림 1> 안전하지 않은 식수와 오염된 공기로 인한 사망자수 추이
자료 : EPI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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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은 오염된 공기질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이 가운

데 13억명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그림 2). 이러한 사실

은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안전하기 않은 공기질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
자료 : EPI Report, 2016

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OECD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별로 미세먼지(PM2.5) 연평균 노출농도를 추

정 조사한 결과, 한국은 1998년에 29.3 ㎍/m3 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5년

에 32.0 ㎍/m3 이었다. 중국은 2015년에 48.8 ㎍/m3 이였고 일본은 15.5 ㎍/m3 이

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 노출농도인 13.7 0 ㎍/m3 과 비교해 보

면 한국은 2.3배, 중국은 3.6배, 일본은 1.1배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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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PM2.5) 노출농도 변화
자료 : OECD Statistics data분석(2014년 자료 없음)

OECD의 건강통계 보고서(Health Statistics 2017)에 의하면 미세먼지(PM2.5)와 

관련 있는 호흡기계 질환(Diseases of the respiratory)의 경우 일본은 2000년에 인구

10만명당 102.5명에서 2012년 88.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2000년에 인

구 10만명당 88.1명에서 2012년에 70명으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약간 증가하고 있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4).

<그림 4> 한국, 일본의 호흡기질환 사망자수 변화
자료 : OECD Health Status(Causes of mortality) data분석(중국 데이터 없음), 표준화사망비



334   제3회 환황해포럼  

2) 세계보건기구(WHO)

WHO는 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해 호흡기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전세계 도시들의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연

구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6 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 우리나라가 27.5 0 ㎍/m3 로 3등급에 해당되었고, 일본은 2등급, 중국은 6등급에 

해당되었다(그림 5). 

<그림 5> 전세계 도시의 미세먼지(PM2.5)농도
자료 : WHO, 2016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연령표준화)를 2012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 

15,3363명, 일본 11,089명, 중국 949,5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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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수(age-standardized)
자료 : WHO, 2016

3) 환경성과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환경성과지수(EPI)는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와 컬럼비아대학교 국제 지구 과학

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분석하여 세계경제포럼(WEF)에서2년 마다 발표하는 환경 분야의 

국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환경성과지수 평가 지표는 환경보건(Environmental 

Health)과 생태계지속성(Ecosystem Vitality)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도

에 발표된 미세먼지 노출도와 질소산화물 노출도 그리고 실내 공기질노출도를 포함한 

대기질 지수를 살펴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45.5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173위를 차

지하였다. 일본은 77.6점으로 104위, 중국은 23.8점으로 17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의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중단(shut down)

한국은 2017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미세

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중단(6월 한달)하였

다. 대상시설은 모두 8호기이며 그 가운데 4호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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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에 따른 미세먼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부는 국가·지

자체 대기 측정망11개소, 발전소 측정망 9개소, 측정차량 5개소, 간이측정기 15개소로 

총 40개의 지점에서 농도를 측정하였다. 충남지역 실측결과, 2015년 6월 미세먼지

(PM2.5) 평균인 26 ㎍/m3 비해 2016년 6월에는 22 ㎍/m3 로 15.4% 감소하였고, 모

델링 결과로는 충남의 최대영향지점에서 월평균 3.3 %가 낮아진 것으로 환경부(국립환

경과학원)는 발표하였다(2017.07.24).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도부터 3월부

터 6월까지 일시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고, 지속적으로 미세먼지(PM2.5) 모니터링을 실

시함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2. 충남의 대기오염(미세먼지) 관련 현황

1)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분포

충남은 석탄수입의 용이성과 수도권 전기 공급을 위한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국내 

석탄화력발전량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2016년

에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서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국내 석탄화력발전

소가 몰려 있는 충남에는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

었다. 환경부에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위 5위

를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차지하였다. 충남의 경우에는 전국 상위 7위 안에 태안화

력·보령화력·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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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분포
자료 : 중앙일보, 2016과 환경부, 2016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

미세먼지를 포함한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그림 8>과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남은 에너지산업 연소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8).

<그림 8> 충남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에너지산업 연소 부분의 충남 비중

충남의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도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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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가 지속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9). 

<그림 9> 충남 미세먼지(PM10) 배출량의 연도별 지리적 분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이산

화질소, 일산화탄소는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존은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10). 

㎍/m
3

<그림 10> 충남의 기준성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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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의 대기오염(미세먼지)과 관련 질환조사 

1) 대기오염과 관련 있는 환경성질환

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

기 비염의 충남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유병자

수가 2,243명으로 보령시에서 가장 많았다. 천식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유병자수가 

6,259명인 당진시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증가율도 가장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

다. 알레르기비염은 인구 10만명당 연평균유병자수가 10,783명으로 천안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1).

<그림 11> 충남 시군별 환경성질환자의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유병자수(2004~201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표 1>은 충남의 환경성질환자 증가에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일반화 추정방정식(GEE)을 시행한 분석결과이다.

아토피는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과 미세

먼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천식은 인구10만명

당 유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미세먼지(PM10)가 유병자수 증가에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즈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가 1,000톤 증가할 때 천식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2.8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이 총부유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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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세먼지(PM10)였는데, 총부유분진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

는 유병자수 증가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오즈비를 살펴보면 총부유분진이 

1,000톤 증가할 때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약 0.5배 감소하고, 미세

먼지가 1,000톤 증가할 때 알레르기비염은 인구10만명당 유병자수가 3.7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화 추정방정식(GEE)의 추정결과

2)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중단 전후 건강실태조사

충남연구원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

하기 위해, 2017년 6월 한달 동안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에 따른  주민건강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의 대상시설은 보령화력1호기·2호기, 서천화력1

호기·2호기였다. 이 가운데 서천화력1호기·2호기는 6월부터 영구 가동 중단되었다.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권역을 <그림 12>과 같이 선

정하였다. 보령화력1호기·2호기는 굴뚝 영향권역으로 오천면(반경 10km)을, 저탄장

의 영향권역으로 주교면과 주포면(반경 5 km)을 선정하였다. 서천화력1호기·2호기는 

굴뚝영향권역으로 주산면(반경 10 km)을, 저탄장의 영향권역으로 서면(반경 5 km)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표본자수는 인구 구성비에 따른 성별/연령별 할당 표집으로 

해당면 인구의 약 10%를 추출하였고 표본크기는 727명이다. 대상자는 해당지역의 20

세 이상의 남녀이고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로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보령화력1호기·2호기의 경우 일시 가동중단이 막 끝난 7월1일부터 7월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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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고, 영구 가동중단된 서천화력1호기·2호기의 경우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진행하였다. 

<그림 12> 설문조사 대상지역과 표본자수(왼쪽 : 보령화력, 오른쪽 : 서천화력)

지역별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신체증상을 경험한 수준을 분석한 결

과는 <표 2>와 같다. 보령화력 굴뚝영향권역(A-1) 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기침(1.079), 가래(1.056), 눈따가움(1.02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화력 굴

뚝영향권역(B-1) 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기침(1.559), 재채기

(1.412), 두통(1.402), 가래(1.275) 등이었다. 특히 서천화력 굴뚝영향권역(B-1)의 주

민들이 다른 영향권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로 많이 호소한 

증상은 기침, 가래, 눈목 따가움, 두통, 피부가려움, 재채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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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석탄화력발전 영향권역별 평소 신체 증상
mean±S.D.

* .p<0.05 ** .p<0.001

(scale ; 0= 증상없음, 1=증상이 가끔 있으나 불편하지 않음, 2= 증상이 가끔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낌, 

3=증상이 자주 있으나 불편하지 않음, 4= 증상이 자주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낌)

A-1 : 보령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오천면 

A-2 : 보령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주교면·주포면 

B-1 : 서천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주산면 

B-2 : 서천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서면 

가동중단 기간 동안 신체 증상의 개선을 경험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신체증상

에서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평소 기침 증상이 없다는 응

답은 53.8 %로 나타났는데, 가동중단 기간 동안에는 59.8 %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에 

비해 증상이 6 % 정도 개선된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가래의 경우는 평소 대비 6.2%, 

가슴 답답함은 평소 대비 3.8%, 호흡곤란은 평소 대비 4.0%, 눈따가움은 평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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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코 따가움은 평소 대비 4.2%, 목 따가움은 평소 대비 6.7%, 두통은 평소 대비 

4.3%, 피부 가려움은 평소 대비 5.3%, 재채기는 평소 대비 6.9%로 증상이 개선된 차이

를 보였다. 

주요 신체증상 개선에 대해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에 제시하였다. 

(단위 : %, Base : 전체, n=727)

<그림 13>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증상 비교(기침)

(단위 : %, Base : 전체, n=727)

<그림 14>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증상 비교(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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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Base : 전체, n=727)

<그림 15>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증상 비교(피부가려움)

<표 3>은 평소 의사로부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질환은 모든 영향권역에서 각각 14.5%, 15.0%, 

30.4%,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난 기관지염이었다. 특히 서천화력 굴뚝의 영향권역

(B-1) 주민들의 경우는 기관지염이 30.4%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5).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345

<표 3> 석탄화력발전 영향권역별 평소 의사로부터 진단 받은 질환
mean±S.D.

* .p<0.05 ** .p<0.001

A-1 : 보령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오천면 

A-2 : 보령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주교면·주포면 

B-1 : 서천화력1호기·2호기 굴뚝 영향(10km)_주산면 

B-2 : 서천화력1호기·2호기 저탄장 영향(5km)_서면 

가동중단 기간 동안 질환의 호전을 경험한 수준을 분석한 결과, 영향권역의 주민들에

게서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기관지염의 호전을 경험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보령화력 굴뚝의 영향권역(A-1) 주민들의 경우는 기관지염의 호전 경험이 

80.0%에 이르러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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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Base : 전체, n=727)

<그림 16> 평소 대비 가동중단에 따른 질환의 호전 여부

4.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량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화력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의 대기질 규제로 인해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전해오면서, 산업용지는 

현재 65,556천 ㎡로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

에서 환경오염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환경과 건강피해문제를 제기

해 왔다. 

충남은 건강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2013년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가 이슈화 된 것을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

한 중장기 대책도 수립·시행하였고, 그 동안 서북부지역에 몰려있던 대기 측정망을 충

남도내 전역으로 확대·설치하였다.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미

세먼지 배출원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배출시설의 배출량 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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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제도 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 역제안 등 미세먼지 저

감정책과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

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면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을 목표로 1)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 30% 감축, 2) 석탄발전·산업부문 규제 강화와 

친환경차 비중 확대, 3) 한중 동북아 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의제화 및 다자 협약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환경부는 이러한 기조 아래 2017년 9월26일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

다. 단기대책(17년 9월~18년 상반기)과 중장기대책(18년 하반기~22년)으로 구분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발전·산업·수송·생활)분야와 국제협력(한·중, 동아시아 미세먼

지 협력)분야, 민감계층보호(민감 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 정책기반(과학적 

관리 기반)분야에서 20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국내 미세먼지 배

출량 감축을 위해 발전부문에서 추진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봄철(3월~6월) 일시 가

동 중단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재생에너지 비중확대 등을 포함한 ‘탈(탈) 석탄’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사전에 진행되는 성격의 주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 가동 중단 정책은 그 전과 후를 비교

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주민건강실태를 파악하여 석탄화력발전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석탄화력발전의 일시 가동중단에 따른 건강실태조사의 

사전 연구(pilot survey)로서, 보령화력1호기·2호기와 서천화력1호기·2호기의 영향

권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증상의 개선과 질환

의 호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설문조사에 근거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8년도부터는 전국의 노후 석탄화력발전(5기)의 가동중단 기

간을 전후하여 건강실태 변화와 관련된 보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



348   제3회 환황해포럼  

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을 통한 연속적인 생체지표 측정, 건강보

험자료의 수진율 변화에 대한 통계 등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된다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나아

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자료들은 나아가 미세먼지와 이에 따른 건강영향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중국에게도 좋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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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징진지(京津冀) 지역 미세먼지 관리정책 조치

왕리
조교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구 및 지구경제연구소

1. 징진지 지역 자원환경 특징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의 약칭]의 자연적인 특징은 

서북 산지, 동남 평원, 동부 해역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징진지 지역은 동경 

113°04′에서 119°53′, 북위 36°01′에서 42°37′ 사이에 걸쳐 있다. 화베이(華北)평

원에 위치해 있는 징진지 지역은 북쪽으로 네이멍구(內蒙古)고원, 서쪽으로 황투(黃土)

고원, 동쪽으로 보하이(渤海)에 인접해 있다. 또한 서쪽에 타이항산(太行山) 산지, 북쪽

에 옌산(燕山) 산지가 있고, 옌산 이북은 장베이(張北)고원, 그 나머지는 하이허(海河)

평원으로, 총면적은 21.6만㎢이다. 인접한 성(省)은 북쪽으로 랴오닝(遼寧), 네이멍구

자치구, 서쪽으로 산시(山西), 남쪽으로 허난(河南), 산둥(山東), 동쪽으로 보하이와 인

접해 있다. 징진지 지역은 중위도 지대에 위치해 있어 기후는 뚜렷한 온대, 반습윤 계절

풍 기후를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의 자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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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징진지의 지리적 위치

옌산, 타이항산, 네이멍구고원의 영향으로 징진지 지역의 지형은 전반적으로 서북쪽

은 높고 동남쪽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산지, 고원, 구릉, 평원, 분지, 호수, 해양 

등 다양한 지리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평원 면적은 74,946㎢로, 전체의 34.7%를 차지

하고 전국 평균 수준인 11.98%를 훨씬 상회한다. 이 중 베이징의 평원 면적 비중은 

38.6%, 톈진은 95.5%, 허베이는 30.5%로 모두 30%를 웃돈다. 양호한 지질 조건은 

정착에 유리하다. 산지는 80,577㎢로 전체의 37.3%를 차지한다. 산지는 주로 허베이

에 집중돼 있으며 허베이의 산지 면적은 70,197㎢로, 87.1%가 집중돼 있다. 징진지 지

역 내 고원은 모두 허베이에 집중돼 있고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이다. 

구릉, 호수 면적은 각각 4.3%, 1.9%로 낮은 편이다. 해안선은 허베이와 톈진에 분포돼 

있는데, 640km이며 허베이와 톈진의 해안선 길이 비율은 3:1(표1)이다.



대기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351

표1) 징진지의 자연 지리적 요소 특징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징진지

항목 면적 （㎢） 비중（%） 면적 （㎢） 비중（%） 면적 （㎢） 비중（%） 면적 （㎢） 비중（%）

총면적 16410 100.0 11917 100.0 187693 100.0 216020 100.0

산지 10072 61.4 308 2.6 70197 37.4 80577 37.3

고원 0 0.0 0 0.0 24344 13.0 24344 11.3

구릉 0 0.0 229 1.9 9066 4.8 9294 4.3

평원 6338 38.6 11381 95.5 57228 30.5 74946 34.7

분지 0 0.0 0 0.0 22711 12.1 22711 10.5

호수 0 0.0 0 0.0 4148 2.2 4148 1.9

해안선 
길이(km)

0 153 487 640

(데이터 출처: 관련 자료 종합 정리)

징진지 지역의 자연 지리적 요소는 크게 산간지역, 평원, 해역 3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산간지역에는 고원, 산지, 분지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도 상기 

3대 지역으로 징진지 지역을 구분해 자원 개발 이용과 환경 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분

석하였다. 징진지 지역의 주요 지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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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징진지 지역 주요 지형 구획도

2.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상황

징진지 지역의 대기는 오랜 기간 매연, 황사 오염의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노력으로 기존의 대기오염의 악화가 다소 억제되었지만 도시건설이 가속화되고 

물질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를 이루는 새로운 오염원이 징진지 

대기오염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매연, 황사,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오염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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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역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연기(분진)

총량

만t 만t 만t

베이징 9.79 18.83 6.58

톈진 23.09 35.89 7.59

허베이 141.21 180.11 132.25

징진지 174.09 234.84 146.42

전국 2217.91 2404.27 1278.83

복합적인 대기오염이 새롭게 야기됐다. 이 중 PM2.5가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PM2.5

는 대기 중 입자의 크기가 2.5μm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인체 건강, 공기질, 가시거리

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PM2.5는 공기에 바로 배출되는 1차 입자와 오염물의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2차 입자로 구성된다. 이 중 1차 입자는 먼지 입자 및 식물과 

광물 연소로 생성되는 카본블랙 입자를 포함하는데, 주로 자동차, 석탄, 바이오 연소에

서 기인한다. 2차 입자는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을 포함하며, 대기 중의 1차 오염물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이 균일 혹은 비균일한 산화로 산성 에어로졸을 형성하는데, 이

는 대기 중의 유일한 알칼리성 기체 NH3와 반응해 생성되며,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용제 도료 등 휘발, 공업물질 등에서 발생한다.

2012년부터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징진지 지역 PM2.5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보여준다. 표

에서 보듯이 징진지 지역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174.09만t,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34.84만t, 연기(분진) 배출량은 146.42만t으로 전국의 각각 7.85%, 9.77%, 11.45%

를 차지했다. 또한 오염 배출량도 상당히 막대하다. 지역 평균 오염 배출량으로 볼 때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8.06t/㎢로, 전국의 약 3.5배에 이르며, 이 중 톈진의 배출량은 

19.38t/㎢로 전국 평균 수준의 8배를 상회한다. 질소산화물의 징진지 지역 배출량은 

10.87t/㎢로, 전국의 약 4.5배이고 이 중 톈진은 30.12t/㎢로, 전국의 12배에 달한다. 

징진지 지역의 연기(분진) 배출량은 6.78t/㎢로, 전국의 5배에 이른다. 대량의 오염 배

출량과 높은 평균 밀도는 이 지역의 복합형 오염의 심화와 지역 대기 관리에 어려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2) 징진지 지역 폐기가스 중 주요 오염물 배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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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역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연기(분진)

지역평균

t/㎢ t/㎢ t/㎢

베이징 5.96 11.48 4.01

톈진 19.38 30.12 6.37

허베이 7.52 9.60 7.05

징진지 8.06 10.87 6.78

전국 2.31 2.50 1.33

(자료출처: ‘중국통계연감2012’)

최근 몇 년간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은 다소 호전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 중국환경보호부 ‘전국 도시 공기질 일간보고서’ 수치에 따르면, 2016년 겨울철 

베이징 일평균 공기질 지수(AQI)는 145, 이 중 심각오염과 중증오염 일수 비중이 각각 

10.23%과 18.18%에 이르렀다. 2017년 봄철 일평균 AQI는 99로, 이 중 우수, 양호한 

일수 비중이 각각 25.56%와 40.00%였고 심각 및 중증 오염 일수는 1.11%와 5.56%로 

하락했다. 최근 여름철 일평균 AQI는 12835)로, 공기질의 중증, 경도(輕度), 양호 비중

은 각각 28.57%, 28.57%, 38.57%로 나타났다(표3).

표3) 2016년 겨울 이후 베이징 공기질 통계

공기질 겨울 봄 여름

AQI 145 99 128

오염유형비중(%)

우수 9.09 25.56 0.00

양호 37.50 40.00 38.57

경도오염 18.18 18.89 28.57

중도(中度)오염 6.82 8.89 28.57

중증오염 18.18 5.56 2.86

심각오염 10.23 1.11 1.43

35) 각각 입동, 입춘 입하를 경계로 한다. 겨울 기간은 2016년 11월 7일에서 2017년 2월 3일, 봄 기간은 2017년 

2월 3일에서 5월 4일, 여름의 시작은 2017년 5월 5일이며, 본문의 여름 통계는 2017년 7월 14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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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진지 지역 환경관리의 어려움과 문제

첫째, 반폐쇄적인 지형적 특징으로 생태환경 악화가 심화됐다. 지형적으로 볼 때 서

북이 높고 동남이 낮으며 북부와 서부의 옌산과 타이항산이 평지 대부분의 절반을 둘러

싸고 있다. 북부 네이멍구고원, 서부 황투고원이 황사 발원지인데, 주로 편북풍과 편서

풍이 불어 황사의 습격을 자주 받는다. 최근 몇 년간 산베이(三北, 시베이/화베이/둥베

이) 방호림(防護林) 등 일련의 환경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황사의 영향이 눈에 

띄게 약화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 문제도 현재 두드러진다. 연구에 따르면, 베이징 미세

먼지의 출처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량의 휘발성 유기물, 질소산화물 및 주

변 공업지대에서 배출하는 대량의 이산화유황이 화학반응을 통해 생선된 입자이다. 징

진지 이남 지역의 오염이 비교적 심각한데, 편남풍을 타고 들어온 오염물이 산에 막혀 

확산되지 못해 남아 있다가 원래 이 지역의 오염물과 2차 반응을 해서 대기오염이 가중

된다.

둘째, 징진지 경제/사회 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고 있다.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 발전은 각각 탈공업화, 공업화 후기 단계로 진입했지만 징진지 지역의 

86.89%를 차지하는 허베이성은 공업화 중기 단계에 있어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특징이 단시일 내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허베이성 제3차 전국 경제 조사 주요 데이

터 공보’ 자료에 따르면, 허베이성 제조업 수는 9.36만 개로 전체 기업의 21.46%를 차

지했고, 제조업 종사자 수는 493,98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6.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 중 흑색금속 제련과 압연 가공업, 비금속 광물 제조업, 금속 제조업 종사자 

수가 상위1~3위를 차지했다. 제조업이 허베이성 경제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는 데 막대

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밖에 ‘허베이성 2014년 국민 경제/사회 발전 통계 공보’에 

따르면, 규모 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1조 1,758억 3,000만 위안이며 이 중 장비제조업,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건자재공업, 의약공업, 섬유의류업이 주도 산업이고, 대부분 

산업의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문제가 두드러졌다. 허베이의 고오염 특징과 산업구조

적 특징이 서로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징진지 지역은 오염

방지, 환경기준 연계, 환경기술 교류 등 분야의 협력이 미흡해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

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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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조적 불균형이 생태환경 벨트에 부담이 되고 있다. 징진지 지역의 구조적 문

제는 주로 인구, 산업에서 나타나며 주로 특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적절히 해결되지 못

하는 실정이다. 세 지역의 산업구조는 양호한 경사도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현재 균형

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인구 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매우 심각하

다. 징진지 지역 도시 체계 중 상부는 베이징, 톈진이라는 초대형도시와 특대도시이고, 

하위부분은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형도시와 소도시인데, 중간층의 대도시 수가 너

무 적어 도시 체계에서 뚜렷한 단절이 보인다. 징진지 지역에는 탕산시(唐山市), 스자

좡시(石家莊市), 한단시(邯鄲市), 징저우시(定州市), 바오딩시(保定市), 잉녠현(永年

縣) 등 6개 도시인구가 100만 이상이며 특히 탕산시 인구는 300만 명 이상이다. 중간층 

도시 수가 너무 적어서 상부의 영향력을 하부로 전달하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징진

지 지역 도시 체계 불균형은 초대형도시, 특대도시와 지역 전체 협력 시스템 부재와 연

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적/물적/자금/정보 흐름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지 못하다. 인

구 과밀로 베이징/톈진의 수자원, 토지자원, 자연의 지탱능력이 이미 병목에 이르렀고 

도시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부담을 견디지 못함으로 인해 생태환경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징진지 지역 미세먼지 생성 원인 분석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는 경제/사회 발전 단계, 자원상태, 자연지리구조, 기상조건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사회 발전 측면에서 베이징과 톈진이 각각 탈공업화와 공업화 후기 단계에 놓여 

있지만 허베이성은 여전히 공업화 중기 단계에 놓여 있는 등 편중된 산업구조가 주된 

특징이다. 환경 쿠츠네츠 곡선에 따르면, 공업화 중기 단계에 자원 소모가 더 많고 환경

오염이 더 심하다.

자원 보유 측면에서 허베이의 철광석 저장량은 27.3억t으로 전국의 13.15%를 차지한

다. 또 중국의 주요 에너지 중 석탄의 연간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약 48% 를 차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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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채굴 생산량에 대해 감축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6년 

중국 에너지 소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2.0%에 달했다. 풍부한 원재료

에 힘입은 허베이의 철강공업 발전은 규모 확장에 유리하지만 석탄의 광범위한 사용으

로 오염물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자연 지리적 구도 측면에서 징진지의 북부는 옌산 산지와 장베이고원, 서부는 타이항

산 산지, 나머지는 하이허평원이 자리 잡은 서북은 높고 동남은 낮은 ‘삼태기 형상’을 

나타낸다. 오염물이 산 앞의 베이징에 도달 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상 조건 측면에서 이 지역에 편남풍이 불면 편남풍이 허베이에서 배출한 대량의 오

염물을 북쪽으로 보내는데, 옌산과 타이항산이 막고 있어 베이징에 정체되고 2차 반응

으로 오염은 한층 가중된다(그림 3).

이 밖에도 민간용 석탄, 자동차 배기가스, 먼지, 조리에 의한 유연(油煙) 등도 미세먼

지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베이징시 환경보호모니터링센터와 환경보호국 연구단이 베이징시에 대해 시행한 수

차례 대기 오염 연구에 따르면, 남방(허베이, 허난, 산시 서부 등지 포함)지역에서 유입

된 오염물이 베이징 PM2.5에 미치는 기여율은 42.36%~69.12%로, 비교적 큰 편으로 

조사됐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시간대에 외부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미세먼지 기여율 

평균치는 63.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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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징진지 지리적 구조로 인한 편남풍에 실린 오염물 정체 및 심화 반응

5. 징진지 지역 미세먼지 관리정책 조치

최근 몇 년간 징진지 지역은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와 지방

에서는 10여 건의 정책 문건을 발표했고 모니터링, 경보, 긴급조치, 조사 독촉, 기준 

제정, 바람 통로 건설, 병행 협력 및 석탄, 산업, 차량을 핵심으로 하는 종합 관리 등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했다(표4). 2016년 중국 환경보호부와 징진지 정부가 함께 발표한 

《징진지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치（2016-2017）》, 2017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

기오염 방지 강화 조사 독촉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조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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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정책
문건

국가 
및 

지역

거시지도
《징진지 협동 발전 규획 강요(綱要)》, 《‘13.5’시기 징진지 국민 경제/사회 
발전 규획》, 《대기오염 방지 행동 계획》

미세먼지 
관리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시행 세칙》 및 연도 주요 
사업, 《징진지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치(2016~2017)》, 《징진지 협동 발
전 생태환경 보호 규획》, 《징진지 및 주변지역 자동차 오염 배출 통제 협
동사업 시행방안》, 《징진지 및 주변지역 주요 업종 대기오염 기간 한정 관
리 방안》,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년 대기오염 방지 업무 방안》, 
《2017-2018년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사 독촉 방안》

지방

독자조치

3지역 《대기오염 방지 조례》, 《베이징시 2013-2017년 공기 청정 행동 
계획》 및 연도별 계획, 《톈진시 공기 청정 행동 방안》 및 연도별 계획, 
《허베이성 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획 시행방안》 및 연도별 계획, 《허베이성 
대기오염 방지 심화 3년(2015-2017) 행동방안》, 허베이성 내 각 시 대
기오염 방지 극복 행동방안/계획/종합관리방안/집중행동, 《베이징시 대기
오염 방지 주요 과학연구 업무방안(2014-2017)년》

다자조치
《징진지 지역 환경보호 우선 극복 협력 기본협의》, 《베이징시인민정부 톈
진시인민정부 환경보호 강화 협력 기본협의》, 《톈진시인민정부 허베이성
인민정부 생태환경 건설 강화 협력 기본협의》

정책 
조치

관리

석탄
석탄소비 총량 통제, 석탄 대체, 석탄 청정이용, 석탄금지구역 설치, 석탄 
보일러 퇴출

산업
에너지생산 억제, 기업 이전 조정, 오염 고배출 기업 폐쇄 및 신축 금지, 
주요산업 오염 관리, ‘오염기업’ 정리/정비, 설비 오염배출 기준 강화, 기
업 무단 배출 시정, 기업 탈황/탈질, 기업 휘발성 유기물 처리

차량 구매제한, 운행제한, 고배출 차량 퇴출, 자동차 배출 기준 강화

기타
공사장 먼지 날림 관리, 오염물 배출 비용 인상, 짚 연소 금지 관리, 선박 
대기오염 관리, 중앙난방 보급률 제고, 도시와 주변 녹지화 및 방풍/방호
림 건설 등

모니터링 공기질 모니터링 장소 증가, 주요 오염지역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 설치

경보
징진지 및 주변 7개 성/시 중증오염 예보 논의 플랫폼 구축, 중국기상국
의 징진지 환경기상예보/경보센터 설립, 징진지 지역 대기오염 방지 전문
가 위원회 설치

긴급조치
중증오염기업 생산 제한/중단, 건축 공사장 토목공사 작업 중단, 자동차 
운행 제한, 초/중/고교 휴교 등

표4) 징진지 지역 미세먼지 관리 정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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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사 독촉
징진지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 방지 강화 조사 독촉, 정기적 논의, 베이징
-톈진 자동차 기준 초과 배출 공동 집행 시범업무, 자정 불시 조사

기준 제정
보일러 오염물, 음식 조리, 먼지 날림 및 휘발성 유기물 소비, 휘발성 유
기 오염물 배출 기준 잠정 일치, 중증오염 경보 기준 통일

바람통로 건설 베이징에 통풍 통로 건설해 환기 원활화

병행 협력
대기오염 관리와 기술 원조 위해 베이징 매년 랑팡(廊坊), 바오딩에 4.6억 
위안 지원，톈진 매년 창저우(滄州), 탕산에 4억 위안 지원

상기 표에서 보듯이 모든 정책 조치에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노력이 담겨 있다. 베이

징 자동차 관리를 일례로, 최근 몇 년간 베이징시가 자동차의 저배출과 연료 감축을 위

해 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2013년 베이징은 전국 최초로 가솔린 차량 제5단계 배출 

기준을 시행하였고 보조금 퇴출을 통해 노후 자동차 36.6만 대를 퇴출시켰다. 2014년 

베이징 자동차 총량 통제를 통해 연간 증가량이 24만 대에서 15만 대로 감소했고 보조

금 기준 인상으로 노후 자동차 47.6만 대를 퇴출시켰다. 2015년에는 디젤 차량 제5단

계 배출 기준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택시 강제 폐기 신고 기준을 8년에서 6년으로 

바꾸고 노후 자동차 38.9만 대를 퇴출시켜 120만 대 퇴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했다. 

황색표지차량(黃標車, 자동차 배기기준 미달 차량)을 전면 퇴출시켰고 신에너지 자동차 

규모가 3.5만 대에 달했으며 디젤 버스 8,800여 대의 개조/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2016년에는 노후 자동차 44만 대를 퇴출(전출 포함)시켰고 택시 4.6만 대의 삼원 촉매

장치를 교체했다. 8대 업종 신규 중형 디젤차량 5,500여 대에 집진장치를 장착했다. 

중심도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52%에 이르렀다. 제6단계 차량용 디젤 기준을 발표했

고, 디젤 경차 5환로 이내(5환로 불포함) 도로 업무일 운행 제한 정책인 국Ⅰ, 국Ⅱ를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6년 말 기준으로 베이징시 자동차 보유량은 570만 대였고 자

동차 오염 관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정적으로 감소해 2016년 48μg/㎥를 기

록함으로써 처음으로 50μg/㎥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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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진지 지역은 황사로 고통을 받았지만 산베이 방호림 등 일련의 생태환경 보호 프로

젝트의 실시에 힘입어 황사의 영향이 확연히 약화됐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강력한 미

세먼지 대책 조치로 징진지 지역의 미세먼지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다. 지금껏 그랬듯이 

징진지 지역은 대기오염과의 사투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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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시아대기오염연구센터 대기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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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 exhaust regulation and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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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생활예술이 호혜적 연대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
-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문화바람을 중심으로 -

임승관
생활문화공동체 문화바람 대표

1. 머리말

근래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점차 심화하는 소득 양극화와 장기적인 경기 불황 여파

로 안전한 생활과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해 불안과 위협36)을 느끼고 있다. 시장경제와 

국가주의 논리로 무장하고 성장을 최고의 선으로 추구해온 근대 산업문명의 단면이기도 

하다. 그 속에서 분절된 많은 개인은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며 복지, 주거, 교육, 정보 

담론 등 다양한 담론에서 소외당하는 ‘사회적 배제’라는 고독감과 고립감을 겪는다. 사

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이 현대인이 느끼는 심각한 사회문제다.37) 

지금 정부는 시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어 문화활성화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약 10여년 전부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체 

36)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획연구 '시대정신을 묻는다'에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

대정신,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를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으로 제시했다. 안전한 '놀이터'란 사회가 개

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바람직한 환경으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마음 놓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말한다. 그 안에서 개인들이 생존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선 안에서 공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회의 상이라는 것이 희망제작

소의 분석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zeitgeist-korea/story_b_10519818.html. 
37) ‘한국사회의 빈곤 상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강신욱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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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고 있다.38) 문화예술분야도 2011년 지역문화진흥법

을 제정하면서 생활문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원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공사례는 찾기 힘들다. 지원 사업 기간 후에는 공동체가 더 

이상 성장을 멈추거나, 언론을 통해 모범사례로 알려진 유명한 벽화 마을들은 지금 그 

곳 주민에 의해 그림이 지워지면서 깊은 갈등 만 남았다. 이는 공동체의 자발성을 통제

해야 하는 지원사업의 모순적 한계 때문이다. 물론, 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지원 조건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지원 목적과 평가 방법, 제시된 정산 

규범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방법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 대상들 간에 일어나는 경쟁심을 적극적인 주민 참여 동기로 삼

으려는 것이다. 39)

공동체의 성장은 그 조직을 구성하는 자유로운 개성들이 기진 역량과 그 조화에서 이

루어진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서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미를 

찾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공동체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의 성과 

지점은 그 구성원 개인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민주적인 합의, 자율적인 협동 과정

에 있다. 가시적이고 양적인 결과는 오히려 그 과정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가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나 성공조건을 제시한다. 주로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의식, 이를 바탕으로 하는 소속감과 연대감, 상호의존관계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방법 제시보다는 구성원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이나 의식 변화를 전제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글은 인천 ‘문화바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예술이 갖는 공동체 활성화 요인

을 제시하려 한다.

공동체 활성화 주요 요인을 수평적 소통과 자율적 협동, 지속할 수 있는 자립과 일상

38) 한국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6개 정부 부처 14개 사업이다. 

예산 규모는 2014년 1조 1700억원, 2015년 1조 1800억원 등이다. 
39) 박주형. 2013.『도구화되는 ‘공동체’』 .공간과 사회 제2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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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의미 수준을 높이는 창작,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여 환경을 만드는 전업 

활동가로 나누어 생활예술이 이 요인들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소개할 것이다.

2. 생활예술 공동체 ‘문화바람’ 소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는(이하 센터) 1996년부터 문화를 매개로 지역 주민과 아름다

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그 후 2005년 재창립을 맞아 낙후된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을 예술가나 정부 정책이 아닌 시민문화운동에서 그 해결에 실

마리를 찾기로 결정했다. 일반 시민이 적극적인 문화수용자로, 생활권내 일상영역에서 

창작과 향유, 유통의 건강한 주체가 되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토양을 만드는 시민문

화공동체 ‘문화바람’이다.       

오랫동안 인천은 인근 타 도시보다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이 오지 않았다. 인천 시민

은 공연을 잘 보지 않아 기획사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즉 인천에 열악한 문화환경

은 그 책임이 시민에게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다. 

센터가 인천시민들에게 문화수용자 운동을 설명하고 CMS 회원을 모으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400여 명의 회원이 모였다. 이는 센터가 96년부터 8년 동안 연평균 회원이 

50명 내외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 곡선이다. 

우리가 회원이 되어 돈을 모아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고 무료로 관람하자는 문화수용

자 운동의 결과다. 그리고 2006년 첫 번째 공연 ‘백창우와 굴렁쇠 아이들 콘서트’ 는 

2회 공연을 모두 매진하는 1600명이 관람을 했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공연을 안 본 것

이 아니라 보고 싶은 공연을 못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인천 시민에 그간

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고, 또한 변화에 대한 요구와 참여 의지가 있는 것도 조심

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늘어난 문화바람 회원은 연 5회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는 회원으로 시작되었

지만 이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 1회 자신이 원하는 장르를 직접 배우고 연습하는 동아

리 회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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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적 소통 (사회적 개인)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활예술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는 첫 번째 동기는 기능 습득과 

숙련을 바라는 자기만족이다. 오직 자신을 향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결심과 선택이

다. 기타를 잘 치고 싶고, 신나는 밴드공연을 하고 싶은 바람에서 맘에 드는 동아리에 

가입한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몇 주가 지나면 만족 원인이 ‘나’에서 ‘우리’로 확장된다. 구

성원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더 큰 만족이다. 경쟁과 이해 관계없이 같은 취미

를 공감하고, 서로 익숙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느끼는 안정감이다. 서로를 위해 간식을 

사 오고, 일주일 만에 바뀐 상대방의 머리 스타일을 칭찬하며, 생일을 기억하고 준비하

면서 결속을 확인하고 친밀감을 높인다.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한 미래와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를 견디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다. 다양한 타자와의 친근한 

만남은 나와 다른 경험과 생각의 공유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입장을 드러내고 토

론이 이루어진다. 

생활예술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타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판단 기준

이 바뀐다. 그동안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는 관념적인 위계질서인 소득과 교육수준, 직

업, 나이 성별 등의 차이가 서열로 작동했으나 이제는 전인격적 관계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이다. 심보선은 이런 결사체를 ‘작업장 공동체’로 설명한다. ‘생활예술 동아리 구성

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인간적 호흡의 교환, 협력적 작업, 자신의 삶을 자율

적으로 꾸려 나가는 데서 오는 행복감에 초점을 맞춘다’40)는 것이다. 

또한, 생활예술활동에서는 경쟁이 필요 요소가 아니다. 스포츠활동과 같이 결국, 이

기고 지는 것을 경쟁하지 (과정이 공정하고 모두 인정하더라도) 않아도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즐겁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예술 활동의 속성으로 구성원들은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남에게 쉽게 드러내고 다른 의견에 공감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 과정

에서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참고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한다. 나의 존재가 누군가의 참조

40) 심보선.『그을린 예술』.민음사. 2013.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401

가 된다는 감정은 사회적 존재감이다. 그동안 고립감과 배제감을 느끼던 개인이 사회적 

개인, 즉 공적인 존재로 바뀌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위계와 권위로부터 자

유로운 소통은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경험을 공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소통과 표현능력

을 향상하는 훈련의 장이 된다.41) 이렇게 동아리 구성원들 안에서 사회적 위계질서와 

차별을 극복하고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랑시에르가 말한 민주주의가 사회적 

약자인 몫이 없는 자들에 몫의 실현이라고 할 때42) 소통능력은 이를 이루는 중요한 힘

이 된다. 

이러한 수평적 소통 관계 형성은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 시스템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의사결정에 실천적인 행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그 결정에 영향

을 받을 사람이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였는가? ’그 결정에 따른 유, 불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참여자들이 어떠한 강제와 강압에 의하지 않고 ‘예’ ‘아니오’를 

표명하는 실천적인 소통을 하였는가? 를 측정 지표로 제시했다. 무임승차나 배제는 자

율적 협동의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이다.  

2) 자율적 협동 (호혜적 연대 공동체)

현대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을 피하고자 자신이 받아들여지는 혹

은 그러기 바라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려고한다. 소속된 집단으로부터의 인정은 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을 깨뜨리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 또한, 동료 구성원들과 

공통된 이해관계, 목표,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제한된 존재를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 의지로 선택한 소속은 다른 구성원이 인정하는 조건, 즉 사회적 규율 준

수를 지켜야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이는 공유하는 유 무형의 가치를 지속하

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과의 합의에 동의하는 공유화 과정이다. 이렇게 개인은 집단을 

41) 엄기호. 『단속사회』.창비. 2014.
42)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인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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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환대받으며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우리’라는 새로운 문화에서 재규정 된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적 위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은 주로 소속 공동체 내에

서만 유효하지만 새로운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경험, 즉 민주적 소통과 표현 감수성으로 

높아진 자존감은 다른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성원과 낮선 사람인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은 공동체 속성이다. 공동체의 연속성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소속감으로 외부와 구분을 유지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

다. 문제는 소속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다. 그동안 국가주의와 시장경쟁을 동력으로 하

는 산업사회에서는 이러한 공동체를 집단주의로 이용하기도 했다. 

집단 정체성에 경도된 배타적 집단주의는 다른 집단에 대한 증오나 갈등을 유발하는 

조건이 된다. 사회를 양극단으로 대립시키고 서로를 증오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힘을 

결집한 경우이다. 이 경우 개인은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집단을 대변하는 존재로 전

락한다. 요사이 한국에서 일어난 참담한 국가적 대형 사고들을 대하는 치열한 입장 대

립이 그랬다. 사건을 유발한 사회 구조와 부정의에 분노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집단 정

체성을 내세워 타 집단을 적대관계로 규정하며 비이성적인 증오와 멸시, 폭력을 자행했

기 때문이다. 이때 소속된 개인의 행동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타적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사익 추구가 주된 목적인 연줄 네트워크나 이익 담합공동체와 

같은 유사공동체다. 

문제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가이다. 찰스 타일

러 Charles Taylor는 전체 내의 소수자 집단에 요구하는 정체성을 ‘동일성’으로 정의하

는 데 내재하는 위험성을 제기한다. 현대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와 종교, 문화

적 근본주의는 자신의 견해를 우세하게 하고 세력을 키워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폭

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자율과 근본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정치와 종교, 문화적 근본

주의는 세속적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의 자율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자발성과 의지로 자율적 협동이 일어나는 조건은 구성

원의 일체성을 위해 관리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여 구성원과 권력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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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함께 책임지는 제도문화에서 기대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성은 내적 동기에서 나온다. 공동체의 현안을 내 문제로 바라

보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은 주인의식이다. 그리고 그 주인의식은 구성원의 도덕적 양심

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시스템의 문제다.

브라질의 작은 도시 뽀루뚜알레그리는 ‘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 주민의 주인의식을 

일깨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유는 정책 시스템 때문이다. ‘참여 

예산제’는 작고 가난한 마을 주민들까지 모든 시민은 시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다. 이러한 협치는 그동안 행정역량으로 불가능했던 현안들

을 해결했으며, 주민의 창조적인 정책 제안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 

‘참여 예산제’의 핵심은 공동체의 사업과 예산 분배, 집행 그리고 관련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로부터 배제되었던 몫이 없는 

시민들이 몫을 행사한 결과다. 심리학에는 ‘통제의 환상’이라는 이론이 있다. 내가 통제

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이 상황에 개입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만족감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결국, 공동체 구성원의 주

인의식은 참여나 개입,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것으로도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3) 자주적 자립 ( 지속할 수 있는 물적 토대)

생활예술 공동체에서 자립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본주의적 통념이나 시장 경제적인 

평가나 압박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것이다. 시장의 원리와 자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

나 의미에 동의하여 연대하는 협동조합 목적과 같다. 또한, 어느 정도 자립을 통해 정부 

지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을 줄여 효과적인 공익사업을 위한 수평적인 민관협업을 이

루는 조건이 된다.

그렇다고 생활예술 공동체에서의 자립이 간신히 생존하는 상태인 자급(subsistence)은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에 대한 충족이다. 신자유주의적인 무한 이윤 추구와 

소유가 아니라 충분함(sufficiency)의 실천 윤리를43) 실현하는 ‘공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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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은 거점 공간 마련과 유지

다. 소통과 관계로 신뢰가 높은 공동체도 깨지고 흩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감당할 수 없

는 공간 유지비용이 원인이다. 요즘 사회쟁점이 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도 이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커뮤니티 공간 지원 방식은 행정의 관리 감독을 받는 위탁 형식이나 

한시적인 조건부 임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정치적 외부 압력과 조정, 자유로운 

활동의 제약 등으로 구성원 스스로의 자발성과 창조성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공간 이

용자, 즉 구성원들은 공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 시도나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며 지속할 

수 없었다. 공모를 통한 공간 지원 경우도, 과업에 따른 공간 운영 기간이 한정되어 지

속적 성장과 경험 축적이 힘들다. 

공간의 자생성을 위한 마중물 지원제도

필자는 자생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지원 방식의 대안으로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

원정책’44)을 제안한다. 마중물 지원제도 방식은 우선 지원 대상을 지역에서 정기적인 

수입 구조나 자생력을 갖춘 커뮤니티가 지원 대상이다. 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은 자생

력이 있는 커뮤니티가 공간을 매매 혹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최초 정부 지원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공간 담보와 역량에 맞는 

상환 계획을 바탕으로 장기 저금리 대출을 받는다. 이 대출금은 정부에 상환하고 커뮤

니티는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43) 데이비드 볼리어.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2015. p62.  
44) 임승관. 2017.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다섯 요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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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형 마중물 지원 방식 예시>
공간의 구매 가격이 20억이고, 지역에서 정기적 수입이 
보장되고 자생력 커뮤니티가 이 공간을 사용하길 원하는 
상황

① 우선 20억을 정부 기금으로 커뮤니티에게 지원한다.
② 그 돈으로 계약(구매)을 한다.
③ 그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사회적 금융)에서 20억을 
대출받는다.
④ 대출받은 돈으로 정부 지원 기금을 상환한다.
⑤ 커뮤니티는 금융기관(사회적 금융)에 장기 저리(低利)
로 갚는다. 단 그 단체의 상환능력에 맞게 진행한다. 예
를 들어 10~15년에 이르는 장기 상환 설계를 한다.

이 프로그램에서 금융기관(사회적 금융)은 손실 위험은 
최소화된다. 만약 지원 받은 공동체가 상환을 중단할 경
우, 금융기관은 그때까지의 상환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
여 담보물인 건물 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명 ‘마중물 지원제도’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사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76년 설립된 그라민 은행은 설립 초기, 150달러 미만의 돈을 담보와 신원 보증 

없이, 하위 25%의 사람들에게만 대출해 줬다. 시중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

고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 갚도록 하는 장기 저리 신용대출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 

한 지점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상환율 등 신용이 떨어지면 다른 신규 대출자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두는 시스템으로 서로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유

지하도록 유도했다. 이 때문에 그라민 은행의 상환율은 설립 이후 연평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캐나다 퀘벡주 일반 영리 금융에서도 시행한다. 캐나다에는 사회

적 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에만 투자하는 투자기금이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에만 대출을 해주는 이 기금은 상당 부분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출자에서 시작

되지만, 노조 기금이나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도 투자자로 참가해 자금 규모를 키워나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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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을 투자해 15년 동안 상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른바 ‘참을성 있는 자본’(Patient 

Capital)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Fiducie’를 운영하는 ‘상티에’(Chantier)의 부대표 

‘마틴 프라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경제 부문에 장기 저리로 투자하는 것은 

금리는 낮지만, 일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일반 투자보다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출 금액이 공동 소유인 점과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내부 공동자산으로 쌓아두는 특

성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그만큼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일반 기

업체보다 안정적이라고 밝혔다.45)

4) 전업 활동가 (생활예술 철학을 지닌 촉매자)

‘문화바람’ 공동체에서 전업 활동가들은 공동체 구성원인 동시에 매개자 역할을 함께 

한다. 생활예술 전업 활동가는 사업에 있어서 목적과 결과보다는 과정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자나 헌신하는 봉사자가 아니다. 이 경우 

오히려 활동가는 관료화의 오류에 빠져 구성원을 대상화하기 쉽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매개자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는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전업 활동가의 예술적 감수성과 이해는 생활예술 공동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그

리고 행정 업무 능력, 구성원 내 관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급하지 않

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매개자나 활동가 역할 없이 생활예술 공동체가 공적 활동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공동체의 운영에는 ‘예술적 취향’과 ‘사회적 관계’, ‘조직 내부’과 ‘조직 바깥’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문화매개자로서 전문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46) 

전업 활동가는 생활예술이 가는 철학적 비전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45) 2012년 07월 13일 자, 협동조합에 길을 묻다⑩. 협동조합의 성공조건, CBS 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46) 강윤주. 심보선. 2013. [생활예술 공동체 내 문화매개자의 역할] 경제와 사회. 한을출판사. 겨울호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407

다양한 관계 경험과 현안 해결을 통해 얻은 지식(Know how)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그래서 전업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어 협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활동가들 내부 조직도 개성을 중시하고 협동을 중시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활동가는 공동체 구성원을 만나고 소통하며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활동가 조직

내의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자율성 보장은 활동가의 자존감을 높여 공동체 구성원

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다. 하지만 활동가 조직이 권위적인 소통체계로 양적 성

과나 결과에 책임과 부담을 느낀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저해하는 통제나 

관리의 사업방식에 원인이 된다.

전업 활동가는 시민을 잘 통치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율과 협동의 가

치를 실행할 수 있는 마당을 조성하고 가꾸는 역할을 해야한다. 즉 활동가는 공동체 구

성원을 계몽적으로 전달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참여’로 함께 이루

는 사람들이다. 전업 활동가는 구성원들을 자신과 공동체의 주인으로 만드는 자다.47)  

5)일상생활의 의미를 드러내는 창작 (생산과 소비의 주체)

생활예술에서 창작은 예술의 소비나 유통을 넘어서는 생산 활동이다. 공동체 구성원

들이 창작 내용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에게 절실한 것,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생각하

게 된다. 그러면 나와 우리를 차분히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 동네와 지역 사회 

혹은 우리 사회 전체를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48) 창작은 공동체 구성원의 평범한 노동

과 일상이 소재가 되어 그 의미의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창작에 

대한 타자의 공감과 지지는 긍정적인 되먹임이 되어 생산자의 자존감과 사회적 존재감

을 높이게 된다. 

존 듀이는 문화가 허공에서 만들어진, 혹은 자기 자신들이 이룬 인간 노력의 결과가 

47) 임승관. 2017.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다섯 요인]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48) 김태현. 2016. [안산의 지역공동체 연극] 성공회문화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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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인간과 환경과의 장기간 쌓이고 쌓인 상호작용의 소산이라고 했다. 이처럼 예술

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경험을 공유하는 소통의 매체인 

것이다. 그래서 예술은 일상의 평범한 생활 속에 의미를 갖고 만들어진다.  

이제 더는 생활예술의 의미와 그 역할이 순수 예술보다 숙련도가 낮거나, 전문에술인

이 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

라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는 생활예술은 ‘모두를 위한 예술’이다. 

19세기 유럽에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신조로 미적 자율성을 표방하는 예술가/

지식인들이 등장하기 전 고대 예술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고양된 것들이며 어

떤 공동체의 중요한 삶의 부분이었다. 지금 미술관과 박물관에 있는 아우라를 지닌 예

술작품 들은 그 당시 사회적 목적(의미)에 일치되어 생산되었다.49) 그래서 예술은 직접

적인 삶과 경험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의미도 유지할 수 없다. 

의미에서 모더니즘 이후 커뮤니티아트나 사회참여예술 등과 함께 나타나는 생활예술

은 근대 이후 문화 자본으로 작동하던 예술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예술 근원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동안 자본주의 패러다임은 산업 문명이다. 산업사회는 국가주의와 집단적 획일주

의, 시장 경제과 성장주의로 무한경쟁을 일으키며 자율적 개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며 성

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다. 지금 이 산업 문명은 인간을 포함한 생태와 환경에 지속

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며 구질서가 돼가고 있다. 또한 세계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단순계에서 복잡계 양상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요동이 창

발하는 환경은 자율적인 개성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혼돈상태에서 가능성이 커진다. 

관성과 부정의에 대한 자각이나 새로운 문화변동에 대한 욕구는 세계 여러 곳에서 작은 

요동을 만들고 있다. 그 요동은 처음 자기 촉매로 공명을 동해 동조화를 만들어 내면서 

49) 이재언 옮김. 『존 듀이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지방소멸의 시대,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  409

새 질서가 되어 구질서를 밀어내고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그 요동은 의미에 

따라 부정적인 되먹임을 받으면 공명에 실패하고 사라진다. 문화변동이 일어나는 과정

이다. 결국, 문화변동과 사회 패러다임 변화는 의미에 긍정적인 되먹임을 일으키는 일

상생활권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생활예술과 이를 매개한 공동체 활동은 협동에 의한 자주 관리가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여 역량을 발현하는 조건이다. 자율은 자신이 실행한 노동 결과에 대한 대가가 자신

의 기대와 무관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자주 관리 운영에서는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합의된 시스템의 공정성에 구성원들이 신뢰를 가져야 한다. 

이 원리에 따라 생활예술 활성화 정책은 중앙 계획과 통제를 줄이고 운영에 대한 의

사결정 영역도 구성원의 자주 관리에 확장 이양해야 한다.

랑시에르는 예술과 민주주의의 관계에서 민주주의는 demo(민중)+cracy(통치) 즉, 

지금의 의회 민주주의나 대의 민주주의 형식은 능력자들에 의한 위임, 대리 통치와 달

리 ‘자격 없는 자들의 통치’라고 했다. 자격 없는 자, 몫 없는 자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관계를 통한 감성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50)고 

한다. 

생활예술은 감성적 실천 영역에서 자유롭고 해방된 주체로 갱신되고 고양을 바라는 

개인이 부르는 예술의 새 이름이다. 

50) 심보선. 『그을린 예술』.민음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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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즈강(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정일지(구마모토현립대학 거주환경학과 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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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허베이성사회과학원 대외 학술교류 상황 및

협력 제안

펑젠창
허베이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1. 허베이성(河北省)사회과학원 소개

허베이성정부 직속 기관인 허베이성사회과학원은 허베이성 사회과학 분야 최고의 종

합연구기관이자 허베이성정부의 싱크탱크이다. 산하에 경제연구소, 농촌경제연구소, 

재무경제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 인력자원연구소, 법학연구소, 철학연구소, 역사연구

소, 언어문학연구소, 신문방송학연구소,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연구센터, 관광연구센터

를 비롯한 연구기관 12곳, 사회과학정보센터(도서관)와 ‘허베이학간(學刊)’, ‘경제논단’, 

‘사회과학논단’을 포함한 학술 정기간행물 잡지사 3곳을 두고 있다.

본원의 주요 학과는 농촌경제학, 지역경제학, 중국특색사회주의이론체계연구, 지방

사(地方史)연구, 현대문화(문학)발전연구이고, 주요 지원 학과는 서비스경제, 인구사회

학, 마르크스주의철학과 현대화, 지방법제구축이며, 주요 육성 학과는 인재자원개발, 

신문방송학, 거시경제정책학, 관광경제이다.

허베이성사회과학원은 거시경제와 공공정책연구센터, 도농발전연구센터, 혁신드라이

브발전연구센터,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의 약칭]협력발전연

구센터, 사회관리연구센터 등 비정규(비실체)싱크탱크연구센터 5곳을 세우고 업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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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 따라 연구원 내부 및 외부 인력과 공동으로 싱크탱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 

간행물 ‘싱크탱크 성과 전문 보고서’, ‘정책 결정 참고’는 허베이성정부에 직접 보고된다.

본원의 전문가 인재에는 국가 고위층 인재 특수 지원 계획 입선 전문가[국가 ‘만인계

획(萬人計劃)’ 철학사회과학 리더 인재] 1명, 국무원 특별 수당 전문가 8명, 전국 문화

선전 계통 ‘사개일비(四個一批)’ 인재 1명, 허베이성 관리 우수 전문가 3명, 허베이성 

우수 전문 기술 인재 1명, 허베이성에 크게 공헌한 청장년 전문가 14명이 포함된다.

2. 허베이성사회과학원 대외 학술 교류 상황

허베이성사회과학원은 개방적인 대외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

국, 일본, 미국,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공 등 국가의 23개 대학 혹은 연구기관과 우호 협력 관계를 맺고 광범위한 

대외 교류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 중 중요한 협력 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은 한국 충남연구원,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省)사회과학원과 3자 협력 관계

를 맺고 지방 차원의 지역발전정책, 특히 ‘삼농(三農)’, 환경, 관광 등 주요 분야에 

대해 학술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한중 양국의 지역 발전 

정책과 ‘삼농’, 환경, 관광 등 주요 분야 전문 연구 ② 전문가 상호 방문, 연구 분

야 경험 교류와 학습 ③ 학술 심포지엄 공동 개최 ④ 매년 대표단 상호 파견, 관련 

시찰 활동 전개 등이 포함된다.

(2) 본원은 일본 이와테(岩手)대학과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테 대학, 도호

쿠(東北)대학의 농촌문제 연구 전문가와 수년간 협력 과제 연구(출판 저작 포함)

를 진행하였고 중일 농촌 발전 학술 심포지엄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상호 학술적 

상호 방문과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두 연구소가 관심을 기울이는 주요 

이슈는 2022년 허베이성 장자커우(張家口)에서 동시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

픽과 빙설 인재 육성, 빙설 관광 개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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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원은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포트웨인캠퍼스(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Fort Wayne)와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① 학자 간 상호 방문. 본원 학자 6명이 잇달아 인디애나대학 포트웨인

캠퍼스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 ② 학술 심포지엄 공동 개최. 매년 대표단 

방문 기간 공통의 관심 주제와 관련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③ 협력 

연구 진행. 본원의 사회학연구소와 인디애나대학 포트웨인캠퍼스의 사회학과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 재단에 신청을 논의 중이다.

(4) 본원과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 버나디노캠퍼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는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주요 활동에 학자들의 상호 

방문 연수, 학술 시찰 방문, 협력 연구 진행 등이 포함되며 특히 전자상거래 연구 

분야에서 심층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5) 본원과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교(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의 

현대중국연구센터는 장기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 허베이성 

낙농업 발전에 대해 협력 연구를 실시하였고 농업 발전과 관련 정책에 대해 수차

례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국제 학술회의에 상호 참가하였다. 

(6) 본원과 러시아 과학원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전

문가와 학자가 상호 방문하여 중국 문제, 경제발전 예측, 인구와 취업 등 분야에

서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7) 본원은 영국 미들섹스 대학(Middlesex University)과 협력하여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박사 연구생을 모집, 육성하고 있다.

(8) 본원은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경영대학원과 협력하고 있다. 주요 활동에는 학자 상호 방문, 학술 교류, 유학생 

양성이 있으며 원거리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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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베이성정부 국제교류 협력 분야 중 본원의 역할

(1) 대외정책 결정 연구: 본원의 연구원은 국제 정세 변화, 대외 경제무역, 투자유치, 

허베이 대외개방 확대 등 문제에 관한 과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성정부 및 관련 

부처에 연구 보고와 제안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참고할 만한 토대를 마련해준다.

(2) 외국 관련 문제 자문: 성정부와 관련 부처에 국제 정보 자료와 자문 서비를 제공

한다.

(3) 주요 국제 교류 행사 참여: 2013년 4월 본원은 허베이성과 미국 아이오와(Iowa)

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 아이오와주 농업부처 및 농업 협력사와 

현대 농업 발전 문제에 대해 교류를 실시하였다.

(4) 주요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획 참여: 2017년 상반기 본원은 허베이성 대외 우호

협력 조직 일환으로 허베이성과 미국 아이오와주가 허베이성 청더시(承德市) 롼

핑현(灤平縣)에 공동 구축하는 ‘중미 우의 시범 농장’프로젝트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의 농장의 시범 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4. 본원이 추진 중인 대외협력 교류 활동

(1) 허베이성 국제 싱크탱크 포럼 개최: 매년 한 차례 3회 연속 개최

(2) 연구원들의 해외 국제 학술회의 및 학교 방문 장려, 자금지원

(3) 매년 대표단 해외 파견, 외국 대표단 영접, 학술 교류 실시

(4) 발전 수요에 맞춰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 및 수립, 대외교류 확대

(5) 지방대학 및 기타 지방기관이 외국 기관과 협력 관계 구축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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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력 확대 제안

(1) 공통 관심사 문제(과제)에 관해 공동 연구, 대비 연구 실시

(2) 상대측에 상호 지원 제공(주로 협조, 연락, 인도), 상대측 연구원이 현지에서 심층

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시찰하도록 지원

(3) 단기 교류 협력 과제 선정 제안: 환경 관리, 신농촌건설과 도농일체화 발전, 신도

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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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河北省社会科学院对外学术 
交流情况及合作建议

彭建强
河北省社会科学院副院长、研究员 (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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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한중일 지방 싱크탱크 협력 심포지엄 발언 요약

왕싱궈
산동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제3회 환황해포럼’에 참석해 환황해권 지방정부 간 국제 교류에서 싱크탱크가 담당하

는 역할에 대해 각국 전문가, 학자와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조직위원회 발의와 

포럼 주제에 맞춰 3가지 측면에서 산둥사회과학원 싱크탱크 구축 상황 및 대외 교류와 

협력 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산둥사회과학원 기본 상황 소개

1978년 3월 설립된 산둥사회과학원은 산둥성 인민정부 직속 종합 사회과학 연구기관

으로, 성(省)위원회 및 성정부의 주요 ‘싱크탱크’이자 ‘브레인 트러스트’이다. 산둥사회

과학원은 기초 이론 연구와 응용 대책 연구에 중점을 두고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 과

정에서 제기된 중대 이론과 현실 문제를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산둥사회과학원 산하에는 문화연구소, 역사연구소, 철학연구소, 국제유학(儒學)연구

교류센터, 마르크스주의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인구학연구소, 경제연구소, 농촌발전연

구소, 국제경제연구소, 재정금융연구소, 현대종교연구소, 성(省) 상황/사회발전 연구

원, 해양경제문화연구원, 정책연구실, 싱크탱크연구센터 등 연구기관 16곳, 기능처 7

곳, 성급(省級) 연구기지 7곳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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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사회과학원 직원은 300명에 달하며 이 중 전문 기술인 200여 명, 고급 전문 기

술직이 140명에 달한다. 설립 이래 획득한 연구 성과는 2만여 건, 출판저작물은 1,000

여 부에 달하고 국가 및 성급 우수 성과상을 받은 성과물이 500건에 달하며 350여 건의 

연구 성과는 중앙 및 성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많은 연구 성과는 국내외 학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유익을 주었다.

2015년 이후 성위원회와 성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산둥사회과학원은 성정부가 제

기한 ‘중국 일류 싱크탱크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연구조직, 성과전환, 심사

평가, 인재양성, 비용관리 등 측면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 중국 내 지방 사회과학원 

중 최초로 사회과학 혁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산둥싱크탱크연맹을 발기함으로써 여타 

지방의 사회과학원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을 추진, 선구자와 시범자로서

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산둥사회과학원 대외 교류와 협력 현황 및 성과

현재 본원은 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뉴질랜

드,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30여 개 연구기관, 대학과 학술 교류 및 협력 협의를 체

결하였고 70여 개 단체와 밀접한 학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본원은 글로벌 정상급 싱크탱크인 미국 랜드(RAND)연구소와 세계 유명 대학 싱크탱크

인 싱가포르 국립대학 내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LKYSPP) 아시아경쟁력연구소와 학술 

교류 및 협력 관계를 체결하여 본원 전문가, 학자의 학술적 시야를 넓혔고 국제 학계에

서의 본원의 지명도를 높였다.

한국과의 교류에서 본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동대학, 경

기개발연구원 등과 상호 방문, 과제 협력,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의 형식을 통해 

장기적인 학술 교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원은 안동대학과 ‘한중유학(儒學)

교류대회’를 3차례 공동 개최해 유가문화의 전승과 혁신을 주제로 심층적인 교류와 논

의를 진행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중해양경제포럼’을 7차례 공동 개최하여 한

중 해양경제 정책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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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발전포럼’을 20차례 공동 개최하여 두 지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24개 이

슈 의제에 대해 깊은 교류를 나눴고 두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에서 산둥사회과학원의 역할이 점차 뚜렷해지

고 추진 프로젝트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들 수 있다.

첫째, 산둥성과 경기도, 지난(濟南)시와 안동시 2쌍의 우호도시 체결을 성사시켰다.

둘째, 한중 유학교류대회, 한중 해양경제포럼 등 유명 학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

고 있다.

셋째, 산둥과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등 국가와 경제, 무역 분야에서 심층적인 협력

을 추진하였다.

넷째, 한중 해양 페리와 해저터널 건설 방안 검토, 검증에 참여하여 한중 해양 페리 

개통을 가속화했다.

3. 성급(省級)정부 대외교류 협력 중 산둥사회과학원의 역할 및 계획

지방의 차세대 싱크탱크인 산둥사회과학원은 경제문화 강성(强省) 건설 가속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성(省)의 경제/사회 발전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제정, 중대 전략 계

획, 주요 프로젝트 검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을 제안하

고 지원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산둥사회과학원은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본원은 심층

적인 조사연구와 시스템 분석을 토대로 ‘산둥성 우호도시 발전 연구 보고’, ‘산둥성 성급 

우호도시 교류 질 평가 연구 보고’ 등 2편의 보고서를 완성하였는데, 이를 통해 산둥성 

대외 우호도시 발전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주요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산둥성

의 향후 우호도시 발전에 참고할 만한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이 밖에 ‘산둥성-러시아 

투자 협력 강화 연구’, ‘새로운 상황 하의 산둥성-싱가포르 중장기 협력 계획’, ‘산둥성-

호주 중장기 협력 계획’ 등 3편의 연구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거나 작성에 참여하여 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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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대외 개방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산둥성 자유무역지대 건설 신고 방안 검증

에 참여하였고, 한중 자유무역지대 선행 시범지역 건설 방안을 참고하여 ‘한중일 지방경

제 협력 시범구 건설 연구’, ‘산둥-한국 경제무역 협력의 실천 경험 연구’ 등 2가지 과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한중일 지방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신형 싱크탱크 건설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산둥사회과학원은 산둥성 대외개방 현황에 

입각하여 산둥 대외개방 심화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강화하고 산둥의 대외개방 고도화, 대

외개방 수준 향상, 경제/문화/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해 소임을 다할 계획이다.

첫째,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의 주요 분야와 실행 가능한 방법을 준비한다. 현재의 

산둥 대외개방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정부에서 조직한 외사(外

事)자문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산둥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맞춰 새로운 상황 하의 대

외개방 심화 전략 구상, 주요 분야와 방향을 적절히 제안함으로써 성정부가 대외개방 

정책을 제정하는 데 참고의 토대를 마련해준다.

둘째,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의 사전 연구와 방안 검증을 강화한다. 산둥성과 우호적

으로 협력하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 현황, 핵심이익, 전략 배치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각 

측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협력하는 데 유리한 잠재적 우위를 연구, 분석한다. 또한 연

구 역량을 집중시켜 지역경제 협력에 대해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안하여 정부 간 공식 교섭과 협력에 선도적, 예열적, 완충적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산둥성 대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 소통과 전략 연계를 촉진한다. 산둥사회

과학원은 국가 간 발전 단계, 역사 전통,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 싱크탱크 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학술 심포지엄, 상호 방문, 국제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형식을 통해 학술적 공감대를 형성,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오해와 간극을 제거

하여 지역경제체 간 정책 소통과 전략 연계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문명은 개방할 때 발전하고 민족은 융합할 때 공존한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희망하며, 지방 싱크탱크 간 심층적 교류 추진, 환황해 각국 간 실무 협력 촉진 등에서 

이번 포럼이 중요한 선도적, 시범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우정의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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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中日韩地方智库合作研讨会上的发言提纲

王兴国
山东社会科学院副院长、教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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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 중 싱크탱크의 역할과 

제안
- 구이저우성(貴州省)사회과학원을 사례로

고우이용
귀주성 사회과학원 대외경제연구소장

1.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 개황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은 구이저우성 유일의 철학/사회과학 종합 연구기관으로, 구이

저우성인민정부 직속 기관이다. 전신은 1960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구이저우분원 철학

사회과학연구소이며, 1979년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으로 개명되었다.

산하에 연구소 12개, 연구지원부문 2개, 행정처실 8개를 두고 있다. 관리자 직원은 

184명, 정년 퇴직한 직원은 129여 명이다. 정급(正級) 고급 전문기술 직원은 27명, 부

급(副級) 고급 전문기술 직원은 65명,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직원은 70명, 박사 학위 

소지자는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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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과제 및 연구 활동

기초이론 연구

지난 수년간 구이저우성사회과학원은 양명(陽明)문화연구, 삼선건설(三線建設)연구, 

구이저우불교문화연구, 항전(抗戰)문화연구, 묘족무경(巫經)문화연구 등을 주제로 하

는 기초이론 연구 체계를 형성했다. 또한 민족법학, 산업경제학, 빅데이터관리학, 민족

학, 지역경제발전경제학, 응용사회학, 중국역사, 전문사(專門史), 금학(黔學)을 주제로 

하는 학과 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의 두드러진 성과는 중공중앙선전부 ‘마르크스주의 

이론연구와 건설 공정’ 주요 실천 경험 종합 과제 2건을 진행하여 선전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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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응용 연구

구이저우성 각급 정부의 규획, 주요 문건 담당이 핵심인 정책결정 응용 연구이다. 최

근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본원의 전문가가 [국무원(2012)2호] 문건, 첸중(黔中)경제구

역발전규획 등 국가, 성(省)의 주요 문건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다. ‘성 지도부 지시 과

제’와 ‘사회과학 내부참고’, ‘여론정보’, ‘정무정보’, ‘자슈(甲秀)싱크탱크 전문보고서’ 등

을 주요 채널로 하는 연구 성과가 성위원회, 성정부 정책결정에 자문 역할을 한다. 최근

의 두드러진 성과는 성 지도부 지시 과제의 연간 입안 수가 2010년의 14건에서 2017년 

66건으로 증가했고, 매년 20여 건의 연구 성과가 성위원회, 성정부 주요 고위인사로부

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성과가 성위원회, 성정부와 관련 부처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략정책 결정 연구

성위원회, 성정부의 정확한 지도 아래 ‘과학연구, 인재양성, 관리강화’라는 3대 전략

을 견지하고 기초연구에 기반하며 응용대책 연구를 핵심으로, 구이저우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의 주요 이론과 현실 문제를 주요 공략 방향으로 전략정책 결정 연구를 부단히 

심화하고 있다.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는 ‘구이저우 법치 발전 보고’, ‘구이저우 사회 

발전 보고’로 대표되는 구이저우 청서 시리즈 13종이 중국 지방 사회과학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다. 본원이 주최한 후발주자추월포럼, 쟈슈싱크탱크포럼과 본원

이 주관한 ‘생태문명과 반빈곤’ 주제포럼 등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 대외교류 협력 내용 및 프로젝트

대외교류 협력 기관 건립

‘원(院)-성(省), 원-원, 원-지방, 원-학교, 원-기업’ 협력 시스템 혁신을 위해 구이

저우성 최초의 문과(文科) 박사후 실무기관을 건립했고 27명이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구이저우성 유일의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실무기관 및 중국사회과학(베이징)도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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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설계연구원 구이저우분원 및 구이저우금학연구원, 구이저우성불교문화연구원, 구이

저우성삼선건설연구원, 성사회과학원첸시난저우(黔西南州)분원, 구이저우-스위스발전

비교연구센터, 빅데이터정책법률혁신연구센터 등 10여 개 연구기관을 건립했다.

대외교류 협력 프로젝트 전개

원-성 협력 프로젝트인 구이저우성인민정부가 중국사회과학원에 의뢰한 협력 프로젝

트로, 본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으로 주요 프로젝트 연구, 세계은행에서 의뢰한 연구 

프로젝트, 구이저우-스위스 발전 강화 연구인 스위스(구이저우)산업단지 시범단지 건

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4.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 중 지방 사회과학원의 역할(효용)과 제안

역할(효용)

지방 사회과학원은 전국 철학/사회과학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이자 싱크탱크 건설

의 중요한 역량으로,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지방 사회과학원은 철학/사회과학 연구와 혁신의 중요한 기지로, 대외개방 확대에 사

상 이론의 자원을 제공하고 지방정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싱크탱크’, 브레인 트러스

트’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안

∙ 학술교류의 장을 만들어 싱크탱크 정보 자료 공유를 실현하고 신형 싱크탱크 건설을 지원하

며 국내외 일류의 싱크탱크와 유명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 ‘대외문화교류기지’를 세우고 문화 해외진출 및 유치에 관한 전략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

한다.

∙ 국내외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한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과 구이저우가 경제, 문

화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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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在地方政府国际交流合作中智囊机构的角色和
建议

- 以贵州省社会科学院为个案

芶以勇
贵州省社会科学院对外经济研究所所长/研究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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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대외 학술교류 심화를 통한 싱크탱크 국제 

영향력 제고

다즈강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1. 헤이룽장성(黑龍江省)사회과학원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전신은 1960년 설립된 중국과학원 헤이룽장분원 철학사회

과학학부와 1964년 설립된 헤이룽장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이다. 1979년 성(省)위원회 

승인을 거쳐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이 설립됐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전국 일류의 

지방 사회과학원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형 싱크탱크 건립을 목표로 과학연구, 인재

양성, 제도관리, 개방, 민주 노선을 견지하며 자생동력을 이끌어내고 사회적 역량을 결

집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국내외 영향력과 혁신 추진력을 높임으로써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한 각종 프로젝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산하에 연구소(센터) 13곳, 기관처실 9곳, 연구지원 부문 2

곳, 간행물 발간 기관 1곳, 교육 기관 2곳을 두고 있다. 헤이룽장성에 분원 12개, 지역

상황 조사연구 기지 6곳이 있으며, 중국사회과학원 국가 상황 조사연구 헤이룽장 기지 

사무실이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에 설치돼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18개 성급(省

級) 리더 인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정치학 이론은 헤이룽장성 ‘535 공정’의 

제2군이다. 또한 고급 연구원 33명, 석사 연구생 지도교수 40명을 보유한 외에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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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기여한 청장년 전문가, 국무원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문화건설종신영예상 

수상자, 헤이룽장성우수청장년 전문가, 성정부 특별 수당을 받는 전문가, 지역문화 명

사 등 8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학습과 탐색’, ‘헤이룽장 사회과학’, ‘시베리아 연구’, ‘중국-

동북아 국가 연감’ 등 공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4종 및 연감 및 보고서 ‘요보(要報)’를 

발간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석사 학위 수여 권한을 보유한 5개 지방 사회

과학원 중 하나로, 응용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세계사 4개 1급 학과의 석사 학위 수여 

권한과 정치학, 세계사 2개 성급 중점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직업대학)

은 사회과학원 유일의 성인 대상 고등교육기관이다.

설립 이래 각종 연구 성과 1.5만여 건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전문저작, 편저, 번역

서 680여 부가 포함된다. 또한 국가급, 성급 주요 과제 380여 건을 담당했는데, 이 중

에는 국가사회과학재단 프로젝트 80여 건, 동북공정 약 20건, 성(省) 사회과학 연구 계

획 프로젝트 240여 건, 성 과학기술 연구 프로젝트 40여 건이 포함되며 500여 건의 

성과가 성부급(省部級, 성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

현임 헤이룽장사회과학원 당위(黨委) 서기(書記)는 중국공산당헤이룽장성위원회 부

비서장(副秘書長) 우펑청(武鳳呈)이고 원장은 주위(朱宇) 연구원이다.

2. 대외 학술교류 상황 소개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의 국제 학술교류 활동은 1980년대 전 소련과의 국경무역 협력

에서 시작되었다.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싱크탱크로서 지리적 이점과 연구 경험을 이

용하여 전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지원했으며, 전 소련의 극동과 시

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소련 및 유럽 지역을 아우르는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

였다. 이를 위해 전 소련과학원 극동연구소, 모스크바대학, 전 소련과학원 극동분원 역

사/고고(考古)연구소, 극동분원 아시아태평양지리연구소, 아무르주립대학 등과 중앙 

및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 파트너 관계를 체결했다. 이와 더불어 헤이룽장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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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한국, 유럽, 미국, 일본, 북한, 몽골과의 다양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유라

시아에 무게를 두는 동시에 여타 지역과의 학술교류를 아울러 진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각국이 싱크탱크 협력을 중시하고 ‘중국 특색의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관한 

의견’ 등 건설 의견이 추진되면서 헤이룽장성은 새로운 싱크탱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헤이룽장성이 세계적 안목과 지역의 시야를 갖춰 관심이 집중되는 신형 

싱크탱크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권위 있고 선도하는 성급 싱크

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지방정부 정책 결정을 지원한다는 기본 포지셔닝에 따

라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국내외 영향력을 갖춘 새로운 서비스형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있다. 본원이 국제교류와 협력을 진행하는 연구기관에는 러시아연

구소, 동북아연구소, 유태인연구센터, 동북아/국제문제연구센터가 있으며 기타 연구소

와도 교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제기관이 주를 이룬다. 수년간의 국제교류 상황으로 

볼 때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보인다.

(1) 양자/다자 간 학술 관계 광범위 체결

최근 성위원회 선전부와 외사판공실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심화를 통해 한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와 긴밀하게 

학술 교류를 실시한 결과, 체결된 학술 계약과 협력 MOU가 20여 건, 창출된 인맥이 

500명 이상에 이른다. 이 중 한국과 7건(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은행경제연구소, 한

중문화우호협회,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동북아지역지방정부연합회, 둥북아역사재

단), 러시아 5건, 일본 5건, 몽골 2건, 북한 1건(논의 중)을 체결했다. 성 나아가 전국의 

동북아연구에서 권위적 위치를 구축하고 학술과 미디어 발언을 확대하는 데 핵심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00여 명 학자 해외출국 50여 차례, 상대국 학자 등 500여 

명의 방문 영접이 100여 차례에 달한다. 이 중 한국, 러시아, 일본으로의 1개월 이상 

연수 프로젝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2가지 측면에서 학

술교류 기초를 다지고 있다. 첫째, 국제문제 연구 학자들의 일본국제교류재단, 성외사

판공실 국제협력교류원, 민간단체 실무 연수 등 프로젝트에 적극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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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에 따라 한국충청북도, 한중문화우호협회, 러시아과학원 극동분원, 일본홋카이

도대학에서 객원 연구와 실무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다수에 달한다. 둘째, 한국 정초시, 

정지현, 미국 키신저(Kissinger), 바셰프스키(Barshefsky), 일본 이케다 다이사쿠(池

田大作), 야마베 유키고(山邊悠喜子), 타바타 신이치로 (田畑伸一郎), 아라이 히로후

미(新井洋史), 몽골 바야사후, 투무얼, 이스라엘 올메르트(Olmert) 등 유명인사를 초

청해 명예연구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국내외 명예 특별 연구원이 31명에 달하고 유명인 

효과를 통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교류 수준을 향상하며 영향력과 감화력을 제고하

고 있다.

(2) 과학연구와 싱크탱크 국제교류의 장 구축 강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지방 싱크탱크로서 글로벌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해결

책으로, 조건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연구소와 센터가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도록 적

극 지원하고 있다. 국제싱크탱크포럼과 관련 심포지엄 정기 개최, 국내외 싱크탱크 협

력 연구 등 방식을 통해 국내외 싱크탱크, 국가와 지방 싱크탱크의 연계, 관점 논의, 

교류 소통, 신뢰 증진에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

고 현실적으로 인도하며 정부 정책 결정의 개방, 혁신, 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지난 20년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국제포럼을 이용하여 국제 교류의 장을 구축하

는 데에서 성과를 얻고 있다. 10회 이상의 중국-러시아 지역협력포럼 개최에서 발전한 

동북아지역발전포럼은 이미 6회째를 맞이하였고, 2014년 성정부 지시에 따라 중-러 싱

크탱크협력포럼으로 개명되었다. 본원은 상기 포럼을 주관하고자 국내외 정상급 전문

가, 학자, 정부 고위층, 다국적기업인을 결집시키고, 학술 교류를 통해 헤이룽장성 개혁

개방 성과를 홍보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전 소련 장관회의 의장, 

러시아연방부총리, 중러우호협회 의장, 20여 명의 러시아과학원 원사(院士), 6명의 중

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주(駐)선양(沈陽) 한미일 총영사, 한/미/일/북한/몽골 유명 학

자, 주중(駐中) 경제계/기업계 인사 약 500명이 잇달아 회의에 참석했다. 현재 헤이룽

장사회과학원은 중러박람회 기간 ‘중-러 싱크탱크협력포럼’과 중국공산당 헤이룽장성

위원회 선전부, 광밍(光明)일보사와 공동 주관하는 ‘동북진흥과 일대일로(一帶一路)’ 협



520   제3회 환황해포럼  

력포럼의 2가지 고정 포럼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전국일본경제학회연회, 

전국신흥경제체헤이룽장분과포럼을 개최했다. 이 밖에도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사회과

학문헌출판사와 공동 수립한 동북아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기반해 중국동북아국가연

감, 중-러 양국언어 청서, 동북아 청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한/러/일/몽골 등 국가의 

학자를 초빙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경지역을 공동 시찰함으로써 싱크탱크 협력과 

교류의 상시화, 고급화, 플랫폼화를 실현하였다.

(3) 동북아지역 최초 다자 간 싱크탱크 연맹 결성

2016년 6월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은 ‘동북진흥과 일대일로 건설 글로벌 포럼’ 개최라는 

유리한 기회를 이용해 동북아 싱크탱크 연맹 결성을 제안, 동북아 한/중/일/러/몽골 등 

51개 싱크탱크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새로운 플랫폼 개척, 싱크탱크 교류 촉

진, 실무협력 추진에서 다자 간 싱크탱크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북아지역

의 싱크탱크 협력이 전무한 상황을 타개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사회과학원 3대 국제문제 

연구소, 지방 사회과학원 9곳, 정부연구센터, 유명 학부의 싱크탱크 등 중국 싱크탱크 

39곳과 한국 4곳, 러시아 3곳, 일본 3곳, 몽골 2곳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연맹은 동북

아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과 지방 차원의 우호 협력에 이론적, 실천적인 다자 간 

플랫폼을 마련해주었다. 설립 1년간 싱크탱크 연맹은 헤이룽장사회과학원에 설치된 동

북아연구소의 비서처(秘書處)를 통해 양자/다자 간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일례로 상

대국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포럼, 양자 혹은 다자 간 조사연구 및 공동연구에 참여했다. 

향후 전자교류 간행물 출판, SNS, 포럼 윤번 개최 등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 헤이룽장성 국제협력 지원에 대한 헤이룽장사회과학원의 역할

헤이룽장성위원회 성정부를 지원하는 브레인트러스트이자 싱크탱크 건설의 핵심 싱

크탱크인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은 헤이룽장성 대외개방을 과제로 추진하고 지방경제 

사회발전 지원을 싱크탱크의 기본 포지셔닝으로 확정하며 응용/기초연구 우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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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참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눈에 띄는 성과

도 거두었다.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이룽장성의 개방전략 마련을 직접

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 소련, 러시아, 한국, 일본에 대한 헤이룽장성 개방의 성급 

및 국가급 전략으로 승격된 개방 성과는 헤이룽장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참

여한 결과물이다. 예컨대 2005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러시아와의 과학기술 경제무

역 협력 전략의 성급 법규로의 승격과 2007년 헤이룽장성에서 발표한 한국과의 과학기

술 경제무역 협력 성급 전략의 법규 승격은 헤이룽장성사회과학원 연구원들이 대책을 

제안해 만들어진 개방 전략이다. 발표 이후 그 해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은 

무역과 투자기업 측면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둘째, 직간접적인 헤이룽장성 지원이 

국가 전략 연구에 포함되었다. 일례로 2012년 이후의 ‘5대 규획’, 2014년의 ‘헤이룽장과 

네이멍구(內蒙古) 동북부 지역 국경 개발 개방 규획’, ‘룽장(龍江)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규획’ 등이 있다. 셋째, 구체적인 프로젝트 토론과 입안 검증에 직접 참여하고 국

경 항구 등 지방정부, 민간기업 투자 입안 등을 지원하였다. 예컨대 2014년 2월 가동한 

퉁장(同江)대교 프로젝트, 2016년 12월 가동한 헤이허(黑河)대교 프로젝트, 헤이룽장

성과 하얼빈(哈爾濱)시 우호도시인 일본 니가타현(新瀉縣)과 니가타시가 하얼빈에 수

출하는 생화사업, 하얼빈시 온천사업 일본 협력 연계, 한중문화우호협회 헤이룽장성 문

화협력 사업 등이 있다. 넷째, 러시아 및 동북아 협력 심화를 위한 헤이룽장성의 이론적 

지원, 학술적 각도에서 제공한 기초 이론과 응용연구의 학술 저작 등 성과, 동북아 연감 

등 참고서적은 하얼빈무역상담회에서 외교사절 및 기업인들에게 증정됐다. 다섯째, 정

부 관련 투자유치, 상무부처 투자유치, 사업 소개, 기업/정부 해외진출에 이론적/인적 

뒷받침 제공, 성/시정부의 외국과의 협력에 20여 차례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여섯째, 

동북아 전략 연구원(성급 신형 양성 싱크탱크 랭킹 1위), 헤이룽장성 동북아연구회, 헤

이룽장/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회, 세계경제, 러시아역사, 아태경제주요학과, 

중-일 싱크탱크네트워크헤이룽장기지, 헤이룽장성동북아지역경제연구기지 등 민간 단

체와 학과 자원을 활용하여 대외 개방을 지원하고 외국 학자의 강좌 및 교류를 조직했

다. 특히 동북아 연구회는 2016년 전국 우수 학회와 성급 특색 학회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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